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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50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지금도 느려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는 다문화된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정치적 

이견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정보시대에 강화된 개개인의 권한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들과,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인 민주시민역량은 위에 

언급한 도전들에 미래세대가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OECD에서 제안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실시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비교조사(ICCS)의 결과분석 작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

의 민주시민역량의 국제비교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우리 미래세

대가 민주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의 현황과 변화양상 그리고 

이를 보다 바람직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육 및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발 간 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ICCS)를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ICCS의 조사도구를 사용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남, 여 고등학생(1∼3학년) 9,398명

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국내의 교육 환경 변인 분석과 IEA 국제 보고서에 

포함시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현황 백서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국내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IEA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독점,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총체적 불만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민주시민지식은 낮으나 참여욕구는 

높은‘봉건적 참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 출마 의사는 상승했으나 투표 참여 의사, 선거관련 

정보 수집 의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대한 반대,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들보다도 낮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과 학교유형별 불균형 

현상과 이론과 실천의 불균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과 실제 참여와 실천 요소의 보완 정책을 제안하였다.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청소년 특별회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여 체험적 시민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정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청소년 정당단체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핵심어: 민주시민역량, ICCS, IEA, 한국의 아동청소년,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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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ICCS)의 조사 도구 

중 정의-행동 영역 문항을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정에서 우선 순위의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것임.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ICCS와는 달리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확대하여, 학교급 혹은 학년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음.

2. 연구방법

 문헌연구: ICCS 2009의 최종 결과보고서 및 IEA의 관련 보고서들에 기술된 시민성 및 시민의식의 

정의-행동영역 구조와 민주시민역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과 분석의 기본 틀을 삼았음.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문항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 국내 민주시민역량 관련 전문가들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양적연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음.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이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9,398명이었음.

 협동연구 추진: 이 연구는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는 연구로 1개 연구기관

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였음. 협동연구기관에서는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국내의 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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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분석과 IEA 국제 보고서에 포함시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현황 백서 작업을 담당하였

음.

3. 주요결과

1) ICCS 문항의 분류체계와 타당도 분석

 분류체계와 타당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 각 문항의 타당성에는 동의했으나  

영역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음.

 시민 참여의 원리,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 및 다문화 포용성 관련 문항의 

분류 체계에서 가장 큰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음. 이는 사회의 개방성과 민주주의의 원칙간의 

관계에 대해 ICCS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개념 사이에 가장 많은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

 국내 전문가들은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독점,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는 민주시민역량과 

비교적 관계가 적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민주시민역량의 유형분류와 국가간 비교분석

 시민역량에 있어서 ICCS 참여국 청소년들은 크게 조용한 참여자, 정치적 소외자, 종교적 시민, 

낙천적 참여자, 봉건적 참여자, 총체적 불만자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시민역량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 ‘정치적 소외자’유형과 ‘조용한 참여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국가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유형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총체적 불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2%로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정치적 소외자’를‘조용한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교육,‘봉건적 

참여자’들을 최소한 평균이상 수준의 민주시민지식을 갖춘‘종교적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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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의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필요성을 제안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

 2009년과 2011년 사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정의-행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승한 지표와 하락한 지표를 발견

 향상된 지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참여의 경향, 학교 

내외에의 참여 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 정치적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에 후보 출마 의사였음.

 투표 참여 의사,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의지,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음.

4) 2011년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ICCS의 정의-행동 척도를 이용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한 결과, 시민역량에 있어 남녀성차가 발견되었으며, 포용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견됨.

 애국심, 공공 신뢰, 국가에 대한 애착 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감소했음. 

 시민성 및 시민으로서의 가치 및 태도는 실체 참여 행위 및 미래의 행위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실업계고) 학생간에 뚜렷한 시민역량의 차이가 발견됨.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시민적 태도와 행동 특성을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들보다도 낮았음. 학교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시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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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제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과 학교유형별 불균형 현상임.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이 시급함.

 학년이 높아질수록 민주시민역량이 저하된다는 사실은 교육시스템이 민주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우리나라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에서 가장 결여된 요소는 

실천적 요소임.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여 체험적 시민교

육의 개발이 시급함.

 청소년들의 참여욕구와 관심은 증대하나 이를 충족시킬 합법적 참여의 경로가 부족함. 청소년의 

선거권을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정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청소년 정당단체활동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함.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원래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고, 국제비교연구 자체도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의 고유한 시민성과 정서를 국제적인 비교조사 체계에 반영시키지 못하며, 

우리 학계 내에서조차 제대로 발굴되지도 못한 상태임. 그러므로 한국적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정

체성 등을 반영한 척도의 개발과 관련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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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시민역량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 문화적으로는 한류와 IT 선진국으로서의 지위, 

그 외에 OECD·G20 가입과 UN사무총장의 배출 등으로 국제적인 위상의 향상이 계속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인 지위의 향상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의무의 확대를 

요구한다. 국제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민주·시민의식의 

성숙과 사회·문화적 역량의 증대를 통해 향상된 지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문화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완화되기보다

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상대빈곤율도 높다.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지니(GINI)계수는 

1997년 0.283에서 2008년 0.314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현재에도 0.310 수준에 올라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유병규, 김동열, 2011)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에는 67.5%로 감소한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1990년의 7.1%에서 2010년에는 

12.5%로 늘어났고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초과)의 비율은 1990년 17.5%에서 2010년에는 20.0%

로 증가세에 있다(p.4). 중산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 구조가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청소년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는 2005년 6,121명에서 2011년에는 36,576명

으로 597%나 증가하였다(김기헌 외, 2011).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혁신적인 노력과 개인의 계층/문화 포용성의 급속한 확대를 요구한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

폐위원회는 한국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개방성의 확대에 

있어 중요한 자애물은 공공의 신뢰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보통은 선진국에 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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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ukuyama, 2001).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문화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신뢰수준이 특이하게 낮은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김기헌 

외, 2010; Shultz, W. 등, 2010; ACER, 2010a).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로

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신뢰와 개방성, 그리고 포용성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시민사회

의 일원으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민주시민역량

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화는 일반인들에게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2011년 

단 두 명의 개인이 운영하는 텍스트 중심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서 주요강대국의 기밀문서들을 

공개한 결과 발생한 국제적인 파문과, 양방향 매체를 통해서 확산된 시민운동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은 

참여의 경로를 다양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치현상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청년층의 

투표율은 빠르게 감소했다. 1972년에는 투표권을 가진 18-24세 사이 미국인중 50.3%가 대통령선거

에 투표했으나(전체 투표율 55.2%) 2000년에는 같은 연령대의 투표권을 가진 미국인들 중 37.3%만이 

대통령선거에 투표했다(전체 투표율 51.3%)(Palfrey & Gasser, 2010; p. 279).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투표 이외의 영역에서는 젊은층의 사회참여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전통적인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정치와 문화, 사회, 

기술이 연계된 주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무선인터넷 이용율은 2009년 조사결과에서 남자 57.3%, 여자 52.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의 

남자 54.9%, 여자 50.1% 에 비해서 2% 이상 증가한 결과다(김원 외, 2009). 특히 무선인터넷 

이용율은 연령별 격차가 매우 뚜렷해서 12-19세의 청소년 중 82.1%와 20대의 86.7%가 무선인터넷 

사용경험이 있는 반면, 같은 경험 비율이 30대에서는 58.9%, 40대는 35.9%, 50대는 16.6%로 

급속히 낮아진다(p.16). 

이는 IT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대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반영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양방향 소통매체를 당연히 여기는 N세대 

혹은 디지털 세대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발전된 IT 인프라를 향유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방향 소통과 참여의 욕구를 증진시켜왔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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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 이외에는 이러한 욕구를 표현하고 현실화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나 단체활동 혹은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권의 행사가 일반화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원칙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욕구의 증가가 

그에 상응하는 제도와 정책의 수립과 병행하지 않는 경우 의외의 현상으로 분출될 수도 있다. 2008년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여에는 이러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수준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0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

(IEA)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교육효과 국제 비교조사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가 있다(ACER, 2010a). 

이 조사의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은 평균 565점으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와 덴마크로 평균 576점이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전반에 대한‘신뢰’와 공동체에 대한‘참여’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로 조사국가 평균(62%)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당에 대한 신뢰 18%(전체평균 41%), 

학교에 대한 신뢰 45%(전체평균 75%),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39% 역시 조사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겨우 최하위를 면한  51%(전체평균 61%)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경험도 하위권을 기록했다(김기헌 

외, 2010). 즉, 최상위 수준의 시민지식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와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는 

낮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는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비교조

사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주시민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 및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민주시민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개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효과를 예측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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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11년)

개념 및 현황 분석 단계

 · ICCS 2009 문항구조 및 조사결과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및 관련환경 실태 검토
 · ICCS 2009와 연계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

2차년도
(2012년)

 정책개발 단계

 · 2009-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결과 심층 
    분석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향상 관련 해외정책사례 분석
 · 민주시민역량 관련 청소년정책 영역 및 내용 분석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

3차년도
(2013년)

신규조사 계획 단계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조사 관련 신규 문항 
    개발 
 · 민주시민역량 관련 청소년정책 영역 및 내용 분석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조사 기반 마련

【그림Ⅰ-1】연구의 단계별 추진 내용

본 연구는 3년 연속연구로 1차년인 2011년도에는 ICCS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성, 시민의식 

개념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민주시민역량의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09년 ICCS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을 통해 앞서 제시하였던 결과의 원인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2009년 ICCS 주요 문항을 일부 포함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ICCS의 조사대상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임에 반해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4~6학년)과 중·고교생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2009년도 ICCS 조사결과와의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고 연령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차 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결과에 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관련 청소년 정책 영역 

및 내용 분석과 다양한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차년도에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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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기대효과를 산출하고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국제 비교를 위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2014년

에 실시할 차기 시민성 및 시민의식 국제비교조사의 아시아지역 국가조사문항(Asean Module) 

및 국제조사문항(International Module)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1)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배경과 역사 조사

민주시민역량(civic competencies)은 시민성(citizenship),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시민의

식(civic knowledge), 다문화 포용성(cultural diversity), 양성 평등, 인권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역량을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인‘사회적 자본’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시민의식’(혹은 시민성 지식),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포함된 시민성(civic)은 서로 다른 맥락과 배경에서 사용되지만 혼용되기도 하는 

주요 개념들이다. 따라서 이들 개념들을 정리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이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2) 민주시민역량 관련 국제비교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민주시민역량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본 연구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IEA에서 

실시하고 우리 연구원이 공동 참여한 국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S)의 개념적인 

틀을 기초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ICCS 2009에 사용된 문항이 우리나라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정하고, 관련 변인간의 관계 특히 민주시민의식과 교육환경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 조사에 참여한 38개 국가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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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식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결과 분석

ICCS 문항을 기초로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생에 대한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여 

2009년도 ICCS의 결과와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했다.

▫ 민주시민역량 관련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시민참여 현황, 시민참여 

요구 및 신뢰, 관용, 양성평등의식 등 민주시민역량 실태 파악

▫ 민주시민역량 관련 환경 요소로서 학교/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민참여 경험, 시민참여에 대한 

가족/학교/교사의 수용 및 태도, 민주시민의식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등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개발에 필요한 환경 요소의 실태 파악

▫ 시민참여 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욕구와 참여 실태의 편차 분석을 통한 정책 개입이 

필요한 영역 제안 및 시민의식 교육환경에서 취약하고 우선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 도출

4) IEA ICCS 백서 참여 및 국제교류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IEA의 ICCS 백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IEA는 2012년 초에 

ICCS에 참여한 38개 국가에서 자국의 교육환경과 맥락을 기술함으로써 전체 결과의 해석에 필요한 

배경맥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원과 협동연구기관은 ICCS 참여기관으로 이 백서의 한국분야 기술을 

작성해서 제공했다. 

또한 지금까지 OECD를 비롯하여 한국이 다양한 국제비교조사 혹은 연구에 참여할 때 연구 프레임, 

문항개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비교연구 

및 결과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분석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세미나, 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제기구 등(외국학자 포함)이 

한국교육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견교류를 통해 국제비교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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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진행과정을 IEA가 

참가하는 국제비교교육학회에서 발표했다.

5)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2009년 ICCS 조사결과와 본원의 본 실태조사결과간의 시계열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의 민주시민역량 변화 양상에 대한 자료를 통해 2009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던 공공에 

대한 신뢰나 참여와 같은 민주시민역량 요인이 2011년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포용성이나 양성평등의식과 같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민주시민역량 요소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는 미래의 변화추세를 예측하는 근거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취약하며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주시민역량 요인의 순위를 선정하고 이들을 정책적인 우선 목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본원(NYPI)과 1개 협동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추진체계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그림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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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역량연구 총괄

NYPI 한국교육개발원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현황

조사 및 분석

○ 청소년생활 및 활동 분야의 민주

시민역량 개발 환경의 국제비교 

○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연구 공동

참여

○ IEA 세계시민교육백서 작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의 

관계성분석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개발환경 

의 국내외 분석(2차년도)

○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연구 공동 

참여(3차 년도)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NYPI는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역량 관련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조사와 결과 분석을 담당하였다. 특히, CivEd에서 

전제한 생태체계학적 발달모형과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취약점과 강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IEA에 제출하는‘세계시민교육백서’의 한국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환경 분석 및 국제비교를 실시한다. 또한 우리 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제자료 비교분석결과의 공개와 논의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에 공동참가하고 

차기 IEA의 국제비교연구에도 한국 공동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2)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 정의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내용 분석(사회적 자본, 시민성, 

시민의식, 생애핵심역량 중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 조사를 위한 시민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반영하였

다. 덧붙여 민주시민역량 관련 변인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2009년 IEA에서 실시한 ICCS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과 2009~2010년 간 본원에서 수행한 청소년핵심역량 조사 자료(김기헌 외, 20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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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ICCS 2009에서 사용한 조사문항 중에서 지식-인지 영역을 제외한 정의적-행동영역 문항을 

사용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전체 80문항으로서 공공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 민주시민

으로서의 학교내/학교 밖 참여, 양성평등과 다민족/다문화 포용성, 학교와 교실에서의 학생참여 

환경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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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배경

시민(citizen)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회, 정치, 국가 체제와 같은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정의에서 시작한다. 시민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주장은 사회계약이론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시민권은 권리와 책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원칙은 최근까지 가장 대표적인 

시민권의 접근이기도 하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생활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의 총합으로서 여기에는 투표할 권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권리, 개인의 생활을 보호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시민의 개념은 국가 시민(national citizenship)과 연방시민(commonwealth citizenship) 

그리고 국제 시민(international citizenship)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비록 같은 이름인 시민으로 

불리지만 맥락과 대상에 따라서 이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영혜(2011)가 

지적했듯,“로마제국이 칭송하던‘훌륭한 시민’의 미덕과 자질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성립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적 자질과 같을 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영국의 

시민교육과 나치체제의 위험을 경험한 독일의 시민교육이 같은 모습이기는 어렵다.”(pp. 1) 그러나 

이 같은 맥락과 구체적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역량이 민주적 가치를 더 확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시민성의 정의에 따라서 그 시민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개인과 사회에 요구되는 

과제의 내용도 크게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시민교육은 국가가 원하는 구성원인 국민을 키우는‘공민교

육’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1900년대 근대국가들이 형성된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일본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형성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1960년대 

이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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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민주시민역량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게 되었다. 공민으로서의 

‘시민의식’개념에서‘민주시민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온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변천과 그와 함께 변화해온 민주시민역량 관련 

교육제도의 변화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1)

1)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개요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는‘시민교육’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공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상(像)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개정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시민을“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시민교육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 한국의 시민교육 교과과정

한국에서는 시민교육을 어느 특정 교과에서 전담하기보다는 시민교육 관련 교과들이 협력적으로 

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시민교육에 대한 기여도나 연관성은 각 교과마다 

차이가 있다.

1) 본 내용은 IEA에서 ICCS 2009에 참여한 38개 국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백서에 한국 부문 내용으로 제출한 보고서

의 초안이다. IEA의 내용검수와 수정보완 작업이 본 보고서 제출일정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최종본이 아닌 초안을 수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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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교육은 관련 교과의 정규 수업과 기타 활동(특별 활동, 재량 활동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시민’,‘시민성’,‘시민교육’ 등이 직접 교과명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이 일부 교과 속에 반영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나 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통해서도 보완적으로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 중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중학교에서 시민교육에 주로 기여하고 있는 교과는 사회과, 도덕과 등이다. 그 중 기여의 정도, 

연관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 영역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특성,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 삶의 터전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 

지역의 지리적 특성,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한국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 등을 다룬다. 기능 영역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조직·

활용, 탐구, 의사 결정, 사회 참여,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다룬다.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민주적 생활 태도,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민주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등을 

다룬다.

(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동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범위는 교내 정규 수업부터 학교 밖 체험 활동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 토의·토론 활동을 가지기도 하고, 환경, 인권, 반전, 

평화, 복지 등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나 보편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하여 결성된 클럽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학교나 학급 내의 학생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이나 조직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시민 

단체, 복지 기관, 정부 기관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협력하여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4) 현재 진행중인 민주시민교육관련 논쟁점들

2007년과 2009년에 연이어 개정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1997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 비해 

다문화, 세계화 등의 변화를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다. 1997년 교육과정에서는‘민족적 정체성’, 
‘민족 문화’등의 표현이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삭제되거나‘세계 발전’등의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고대 역사를 놓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갈등하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여 역사 영역(한국사 및 세계사)에 대한 교육이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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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묶어서 <역사>라

는 이름의 교과서를 별도로 제작하였고 역사 영역의 수업 시수도 1997년 교육과정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시민교육이 꾸준히 실시되어 왔지만 그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시민교육을 여전히 기존의 특정 교과(사회과, 도덕과 등)를 중심으로 더 

명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의 교과 체제를 시민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교과 내용보다는 핵심 역량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 사이의 논쟁이 있다. 전자의 

주장은 사회과, 도덕과가 여전히 시민교육의 핵심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영역을 

늘려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범교과적으로 추구되는 핵심 역량은 주로 기능에 

치우쳐 있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모호해지고 빈곤해진다고 비판한다. 반면, 후자의 

주장은 기존의 독자적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간 및 교과 내 내용 중복 또는 누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이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는 형식적, 기능적 요소를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대체로 교과 체제가 

견고한 편이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는 격변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내세우면서 

후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 교사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현황

사회과 교사로 교단에 서는 과정도 일반적인 중학교 교사 채용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한국의 사회과 교사 자격증은 사범대학에서 역사교육, 지리교육, 사회과교육 등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법정대학 등에서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을 전공하고 교육학 관련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사람 또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을 부전공한 사람 등에게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공립이나 사립, 수도권이나 지방 등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시민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육 전공자 또는 관련 학문 전공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역시 담당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시민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의 질에 편차가 적지 않고 일부 

사회과 교사의 수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사회과 교사 개인의 전공 배경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들은 그 전공 

배경이 다른 교과에 비해 훨씬 다채롭다. 일단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 자체가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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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범대학 사회과교육 전공자, 

사범대학 일반교육학 전공자 중 사회과 관련 과목 부전공자,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직 이수자,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육대학원 졸업자 등 종류가 많다. 더 나아가 원래 한문, 교련 등 지금은 

사라진 과목을 가르치다가 사회과 교육에 대한 수백 시간의 특별 교육을 받고 사회과로 전공을 

바꾸어 가르치고 있는 교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개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편차는 각자의 

사회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시민교육의 양태와 질이 

담당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다.

3) 일반적 평가 및 평가 기준

시험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위의 교수활동이 끝날 무렵에 실시된다. 개별 교사 차원에서는 진단 

평가, 형성 평가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단위 학교나 교육청 및 국가 수준에서는 총괄평가(종합평가)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이란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교사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교수 활동, 학교의 교육 

정책의 공과(功過)를 파악하여 수업 및 교육 활동을 개선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결국 

시험은 그동안 수행해 온 교육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차원뿐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차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시험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든 교육청이나 국가 수준의 시험이든 

시험의 주체 및 단위에 상관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이와 관련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시민교육 교과만을 별도로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국가 수준에서 시민교육 관련 교과에 

대해 평가하는 시험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2) 시민교육의 질 모니터링

한국에서 시민교육 관련 교과에 해당하는 사회과, 도덕과의 교수학습만을 독자적으로 모니터하는 

절차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교과 수업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시민교육 관련 교과 수업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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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단위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들이나 학교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장학

(supervision)이다. 장학은 매년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각 교과 수업을 동료 교사와 관리자에게 

공개하고 수업에 대한 토론과 논평을 주고받으며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절차이다. 최근에는 

장학에 비해 수업자의 의사와 맥락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컨설팅도 확산되고 있다. 수업 컨설팅은 

학교 내부 구성원(동료 교사, 관리자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는 외부 전문가(대학 

교수, 연구원, 수업 컨설팅 전문가 등)에 의한 방식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점차 학부모에게

도 수업 관찰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해외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변천

1) 영국의 민주시민교육

(1)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배경

모든 교육내용이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겠지만 특히 시민교육의 경우는 그 내용의 특성상 

정치·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영국의 시민교육도 예외 없이 영국 정치 흐름을 

반영하는데 시민교육의 실시에 있어 우호적이었던 정치 정당은 보수당보다는 노동당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보수당 정부시절에는 자유 민주주의 사조가 만연하던 시기여서 

통치 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핵심을 이루었다.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극대화 되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아래서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Crick, 2000).

그러나 1997년 총선에서 영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교육, 교육, 교육(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노동당이 오랜만에 집권함으로써 교육은 물론 

사회제도와 복지제도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사상보다는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적 도덕성(Civic Morality)과 시민 공화주의 사상(Civic 

Republicanism)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노동당은 보수당 정부가 강조하던 개인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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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보다는 개인의 시민적 책무성, 타인의 요구와 다른 관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역할, 사회에의 

기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Park, 2011). 이러한 배경 하에서 노동당 정부는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강화를 주도하였고,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 안에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 방치해오던 정치참

여, 개인의 책임과 의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사상 등을 담았다. 사실 이런 시민 공화주의 

사상은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보수당 정부에서는 배제하던 이데올로기였다

(Crick, 2000).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진 청소년의 문제와 다문화주의의 

심화, 사상 최저의 선거 참여율 등은 영국 사회에 자유 민주주의 사상보다는 시민 공화주의 사상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Harber(2005)에 따르면 1997년 노동당 집권 전까지 시민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또 다른 이유는  영국 시민혁명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영국의 시민혁명은 

온건하게 무혈주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탓에 영국 사람들에게는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처럼 독재정권하에서 자유가 탄압될 

때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마련인데 영국 사람들은 이에 대한 갈망이나 

투쟁, 혹은 노력 없이, 다시 말해 대가없이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대신 

책임보다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져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도 손상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노동당은 1990년대 이후 영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영국의 재건과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공교육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강화하였고, 이에 시민교육을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안에

서 의무화시키면서,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가르치고자 하였다(박선영, 2011). 

이런 노동당의 정치적 배경 하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7년 크릭(Crick)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기술부(DfES)안에‘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민 교육 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

로 활용가능한 시민성의 정의,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시민교육 방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시민성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정의에 그 시대의 정신과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도입과 실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이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향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영국의 

교육기술부가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QC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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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시민교육의 의미와 내용, 목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이 보고서를 

Crick 보고서(Crick Report: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라고 하는데 이 별칭은 현대 시민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Crick  교수의 이름을 딴 것이다. 

Crick 보고서에는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가 반드시 포함해야할 시민교육의 3대 주요 요소를 사회‧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문해력

(political literacy)으로 규정하였다(QCA, 1998:40-41).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s)에서는 필수 교과로, 초등학교(Primary Schools)에서는 선택교과로 시민교육

이 포함되었다. 정치학자 출신인 Crick 교수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는 시민교육의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정치 문해(Political Literacy)이다. Crick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 문해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QCA, 1998). 그러므로 영국의 시민교육은 무엇보다 정치 문해 교육과 실천에 필요한 민주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관용, 이해, 존중 등과 같은 덕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 정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교과의 명칭인 citizenship이 지니는 개념의 모호성과, 교사가 느끼는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업무 

부담, 담당 전문가의 부족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Harber, 2005). 물론 2000년대 초기보다 

2000년대 중반으로 올수록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태도가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목 도입 이전에 좀 더 많은 준비의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하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영국은 학교에게만 시민교육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시민단체 또는 청소년 단체와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는 

시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는 시민교육의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동 운영과정을 통하여 학교는 

새로운 교과과정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은 전문가로부터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시민교육 단체로서의 특성화와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가장 큰 유익은 

시민교육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실천과 실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와 

공동으로 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주로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민교육의 지식과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민교육의 공동 운영은 시민교육 실시에 있어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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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연령 5-7 7-11 11-14 14-16

연도 1-2 3-6 7-9 10-11

표 Ⅱ-1 영국의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이 외에도 시민교육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작 시민교육이 필요한 16세 이후의 청소년들

은 의무교육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어서, 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NEET족2)이 

되는 경우 이들은 시민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영국은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지 않은데다가 

16세 이후 청소년들의 실업율도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이후 시민교육은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향을 내어놓고 있기도 하다(박선영, 2011). 

또 시민교육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므로 시민교육에서는 경제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고 사회나 국가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경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된다. 

아래의 <표 Ⅱ-1>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을 요약한 것으로 시민교육 교과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2011년 현재 교육과정이 개편 중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다른 국가교육과정

이 소개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1998년 개정되어 2011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시민교육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3과 

4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때, 독립교과로 실시될 수도 있고,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로도 실시될 수 있어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뒤에서도 다시 논의하겠지만, 시민교육을 통합교과보다는 독립교과로 실시할 때 시민교육 효과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교들은 독립교과로 실시할 경우 시민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대학에서 시민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도 많지 않아, 사실상 시민교육 

전담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학교의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PSHE(Personal, Social, Health, Economy)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시민교육 교과목 운영의 현주소이다.

2)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을 갖지도 않으며, 어떤 식의 훈련과

정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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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 ■ ■
핵심
교과

수학 ■ ■ ■ ■

과학 ■ ■ ■ ■

디자인과 기술 ■ ■ ■

비핵심교과

정보통신기술 ■ ■ ■ ■

역사 ■ ■ ■

지리 ■ ■ ■

현대외국어 ■

예술과 디자인 ■ ■ ■

음악 ■ ■ ■

체육교육 ■ ■ ■ ■

시민성 ■ ■

종교교육 ■ ■ ■ ■

직업교육 ■ ■

성교육 ■ ■

진로관련 현장학습 ■

PSHE(개인, 사회, 
건강, 경제 교육)

☐ ☐ ☐ ☐
*  ■ : 법정과목  ☐ : 비법정과목 3)

(2) 시민교육의 목적

현재 시민교육의 기초가 된 모델은 1997년 교육고용부 장관의 교육백서에서 처음으로 시민교육의 

국가교육과정에의 도입이 논의된 이래 Crick 교수와 자문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전술하였다. 

영국 시민교육의 목적이 Crick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는데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가치를 가르치고 권리, 의무, 책임을 알게 하여 학생을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학교·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QCA, 1998). 시민교육의 세부 목표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이해하는 

것, 의회·정당·압력단체·임의 단체 등의 성격 및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 영국 및 유럽의 

정부 조직, 시민사회,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이해하는 것, 납세와 세금운용, 경제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http://www.nc.uk.net/nc_resources/html/ks3and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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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시민교육의 목표4)

key 
stage 3

(7-9학년)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와 사건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경제적 제도
와 체계의 역할 이해
학교, 이웃,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감 있는 참여
학교·지방·국가·세계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 이해

key 
stage 4

(10-11학년)

주제별로 정치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문제·사건을 학습, 사고, 토론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입헌적인 
경제 체제의 작동 과정과 영향에 대하여 깊이 이해
자신의 학교·이웃과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창의적 비판
과 평가
학교·지방·국가·세계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공정·사회정의·존중에 대
하여 체계적으로 이해

표 Ⅱ-2  영국의 핵심단계(key stage)별 시민 교육 목표

이때 제시된 시민교육의 3대 요소는 

사회적·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ies)

사회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 문해(Political Literacy)

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이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의 안과 밖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은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요구된다. 즉 Crick 보고서는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참여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여,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통해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시기의 사회참여는 주로 자원봉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정치 문해란 정치적 지식, 기술, 가치를 배우고 실제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민주적 의사소통과 실천이 포함된다.

영국의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의 목표를 핵심단계별로 나누어 상술한 것은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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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5)

학식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과 

이해

법적 권리, 인간적 권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감, 주요 법 체제의 기본 
측면 등과 청소년과의 관계
국가, 지역, 종교, 인종적 정체감의 다양성과 상호존중 및 이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재정에 대한 이해
의회제도와 다른 정부 형태의 특징
선거제도와 투표의 중요성
국가적, 국제적 자원 집단인 지역 사회의 역할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
사회에서의 매체의 중요성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 의미와  EU의 역할, 영연방과 UN

탐구와 의사소통 
기술

정보와 ICT기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주제별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
적·문화적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하여 사고
그와 같은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두나 글로써 표현하
고 정당화
탐구를 위한 집단 수업에 참여하고, 토론에서 일부 역할 수행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기술

상상력과 비판을 통한 타인 이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협상과 의사결정 및 존중 
참여의 과정 고찰

표 Ⅱ-3 영국의 key stage 3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3) 시민교육의 내용

시민교육이 국가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평가원은 시민교육학습방안을 제시하

여 교사들에게 시민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주제와 주제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영국은 국가수준의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각 교육청과 학교는 재량껏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시민교육 학습방안의 내용을 Key Stage 3과 Key Stage4 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① Key Stage 3의 시민교육 학습내용

4) 김원태 외 (2005)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발췌
5) 김원태 외 (2005)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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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6)

학식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과 

이해

법적, 인간적 권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감, 정의
영국에서의 다양한 국가적, 지역적,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의 기원과 상호 존중
과 이해에 대한 필요
법 제정에 있어 정부, 법원의 역할
민주주의와 선거과정에서 활발한 참여의 중요성
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지역, 국가, 유럽, 국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인
인터넷, 정보, 매체의 역할, 언론 자유의 중요성
소비자, 노동자, 기업가의 권리와 책임감
EU, 영연방, UN을 포함하여 유럽과의 관계에서 영국
지속가능한 개발과 Local Agenda 21을 포함하여 세계적 상호의존, 책임감

탐구와 의사소통 
기술

통계 및 ICT를 사용한 정보 분석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
점에 대한 연구)
사회적 쟁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구두나 글로 표현 및 정당화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기술

상상력과 비판을 통한 타인 이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협상과 의사결정 및 존중 
참여의 과정 고찰

표 Ⅱ-4 영국의 key stage 4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② Key Stage 4의 시민교육 학습내용

(4) 2007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영국 시민교육의 변화와 평가

① 시민교육의 요소 변화

영국 정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새로운 시민교육의 3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비판을 최소화하고 시민교육의 국가교육과정 실시 이후의 평가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판을 받던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입각한 다문화주의의 

포섭이라는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영국사회내의 공정하고 평등한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시민교육이 정치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민주주의와 정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 사회 참여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계속되는데 이 역시 개인의 사회권이자 

6) 김원태 외 (2005)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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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7년 이후

개인적·도덕적 책무성 민주주의와 정의

사회참여 권리와 책임

정치문해 정체성과 다양성

표 Ⅱ-5 시민교육의 3대 요소의 변화

3대요소 내용

민주주의와 정의

- 자유, 정의로서의 공평과 법 규율, 힘과 권위, 책임
-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책임
-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
-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책임에서부터 의회와 국회 등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 

인식

권리와 책임
- 정치적, 법적, 인간적, 사회적, 시민적, 도덕적 수준에서의 권리, 의무, 책임 

이해
- 권리와 책임의 균형

정체성과 다양성

- 함께 사는 법 습득
- 다양한 정체성 인식
- 영국의 다문화 역사, 현황 및 배경을 이해
- 변화와 사회통합, 공존 이해

표 Ⅱ-6 2007년 이후 시민교육의 3대 요소

책임으로 보았다. 주요 내용이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2007년 변경된 3대 시민교육의 요소와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DfE, 2010).

② 새로운 시민성 척도 제시

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시민교육 목표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단계별 시민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국립교육연구재단과 IEA의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해 

영국 자체적으로 시민성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QCD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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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내용

1

- 시민성 관련 주제에 대해 대화 가능
-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질문 가능
-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
- wants와 needs를 구별
-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2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혹은 다른 사회에 대해서도 질문 가능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해 의견 개진
- 자신의 참여가 어떻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가능
- 모든 사람이 wants와 needs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 wants와 needs의 차이 구분
- 상황적 정의 이해

3

- 자신의 이웃과 좀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 인식
- 주어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음
- 자신의 생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
- 다른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며 권리주장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이해
- 민주주의의 일부를 인식하며 사람들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
- 사회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
- 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일 경우에 한함

4

- 권리 충돌을 포함하여 논쟁이 될 만한 사안들을 포함한 자료들을 탐색가능
-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견이 다른 여

러 사안들을 제시
-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개발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평가할 수 있음
- 토론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이용할 수 있음
- 영국사회내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이해
- 시민교육에서 제시된 주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동 가능
- 개인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설명,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가능
- 지역사회에서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

5

- 갈등이 중재되어야 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 토론 가능
- 국가,유럽연합, 세계적인 수준에서 각기 다른 집단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판단 가능
- 문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 및 탐구능력
-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의사소통
- 다문화가 영국사회에 주는 유익을 이해하고 세계의 상호연계 이해
- 다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협력하여 참여 가능
- 영국의 사법제도, 정치제도, 민주주의, 정부에 대해 이해
- 시민교육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된 투표와 캠페인에 참가

표 Ⅱ-7 시민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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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
-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정보선택에 있어 편견을 배제할 

수 있으며 중립된 자료를 선택
- 높은 수준의 토론이 가능하여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측과 가정이 가능
-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타당하게 설득
- 집단 안에서의 역할을 분담,계획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
- 집단의 발전을 위한 기여가 가능, 발전적인 대안 제시
- 집단과 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영국과 세계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 가

능
- 지역에서 세계사회에 이르기까지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종

류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받고 존중받으며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
- 영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 
- 개인 간 국가 간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에 대해 이해

7

-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의 근본원인을 탐구
-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수 있음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의무가 상충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제로 참

여할 수 있음
- 영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 분석
- 정치적 또는 사법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 평가
- 다른 형태의 정부의 장단점을 표현하고 영국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

명

8

- 시민성 이슈와 관련된 지식을 사용하고 응용
-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
- 민주주의, 정의, 권리와 책임, 정체성과 다양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 문제해결을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종류의 연구기법을 활용하고 응용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참여 시도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아주 높은 수준에서의 

질문이 가능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시민성의 수준을 8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시민성이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또 낮은 단계의 시민성이 옳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2007년 이전에 제기되었던 다문화주의의 존중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척도는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항목도 

누락되어 있다. 유럽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성과 시민성에 대한 실천이 척도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것도 영국 시민교육의 향후 발전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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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1년 ~2010년 시민교육의 성과7) 

2001년 영국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Skills)는 국립교육연구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NFER)에 의뢰하여 시민교육의 효과성과 성과에 대한 

종단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때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의 시민교육에 있어서 장·단기적 효과성을 

검증하고 둘째, 학교, 교사, 개인적 수준과 같은 변수가 시민교육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보고 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으로는 종단연구를 위해 2002년 처음 시민교육을 경험한 7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을 2년에 한번씩 2009년까지 조사하였다. 횡단연구도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영국 전역의 8학년, 

10학년, 12학년에서 각각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할 때마다 300개의 

학교를 샘플로 설정하였다. 질적 연구로서의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12개의 학교를 2년에 한번씩, 

시민교육 담당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정기적으로 국립교육연구재단은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으며 최근까지 진행된 평가를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청소년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혹은 다른 요소들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위해 시민교육의 실시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을 통한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때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이란 학교 학생회에서의 투표와 청원활동, 

학교 학생회에서의 참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지역사회

에 대한 참여도 증가하였다. 즉 자선단체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이나, 자선단체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의 문제 및 활동에의 참여율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Schulz, W. et al.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IEA.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이
론
적
 배
경

제

2
장

32

한편, 교육과정 외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다. 특히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에의 참가율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인이 되어서의 정치참여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투표나 선거에의 참여, 자원봉사 참여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참여는 개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의 참여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그것이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와 

공정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특히 난민이나 이민자, 재소자,  사회보장, 

환경 규제 정책 등에 대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국 

정부가 2000년대 중반이후 보수주의 사상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청소년들은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 

국가, 유럽연합 수준에 있어서의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소속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곱째, 사회, 시민사회,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학년이 

올라가도 변함없이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09년의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였고 

이때 조사에 의하면 33퍼센트의 학생들이 정치인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010년 

영국에 총선 결과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노동당을 누르고 보수당이 집권하였다. 

노동당은 이라크전쟁에의 파병으로 자신들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총선에서 

패배하기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정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치·사회제도에 대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 청소년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첫째, 청소년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민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 시민사회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 이 경우는 시민교육에의 경험이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민교육을 통해 습득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청소년은 개인으로서 정부, 학교, 가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

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시민성함양에 있어서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다. 청소년의 나이, 삶의 배경, 성격, 시민교육에 대한 태도들이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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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민교육에 대한 태도나 

관심이 굳어지고 있어서 저학년에 시민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시민교육의 형태, 시민교육 시간, 학습경험들은 시민성 함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시민교육을 매주 45분 이상 정기적으로 별도로 실시했는지 여부,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y Education: 개인,사회,보건,경제 교육) 교사가 아닌 시민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시민교육 실시 여부, 시민교육을 공식적으로 평가(특히 GCSE 중등학교 자격 졸업시험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시민교육 실시 여부 등이 시민성 함양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다. 시민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효과적인 시민교육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지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국가수준의 시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서도 시민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를 통해 

영국의 시민교육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무엇보다도 시민교육의 독립적인 

실시와 주당 45분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질 때 효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민교육이 통합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시민교육만을 위한 시간에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45분 이상의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에서 학습된 것이 외부 평가를 받거나,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주어질 때 시민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교육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역시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시민교육 전담교사가 있어야 하고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y Education:개인, 사회, 보건, 경제 교육) 교사에 의한 시민교육 

실시는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교육이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의무교육 기간 내내 이루어져야 

하고  의무교육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시민교육의 효과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다섯째, 

시민교육의 3대 요소중의 하나인 정치문해(Political Literacy)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훈련이 

필요하다. Crick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3대 요소 중 정치 문해를 가장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서 정치문해를 다루기란 쉽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전담교사를 위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하며 정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정치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해 함양을 위한 정책과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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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정치 문해 이외에도 교사와 학교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주요한 교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에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보장, 또 학교 밖에서 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다. 

라. 미래의 시민교육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통하여 국립교육연구재단은 시민교육이 분명히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고, 정치참여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불어넣었다고 

하였다. 또 시민교육을 통하여 개인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학교, 지역사회의 전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교육연구재단의 연구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9.11사태 이후에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영국군을 파병한 것을 계기로 영국에서 2000년대 중반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 청소년들의 시민서에도 여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당시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이 강했는데 노동당의 무리한 이라크파병 추진은  

국민과 정치인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 역시 정치로부터 대해 관심을 

돌리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청소년시기의 

시민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가 성인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의 시민교육에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성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7년 시민교육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국립교육연구재단의 10년에 걸친 연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2)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1) 미국 시민교육의 배경

미국은 주마다 독립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민주시민역량을 위한 교육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50개의 연방정부는 각 주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교육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교육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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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 미국에는 영국처럼 국가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이 없다. 다만 

연방 정부 수준에서 교육과정 안내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교육의 운영과 실시는 

전적으로 주정부와 학교 현장의 몫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진 교과목의 명칭도 아주 다양해서  social studies, citizen 

education, civic education, civics, civic learning, educ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cy, community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government 등이 있다(Owen 2011).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civic education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교육 시간에 다루어지기도 하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교육을 영국이나 다른 

유럽의 경우처럼 일반화시키거나 정량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시민교육을 civic education이라고 보았을 때, civic education의 역사는 유럽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국가형성 과정이 유럽 국가들과 다른 미국에서는 처음 정부를 수립할 때부터 

민주주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국가형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1865년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사회의 발전과 존속은 지식과 기술과 

덕목을 갖춘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달려있다고 하면서 이미 이때부터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가적 필요에 의한 시민교육이 1916년에 이르러서는 존 듀이의‘Education for 

Democracy’에서 학문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Owen 2011). 

이후 민주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감과 동시에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에서는 시민교육보다

도 사회과 교과라 할 수 있는 social studies가 훨씬 우세하게 되었고, 1970년대는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 전쟁과 갈등을 반영한 사회과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종교 근본주의 같은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반감과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방편의 하나로 사회과 교육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기도 하여 이때는 윤리, 

도덕, 시민교육, 종교교육 같은 과목들이 학교로부터 배척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는데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사회주의 사상이 몰락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사상이 붕괴되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종식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다시 한 번 사회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사회과 교과의 부활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민교육이 점차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미국은 정신적 공황상태

에 빠져 있었는데 그 이유로 사회와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등한시 된 것을 꼽는 보고서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1987년에는 Center for Civic Education 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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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교양 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시민교육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enter for Civic Education에

서 국가 수준으로 제시한 시민교육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시민교육에 해당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 내에서의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시민교육의 요소 

Center for Civic Education은 1987년 설립 이후 CIVITAS라는 교재를 발간하여 시민성과 

정부구조, 정치 등에 대한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국가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  1991년 처음으로 

발간된 CIVITAS는 영국의 Crick 보고서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http://new.civiced.org/)

Civic Virtue(시민적 덕목):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들에 

대한 약속과 특징

Civic participation(시민 참여):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등에 영향을 주고 모니터링 하는 

데 필요한 참여적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문제와 이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

Civic Knowledge(시민적 지식)와 intellectual skills(지적 기술): 시민들에게 시민성에 관련한 

지식과 지적기술을 제공하여 공공정책의 계획, 실시, 입안 등등에 사용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상의 3대 요소를 가지고 CIVITAS가 제시하는 시민교육의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다.   

(http://new.civiced.org/)

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 공공 정책, 법, 헌법 기구

넓은 의미의 사회,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와 갈등, 이웃지역의 문제와 갈등

개인적 차원 : 시민적 태도, 성향, 공공의 약속 등

Center for Civic Education은 CIVITAS 이외에도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이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http://new.civic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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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는 무엇인가?

미국식 민주주의의 원리, 가치, 헌법의 구성목적에 의해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미국과, 다른 국가와 세계 정세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미국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시민교육의 내용

① 사회과 교과에서의 시민교육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사회과 교과는 시민교육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과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과교육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이하 NCSS)에서는 사회 교육(Social Studies)이 시민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민교육이라고 보았다(김원태 외, 2006). 또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사회과 교과의 목표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과교육위원회(NCSS)에서 제시하는 국가수준의 사회과 주제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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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8)

문화

·서로 다른 문화간 공통적 특징 
·종교, 정치적 이상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
·문화의 변화와 신념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관계

시간, 연속성 변화

·개인정체성
·과거와 역사
·개인과 과거
·세계의 변화와 미래 

인간, 공간 및 환경

·나의 위치
·타인의 위치
·지역의 의미와 지형 변화의 원인
·변화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

개인의 발달과 정체성

·개인의 학습
·사람의 행동
·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욕구충족의 방법

개인, 집단 및 제도/기관

·제도/기관의 형성과 제도/기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제도/기관이 개인과 문화에 주는 영향 
·제도/기관의 역할 
·제도/기관의 변화와 나의 역할

권력, 권위 및 통치

·권력의 개념 및 형태
·권력의 소유자
·권력의 성취와 사용, 정당화
·합법적 권위 권력은 무엇인가?
·정부의 성립, 구조화, 유지 및 변화
·개인의 권한과 다수의 원칙

생산, 분배 및 소비
·생산과 조직
·소비재 분배
·생산요소의 효과적인 배분 

과학, 기술 및 사회

·신기술과 오래된 기술
·신기술의 사회변화 초래가 주는 교훈
·변화에 대응하기
·최대다수의 혜택을 위한 기술 관리
·기술변화와 우리의 가치 및 신념 보존

국제관계
·보건, 환경, 인권, 경제 경쟁, 독립, 민족 간 갈등, 정치적 및 군사적 동

맹 등과 같은 국제적인 쟁점

시민성의 이념과 실천

·시민참여와 방법
·시민성의 의미
·권리와 의무의 균형
·공동체와 국가 구성원의 역할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에의 기여 가능성 

표 Ⅱ-8 미국 사회과의 10개 주제(strand)



이
론
적
 배
경

제

2
장

39

프로그램(교재) 이름 내  용9)

우리 시민은...(시민과 헌법)
We the People...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
미국의 역사와 입헌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

민주주의의 기초 (권위, 프라이버시, 책임, 정의)
Foundations of Democracy

(Authority, Privacy, Responsibility, Justice)

입헌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 개념에 관한 내용 - 
권위, 프라이버시, 책임, 정의

우리 시민은...(시민 참여 계획)
We the People...(Project Citizen)

중학생들이 자신의 주나 지방 정부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기 위한 능력과 흥미를 개발

시민으로서의 실제 참여 
Exercises in Participations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의 참여 기술을 
개발(마약, 폭력 등의 세부주제 포함)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시민성의 이념과 실천’이라는 주제가 사회과 교과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0개의 주제 모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회과 교과가 시민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시민교육에서 중요시 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실천과 사회참여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과 교과가 가지는 문제와도 같다.  IEA의  

국제시민교육 비교연구에서는 비록 한국의 사회과 교과가 한국의 시민교육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한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과 교과서가 정치 지식에만 치중하고 

있고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교육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점을 

상기한다면 미국의 사회과 교과 역시 한국의 사회과 교과가 가지는 실천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Center for Civic Education에서의 시민교육

Center for Civic Education은‘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지침서(The National Standards)’ 

등을 발간하고 초·중·고등학생용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시민교육 국가표준 지침서가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9 Center for Civic Education의 학교 시민교육용 프로그램

8)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9)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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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시민교육

(1) 유럽 내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

유럽과 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민성 관련 교육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민주사회와 

그에 관련된 권리 등의 보전, 사회 참여, 적극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 사회 

통합(국내 통합 및 유럽연합 통합), 세계화, 동반자 의식 등.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시민교육의 

기본이 되는 철학은 민주주의, 권리, 책임, 인내, 존경, 평등, 다양성, 지역사회 등이다. 이런 철학적 

배경 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에는 지식과 이해, 기술, 태도의 영역으로 

나뉘는 공통점이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모두 영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Park, 2007).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많은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여러 다른 용어들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시민교육에 상응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 시민성, 인권교육, 

도덕 교육, 윤리, 사회과학, 사회 연구, 세계연구, 근대화연구, 세계화 교육, 형화교육, 사회와 삶의 

기술교육, 역사, 지리, 영어, 매체교육, 정치, 개인과 사회교육, 경제, 비즈니스, 법, 가치교육,  

종교, 환경, 건강 등. 영국의 국립교육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종단연구와 

횡단연구가 실시되고 있는데 연구 책임자인 David Kerr는 유럽에서 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Kerr, 등, 2010). 첫째,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인한 국민들의 빈번한 교류와 

이동으로 자국 내 시민성이나 시민교육의 의미가 1980년대와 다르게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국 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역할과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럽연합회원국의 구성원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유럽의 통합은 사회 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켰다. 이에 시민교육을 통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은 초기에 냉전체제로부터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 통합에서 시작되었지만 20세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경제통합

을 넘어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더 나아가 운명 공동체적 통합에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새로운 시민성에 대한 개념 도출과 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각국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인식과 평등, 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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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용어 접근방법 주당시수

영국 Citizenship 법정교과 학교재량

호주
Human society and its 

environment(HSIE)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캐나다
Social studies, history, law, 

political sciences and 
economics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프랑스
Civic linked to history and 

geography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가능
전체 역사/지리 26시간 중 

3-4시간

독일
Social studies linked to history, 

geography and economics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헝가리
People and society with 

specific social studies, civics 
and economics courses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전체 커리큘럼 가운데 
10-14%

이탈리아
Civics linked to history and 

geography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4시간

일본
Social studies, history, 

geography and civics and 
moral education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7-8학년:175X50분(연간)
9학년:140X50분 (연간)

9학년 이상의 
중등학교:140X50분(연간)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을 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섯째,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 사회, 정치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때에 필요한 것이 자국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다중 시민성의 역할과 개념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유럽 자체 내의 지형변화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시민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크고 작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육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유럽 내 시민교육의 조직 및 구성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시민성, 혹은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접근방법,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Park, 2007).

표 Ⅱ-10 중등학교에서의 시민성 교육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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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170X45분~204X45분 

(연간)

네덜란드
Civics and citizenship and 

social studies
법정 통합교과

12세-15세:180시간(3년 
동안)

16세-18세:2-4시간(주당)

뉴질랜드 Social studies 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싱가폴 Civics and moral education
법정교과, 통합 혹은 

특별교과
2X30분

스페인
Civic linked to history, 

geography and social studies
비법정교과, 독립 혹은 

통합교과
주당 3시간

스웨덴
Social science including history, 
geography and social studies

비핵심 통합교과
9년의 의무교육기간 중 총 

885시간

스위스 Social studies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져 있지 않음

미국
Social studies including civics 

and government

법정 핵심 교과, 
독립교과 혹은 

통합교과

주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

 

(3) 프랑스의 시민교육

 

① 시민교육의 배경

프랑스는 같은 유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보다 앞서 1960년대부터 시민교육을 독립교과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유로는 프랑스가 거느리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의 

해방과 사회변화에서 기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프랑스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민교육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지속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김원태 외, 2006). 

그 결과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시민교육이 많은 중등학교에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러던 

것이 1985년 슈벤느망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중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교육보다는 비행학생에 대한 선도나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국처럼 중앙정부 안에 교육부가 존재하고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는 하였어도 여전히 교육부가 프랑스 내 모든 교육에 이어서의 결정권과 교육과정운영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민교육 역시 지방정부보다는 교육부가 그 내용과 운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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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단 시민교육은 법정 필수교과이고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 국립교육연구재단의 David Kerr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 종단연구에서 프랑스는 최근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프랑스가 스스로 제외한 것인지, 연구대상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프랑스는 시민교육이 2000년대 이후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사회 내 다문화주의의 

심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의 도구로서 시민교육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② 시민교육의 내용

먼저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11 중학교‘시민교육’교육과정10) 

학년 영역 세부 내용

1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규칙
인간의 권리와 의무
생활과 환경에 대한 책임

- 중학교 생활 
- 평등성교육
- 학생의 권리와 의무
- 학생과 시민권
- 사회, 환경, 유적에 대한 책임

2
평등
연대성
안전

- 법 앞의 평등
- 인종차별
- 인간의 존엄성
- 연대의식
- 위기 상황 대처 교육

3
자유와 권리
프랑스 법원
인권과 유럽

- 개인적 자유와 집단적 자유
-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권리
- 정보 활용
- 정의의 원칙
- 공동체적 가치
- 유럽 시민권

4

시민,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 권력의 조직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
민주주의 토론 
국방과 평화

- 자유, 평등, 정의, 공화국
- 통치권
- 세계체제론, 참여민주주의
- 일반적 이해(利害)
- 안전, 책임감, 윤리
- 평화와 전쟁

10)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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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습주제

1
사회생활과 

시민성

시민권과 예의규범
시민권과 통합
시민권과 노동
시민권과 가족관계의 전환

2
제도와 

시민성의 실천

시민권의 행사, 정치권력의 대표제와 정당성
시민권의 행사, 정치참여의 형태와 집단적 행위의 형태
시민권의 행사, 공화제와 특색의 고수
시민권의 행사와 시민의 의무

3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성

시민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시민권과 정의-평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
시민권과 유럽연합의 건설
시민권과 세계화의 형태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의 내용이다.

표 Ⅱ-12 일반계 고등학교 시민교육 내용11)
 

 다음은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의 내용이다.

표 Ⅱ-13 직업계열 고등학교 시민교육 내용12)

과정 주제

CAP

•시민권의 행사-예의규범, 인권과 시민권
•시민권의 행사와 통합
•시민권의 행사-노동과 사회적 정의
•시민권의 행사-대표제와 정치적 참여
•시민권의 행사와 오늘날의 주요 도전

BEP

•시민권과 예의규범
•시민권과 통합
•시민권과 노동
•시민권과 가족관계의 변화
•시민권, 대표제, 정치적 참여

직업
바깔로레아

•시민권의 행사-공화국, 민주주의, 특색의 고수 
•시민권의 행사와 시민의 의무
•시민권의 행사와 평등-정의의 새로운 요구들
•시민권의 행사와 과학기술의 발전
•시민권의 행사-유럽연합 결성과 세계화의 형태

11)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12)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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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프랑스는 영국과 미국보다도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각각 나누어 시민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시민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이 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므로, 이에 맞게 

별도로 분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민교육의 주제들을 보면 고등학교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 그리고 성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과정에서의 시민교육의 내용에는 중학생으로서의 생활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민교육이 단지 정치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학교까지는 프랑스 자국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좀 더 넓은 수준의 지역사회, 즉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독일의 시민교육

① 시민교육의 배경

독일은 프랑스와는 달리 교육의 지방차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주별로 각각의 독립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독일에서 정치교육으로 이미 

많이 실시되어 왔으며 특히 독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독일의 시민교육은 독일의 분단 상황을 반영하여 보이텔스 바흐 합의를 통하여 

동독과 서독이 서로 교화 및 주입을 금지하고, 학문과 정치에서의 논쟁을 수업시간에도 반영하며, 

학생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을 약속하였다(Hahn. Carole L, 2010). 이러한 

합의가 현재 독일의 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시민교육의 목표 및 내용

독일의 시민교육은 법정 필수교과가 아니지만 정치교육이라고 불리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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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시민교육에 상응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 중등학교의 정치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이명희 외, 2000).

인간존중을 사회적·정치적 과제로 이해

남녀평등의 이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이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요구와의 균형적 시각 함양

현대사회의 변화와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

정치제도, 민주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

현재와 미래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

다원주의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시각 함양

관용, 합리적 대화, 타협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관계 이해

독일 정치교육의 내용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개인과 사회, 사회적 구조, 제도와 정치체계, 

정치적 행위의 기준과 가능성으로 나뉘며 이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세부주제를 학습하게 된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중학교 수준보다 훨씬 심화되어 사회영역, 경제영역, 법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4) 유럽과 미국의 시민교육 비교

(1) 공통점 : 시민교육의 강화

① 시민교육의 세계적 부흥

현재의 시민교육이 세계 각국에서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은 1989년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주의의 

붕괴의 영향이 컸다. 구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는 세계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각국에서 시민교육

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첫째, 공산주의의 붕괴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출현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종식되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시민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이
론
적
 배
경

제

2
장

47

의 필요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공산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서구 복지국가의 존속에 대한 

논란과 국내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서구 복지주의의 근본 뿌리는 사회주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당연히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근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이 요구되었다. 셋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제2의 근대화, 

개인주의 심화, 가치관의 파괴, 사회 해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급속한 사회교류는 새로운 형태의 이민과 새로운 모습의 청소년 

사회화,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새로운 형태의 폭력, 무질서, 근본주의 대두 등의 사회변화를 초래하기

도 하였다. 이런 사회변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공산주의 

몰락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마침내 9.11테러라는 방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등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시민교육이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자국 내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배경이 존재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민교육이 강화된 이유는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② 시민교육 강화의 공통적 이유

1990년대 이후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2009년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13)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에 대한 외부적 위협의 증가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유럽 대륙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주의 증가가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불공정이 민주주의 정부를 위협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13) ICCS 연구는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IEA는 

본래 교육성취에 대한 국제적 평가기구로 처음 연구는 1971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두 번째 연구가 1999년에 시작되었

는데 이때 시민교육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시민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두 번째 연구를 IEA Civic Education 

Study(CivEd)로 부르기도 한다. CivEd는 이후 14세 이상 중등학교 학생의 시민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민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로 시민교육의 분야를 2개로 나누기도 

하였다. 기존의 CivEd연구가 마무리되고 2009년에는 새롭게 ICCS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연구의 목적은 시민으로서

의 청소년 역량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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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민주주의 정부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정하게 된 것이다. 넷째, 비정부기구(단체)의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NGO 활동을 통하여 환경, 인권, 종교적 

문제 등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NGO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영국만 보더라도 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을 시민단체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Park, 2007).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근대화와 세계화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하였다. 즉 새로운 미디어와 

소비, 사회구조의 변화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고 이러한 논의가 

바로 시민교육에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③ 자국 청소년 역량강화와 사회통합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는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청소년의 비행문제, 

청소년의 정체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시민교육에서 청소년 개인의 책임과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국 내 청소년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럽회원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사회과 교육과 Center for Civic Education

의 시민교육 보급을 통하여 청소년의 미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국정치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다. 각국은 청소년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차이점

ICCS의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연구에 참여한 나라는 38개국이나 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된 

프랑스, 독일, 미국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나라들에서 발견된 

시민교육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첫째, 영국은 IEA초기부터 국제 시민교육 비교에 참여하였고,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국립교육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영국 자국 내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교육이 노동당 집권 이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20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시민교육의 

주요요소가 수정되는 등, 시민교육에 있어서 그 어느 국가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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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시민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비교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의 자국 내 시민교육에 대한 

강화보다는 유럽연합 시민으로서의 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국은 

유럽연합회원국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회의적이기도 하였으므로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국 내 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ICCS의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비교에 대한 연구 참여 대신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연구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 내 사회통합, 사회적 포섭, 인권에 대한 존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민교육이 통제된다. 그러나 영국과의 차이는 

프랑스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평등·박애주의 사상에 입각한 시민교육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1974년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정신에서 비롯된 공익에 대한 정신이 시민교육에 

여전히 남아 있다. 즉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시민혁명의 정신을 현재까지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프랑스의 시민교육만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대두된 사회의 갈등을 시민교육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국에서도 다문화주의

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담겨 있긴 하지만 프랑스는 2004년 다문화주의 확산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종교 탄압(이슬람 여학생의 학교 내 히잡 착용 금지)이 테러 사태로까지 

확산된 경험이 있어 다문화주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Kisby & Sloam, 2009)

넷째, 독일은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여전히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은‘citizenship stud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패전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제거하고 극단적 우파 이데올로기, 극단적 민족주의 

등을 청산하며 관용과 인내, 인권존중의 사상을 진흥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민교육 대신 정치교육을 

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시민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관용의 가치를 지닌 개인이 

정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과, 사회와 정치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다.14) 세계 대전을 경험한 독특한 독일의 역사의식과 역사청산에서 비롯된 

14) 독일 기본법(Basic Law) 33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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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시민교육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민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미국은 다소 미국 우월주의 

발상에 기초해 세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지기

도 한다. 왜냐하면 앞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시민교육 내용에는 미국식 정치, 미국식 

민주주의, 세계 나라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시민교육

에서는 오히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정체성, 가치, 연대, 세계화에 대한 내용 등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4. 한국 시민교육에의 시사점

1) 시민교육의 제도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시민교육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시민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영국과 

프랑스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시민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시민교육 평가보고서에서도 

시민교육이 정기적으로 시민교육 전담교사에 의해 실시될 때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도 ICCS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와 시민교육의 내용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지식의 실천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사회과 교과는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민교육이 새로운 독립 교과목으로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영국의 사례처럼 시민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

과정 안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관 지어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정치 문해 강화

정치 문해란 정치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문해는 정치 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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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구조,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적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치 문해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의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란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므로 선거권이 있건 없건,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령 아동과 청소년 수준에서의 정치참여는 여론형성에의 참여, 캠페인, 집회 

참여, 의견 개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입시 같은 사안을 놓고 

청소년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정치 문해 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다.  또 2011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 SNS를 이용한 정치참여와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길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시민교육 전담교사는 

중립성을 지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한국형 시민성 척도 개발

2009년 ICCS 연구에 한국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시민성 평가 문항들을 보면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문항들이 더러 있다.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원래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고, 국제비교연구 

자체도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의 고유한 시민성과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한국사회에서만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노인공경이나 충효사상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중요한 시민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또 시민성 척도는 현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가능성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정체성 등의 개념이 먼저 정립되는 

것도 중요하다.  

4) 시민교육 종단 연구 및 횡단 연구 실시

영국의 국립교육연구재단이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종단 연구와 횡단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를 짊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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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미래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전담 연구 기관 및 연구자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청소년 시민성 비교연구에도 계속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연구자 양성 및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정책수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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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측정요소 세부 측정내용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관련 요소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지역사회에서의 참여활동 및 강도 ●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장애요인 ○

정치참여활동(정치, 투표참여)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이웃에 대한 친밀감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정치결정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 ●

제 3 장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과 연구사례

1. 사회적 자본과 민주시민역량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본(personal capital)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타인 혹은 사회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학자인 콜먼(Coleman) 등에 의해서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성장에 

있어 개개인의 지적·정의적 능력 이외의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콜먼은 사회적 자본의 

기본 요소로 타인이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trust), 효과적인 규범(effective norms),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퍼트남(R.Putnam)은 개인과 개인 

간의 협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를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단결(solidarity), 신뢰(trust), 관용(tolerance), 조직·결사

(association)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Putnam, 2000).

표 Ⅲ-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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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구조나 제도 
수준(structures or support)

지역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 소음 등 환경문제

지역의 공공서비스(교육, 교통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 ○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계(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친구·친척·이웃과의 접촉의 질·양 ●

친구·친척·이웃과의 접촉장애요인 ○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

신뢰, 사회적 응집성
(trust, social cohesion)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

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

공공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인식 ●

* 주: ○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을 측정하는 요소

* 출처 : 김태준 외, 2008: 24.

이와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은 사회적 자본을 개발도상국의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매카니즘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관련 지표와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된 SCI(Social Capital Initiatives)는 12개 

연구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계량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한 질적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OECD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부유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빈곤에 대한 우려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룩되었을 때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은 민주시민역량의 핵심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시민역량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데, 이를 

위해서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동의를 얻어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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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정의

지적도구 활용하기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
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
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
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
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
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계획을 수
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

2. 핵심역량(Key Competencies)과 민주시민역량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OECD(2005, 2006)는 현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자율적으로 행동하

기’(Act autonomously),‘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은 민주주의·시민, 국가정체성·국제관계, 사회적 유대·

다양성을 핵심영역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김기헌·장근영 외, 2010)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역량

과 연관되어 있다. 

표 Ⅲ-2 OECD DeSeCo 핵심역량의 세 가지 영역

본원에서 2010년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련 지표를 기초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간접 추산했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하위영역은‘관계지향성’,‘사회적 협력’,‘갈등관리’로 구분된다. 우선

‘관계지향성’영역은 2개의 척도를 사용했다. 우선 2009년 ICCS 척도의 학생 배경문항 중 Q33번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에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었다. 

두 번째 척도는 같은 조사의 Q27‘정부,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 대중’에 대해 신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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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학생의 비율이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다.‘사회적 

협력’영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조사지에서 학교 밖 공동체활동 참여를 묻는 Q14 문항 중에서 

ⓓ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와 ⓔ 기부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갈등관리’영역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2009년도 ICCS 조사에서 산출한 시민성 지식

(Civic knowledge) 점수를 사용했다. 민주주의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갈등관리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Ⅲ-3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지표구성

영역 세부내용

관계 지향성

·2009 ICCS Q33‘지역사희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
에 대해‘그럴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

·2009 ICCS Q27‘정부,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 대중’을‘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적 협력 ·2009 ICCS Q14 d)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 e) 기부단체 에 대한 참여 여부

갈등 관리 ·2009 ICCS 에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국가별 시민지식 평균점수

분석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은 비교대상인 36개국 중에서 35위로서 

매우 낮았다(김기헌 외, 2010). 구체적으로는 비교대상 22개 OECD 국가 중에서도 2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 지표를 구성하는 2009년 ICCS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지만 신뢰나 태도 면에서는 오히려 매우 낮았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갈등관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식수준의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관계지향성(참여)이나 사회적 협력(신뢰)에 해당하는 수치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이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핀란드는 오히려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영역의 개념과 실제 척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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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국가명

관계지향성 사회적협력 갈등관리 전체

평균 B-Score 평균 B-Score 평균 B-Score
전체 

B-score
평균

순위

오스트리아 59.10 0.27 43.00 0.61 503 0.63 0.52 16

벨기에 52.00 0.09 41.50 0.58 514 0.68 0.47 22

불가리아 70.70  0.55 38.50 0.52 466 0.44 0.49 15

칠레 68.50  0.50 40.00 0.55 483 0.53 0.52 9

대만 61.00 0.31 18.50 0.11 559 0.91 0.45 23

콜럼비아 75.00 0.66 49.00 0.73 462 0.42 0.59 6

키프로스 62.80  0.36 39.50 0.54 453 0.37 0.41 30

덴마크 50.60  0.06 24.00 0.22 576 1.00 0.45 28

도미니카공화국 81.50  0.82 62.00 1.00 380 0.00 0.60 5

영국 58.00 0.24 42.50 0.60 519 0.71 0.53 12

에스토니아 57.30  0.22 29.50 0.34 525 0.74 0.44 27

과테말라 73.10  0.61 59.50 0.95 435 0.28 0.59 4

인도네시아 89.00 1.00 45.00 0.65 433 0.27 0.64 2

아일랜드 61.90  0.33 46.50 0.68 534 0.79 0.60 7

이탈리아 68.60  0.50 23.50 0.21 531 0.77 0.50 17

대한민국 48.30  0.00 13.00 0.00 565 0.94 0.31 35

리히텐슈타인 54.80  0.16 42.00 0.59 531 0.77 0.54 14

리투아니아 64.50  0.40 27.00 0.29 505 0.64 0.44 25

룩셈부르크 58.60  0.25 40.00 0.55 473 0.47 0.44 29

몰타 62.80  0.36 32.00 0.39 490 0.56 0.45 26

멕시코 69.40  0.52 45.00 0.65 452 0.37 0.51 13

뉴질랜드 58.30  0.25 43.50 0.62 517 0.70 0.53 11

노르웨이 55.40  0.17 36.00 0.47 515 0.69 0.47 24

파라과이 75.20  0.66 60.50 0.97 424 0.22 0.61 3

폴란드 56.20  0.19 41.50 0.58 536 0.80 0.52 10

러시아 74.50  0.64 29.00 0.33 506 0.64 0.53 8

슬로바키아 62.20  0.34 26.50 0.28 529 0.76 0.46 19

슬로베니아 59.90  0.29 34.00 0.43 516 0.69 0.47 18

스페인 64.70  0.40 29.00 0.33 505 0.64 0.46 20

스위스 52.00 0.09 37.50 0.50 531 0.77 0.48 21

태국 82.20  0.83 56.50 0.89 452 0.37 0.69 1

최고점 89.00 1.00 62.00 1.00 576 1.00

최저점 48.30 0.00 13.00 0.00 380 0.00

전체평균 62.97 36.42 500.03 

표 Ⅲ-4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점수와 국가 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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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EA의 시민교육수준 조사(CivE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협의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교육 국제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1999년에 실시한 시민교육수준 조사(CivEd: Civic Education Study)는 

최초로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국제비교조사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간단히 말해서 세계 각국의 8-9학년(중학교 2-3학년)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려는 의도였다.  

CivEd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내용은 결국 환경의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인간 발달·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을 근거로 시민의식 측정을 위한 시민교육의 주제 영역을 개념화했다(Torney-purta 등, 2001). 

총 28개국의 참여국 사이에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여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시민교육의 주제영역으로 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지역 

및 국제관계, 사회통합과 다양성 같은 세 가지 공통 핵심영역을 도출했다. 각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Baldi 등, 2001).

영역 1: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의식

영역 2: 국가 정체성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

영역 3: 사회적 유대와 다양성 포용에 대한 인식

  

또한 측정도구에 포함될 문항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유형1) 내용에 관한 지식의 측정

유형2) 시민 혹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해석하는 기술의 측정(예: 만화, 전단지)

유형3)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의 측정

유형4) 태도의 측정 (예: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 정도)

유형5)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정치에 대한 참여 행동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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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도구의 구조

IEA CivEd는 조사 내용과 문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표 Ⅲ-5 IEA CivEd의 시민의식 문항구조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

영역1  민주주의 인식 영역

25 13 52 70 24영역2  국가적 정체성/국제관계 영역

영역3  사회통합/다양성 영역

각 영역별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민적 내용의 지식과 정보의 해석 기술

IEA 조사도구에서는 38개의 지적 능력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25개의 문항이 내용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13개의 문항이 시민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예를 들면, 세금의 형평성에 있어서의 차별, 비민주적 정부의 행위, 대규모 출판사의 신문 독과점의 

결과, 역사책에 관한 만화의 주요 메시지, 전단지의 출처, 민주주의에서 조직이나 단체가 중요한 

이유, 복수정당제의 기능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2) 민주주의, 시민의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1971년 IEA 시민교육조사에서도 포함된 바 있으며, 이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응답을 하였다. 1999년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에 장애가 되는 위협요소(예-정치부패), 

긍정적 요소(예-자유 투표) 등을 포함하였고, 대부분의 문항은 첫 번째 영역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은 1971년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에 관하여 훌륭한 시민이 가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6개의 문항을 가지고 평가되었으며, 관습적인 정치 참여(투표, 정당이나 정치적 토론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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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사회운동에의 참여(환경이나 인권그룹에의 소속)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1999년의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이 개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정부의 책임은 크게 

경제 관련 정부의 책임(고용의 보장, 가격 조정, 산업지원, 실업대책, 부의 형평 조절)과 사회 관련 

정부의 책임(의료보장, 노인복지, 교육 보장, 여성을 위한 정치적 기회의 보장, 환경오염 관리, 

순서(order)의 보장, 도덕적 행위의 증진), 이렇게 크게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3) 국가, 정부, 이민자 및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태도

시민의식은 지식 외에 공통의 가치와 태도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 하에 IEA 조사에서는 

영역1에서 정부에 대한 믿음, 공공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때의 두려움, 영역2에서 

지원이나 소외에 대한 이슈, 국가에 대한 감정, 국가나 정치적 상징에 대한 일체감, 영역3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기회 혹은 권리에 대한 지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시민단체, 대중매체, 학교 및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대중매체로는 TV, 라디오, 신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과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국기에 대한 느낌, 

국가에 대한 자긍심, 다른 나라에 살고자 하는 경향성 등)등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이민자와 여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통합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포함된 영역이다. 이민자에 대한 문항은 이민자들의 

고유 언어와 관습을 지킬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다른 시민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4) 시민의 참여(civic engagement)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특징 중 하나는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여부는 직접 물어보았고,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은 정치적 뉴스를 담은 매체(TV, 라디오, 뉴스 및 기사)에의 노출 빈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 예상은 정당에의 참여, 사회적 정치적 관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쓰는 것,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것, 투표참여에의 의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조사되었다. 사회운동에의 

참여는 청원서 서명, 비폭력적 항의 집회에 참여 등의 문항을 통해 관습적이지 않은 불법적 형태의 

정치행동은 벽 등에 항의문을 쓰는 것, 항의의 형태로 교통을 차단하는 것, 건물을 점거하는 것 

등의 질문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이 외에 자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것 등도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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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A의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 2009)

CivEd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난 2009년에 IEA는 CivEd를 발전시킨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를 실시했다(ACER, 2010a). 이 

ICCS 조사는 CivEd의 내용영역을 확대하고 인지 영역 및 태도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한 것이다. 

ICCS 시민성 평가 틀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첫째는 민주시민으로서 알거나 내면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 영역으로 여기에는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내용,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앞서 언급한 ICCS에서 사용한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정의인‘시민성과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과 사고력을 실제 일상생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은 민주시민역량의 정의와 부합한다. 

이 시민성과 시민의식은 언급한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4대 내용 영역 모두에 대한 이해와 추론, 적용 능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나머지 두 영역은 각 내용에 관련된 지식과 행동이라는 두 차원을 말한다. 즉 ICCS에서는 시민역량을 

크게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구분하는 셈이다. 이 두 차원 중 첫번째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와 행동에 관한 정의-행동 영역이다. 여기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신념,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행동의 동기, 그리고 실제 행동이 포함된다. 

두번째는 인지영역으로서 역시 지식 자체와 추론/분석 능력으로 구분된다. 영역의 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6 IEA ICCS 2009의 시민성 및 시민의식 개념구조 

내용영역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

인지
영역

지식 -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리
-시민의 책임
-시민의 기회와 능력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추론과 

분석

정의-행동
영역

가치/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민주주의의 가치/신념
-시민적 가치/신념

-자신, 타인, 기관, 정
책에 대한 태도

- 투표참여의사
- 의견표현의사
- 정치적항의

-학생활동참여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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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권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그들을 위해 만드는 
조직체나 개인들이 가진 권한 혹은 능력의 본질과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들이다.

규칙/법
행동에 대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침들이다. 규칙은 국가에 의해 강제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강제되지 않는 지침들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지침들이다.

헌법 국가 또는 국가 하위 조직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기본 규칙 혹은 기본 법 

행정(통치) 공공 정책 및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절차 

의사결정 시민 기관과 국가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

협상
협상을 지탱하고 협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협
상의 이용과 그 필요성 

책무
대표자들이 자신의 의무 수행 및 권력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대표하는 시민들
에게 답변해야 할 필요성. 책무성은 대표자들이 그들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러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민주주의

ICCS의 이론적 틀은“사람들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수용한다. 이 정의는 통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을 지탱하고 인권의 존중과 신장을 보증하는 자유, 평등, 사회 통합
의 원리들을 모두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면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회)
와 직접 민주주의 체제(지역 공동체 또는 학교 기구와 같은 조직) 모두가 민주적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권
각 개별 국가가 자국에 적합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궁극적 힘을 가진다
는 권리 주장. 이것 때문에 국제 조직, 협정, 조약이 작동하고 실행될 수 있다.

국민 형성
장기간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 국민들 사이에 모종의 통합된 국가 정체감을 건설하
는 과정. ICCS 평가 틀의 매개변인들 중 국민 형성은 신생 독립국에 한정되어 관
련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무국적성
어떤 국가와도 국민성 혹은 시민성의 법적 연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 
이 개념은 무국적성의 원인과 결과를 포함한다.

참정권/투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상황에서 선거할 권리, 책임, 그리고 기대감을 의미한다. 
또한 이 개념들은 강제 선거, 자발적 선거, 그리고 비밀 투표처럼 투표 및 투표과
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더 폭넓게 지칭한다.

ICCS에서 상정한 구체적인 내용영역의 주요 개념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이는 2010년 

ICCS 1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38개 참여국가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친 

것이다(ACER, 2010a). 

표 Ⅲ-7 ICCS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의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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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를 관장하는 시스템과 산업
규제, 무역, 과세, 사회 복지를 포함하는 내용

복지국가
의료, 연금, 사회복지급여 혜택과 같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사회 경제적 안전을 유
지하는 정부의 역할

조약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해 체결된 구속력 있는 협정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는 요인들에는 환
경 보호, 경제 개발, 사회적 평등, 사회 정의가 있다.

세계화

상품, 돈, 정보, 사람의 국제적 이동 증가,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
술, 조직, 법적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ICCS 시민교육 평가 틀은 세계화의 
정의, 지각, 존재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국제적 논쟁을 인정한다. 세계화는 학생들
이 고려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 평가 틀에 포함된다. 이 정의는 세계화의 장점 또
는 존재에 관한 신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선에 
대한 관심

시민사회와 공동체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증진하는 것이다.

인권
ICCS 시민교육체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자격의 형태는 UN 
세계인권선언(1948)의 내용에 정의되어 있다.

공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타인의 역할이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존중 모든 사람은 그들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념

사회 정의 공동체 안에서 이익과 불이익의 배분

포용성 
공동체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돕는 방식으로 행동할 책
임을 지닌다는 개념.

평등 
개인의 특징(사례: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

표 Ⅲ-8 ICCS 내용영역 2)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의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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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시민 공동체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여에서 이익을 얻고, 그러므로 시민 공동체는 적
극적인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 공동체
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책임을 진다는 개념.

시민의 자기 
효능감

자신들이 시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들을 완수할 능력이 있다는 개인
들 자신의 판단.

협동/
응집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협력할 때 공동체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다는 개념(이러한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있음을 허용한다).

협상/ 
해법

차이점의 평화적 해결은 공동체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협상이 해결책을 도출하는 최
선의 방법이라는 개념.

관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공동체 안의 이슈와 정보에 스스로 관심을 가
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시민 
자아개념

시민 공동체 안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 이 관점은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시민
적 역할의 본성과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다중성
개개인이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과 자발성의 범위에 대한 개
인의 의식. 위의 정의에는 개인의 역할과 자발성의 본성이 개별적인 각각의 공동체가 
연계된 맥락에 의지하며 변해간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다양성
여러 공동체들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점들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수준
에 대한 개인의 지각.

문화/장소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공민적 삶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교제하는 문화
의 가치와 장소에 대한 감각

애국심
개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헌신 혹은 사랑. 이것은 개인이 국가를 지탱하려는 의지로 
이어진다.

국민주의
애국심을 국민적 정체성이 사회적, 정치적 원리에 우선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리들 
혹은 프로그램으로 정치화하는 것.

시민적 가치
공동체 내에서 시민 공동체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윤리적, 도덕적 신념

표 Ⅲ-9 ICCS 내용영역 3) 시민참여 영역의 개념정의

표 Ⅲ-10 ICCS 내용영역 4) 시민정체성 영역의 개념정의

이 ICCS 조사는 본 연구의 개념적 방법론적인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2009 

ICCS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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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ICCS 2009 결과 요약

1. 척도의 구성

1) 인지영역 척도의 구성15)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의 인지영역 척도는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79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맥락 하나에 그 맥락과 연관된 둘 이상의 

문항이 제시되는 유닛 형태로 만들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79문항 중 73개 문항이 객관식, 6개 

문항은 주관식이었으며 주관식 문항은 4문장 이내의 길이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덧붙여 ICCS 

조사문항 풀(pool)에는 1999년 CivEd 조사에 사용한 17개 문항을 포함시켜서 1999년 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CivEd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영역은 다시 내용 면에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인지적 과정의 측면에서 지식 영역 

과 추론과 분석 영역이라는 2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그 결과 전체 하위영역은 8개가 된다(2영역 

× 4내용영역). 평가도구는 모든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리고 그 내용별 적용능력을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평가도구의 4개 내용 영역별 문항 구성 비율은‘시민사회와 시스템’이 40%,‘시민공동체 

원리’가 30%,‘시민 참여’가 20%,‘시민 정체성’이 10%. 그리고 두 인지 차원 영역별 문항 

구성비는‘아는 것(knowing)’25%,‘추론과 분석’이 75% 이다. 

평가 문항들은 7개 문항군(cluster)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6개 문항군은 각각 주관식 문항 하나를 

15) 본 장의 주요 내용 중 일부 결과는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Ⅲ: 총괄보고서”(p.100-140)에서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ICCS 조사결과의 총괄적인 소개가 필요하

여 본 연구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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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10-11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7번째 문항군은 CivEd와의 연계를 위해 포함시킨 

문항들로 본 보고서와는 무관하다. 이 조사에 응답하는 학생들은 79개 문항에 전부 응답하지 않았다. 

조사 학생들에게는 위의 7개 문항군 중에서 3개씩을 골라내 구성한 7가지 질문지(test booklet) 

중에서 하나씩만을 배정했다. 문항군 구성방식은 균형순환배분(balanced rotation) 원칙을 따랐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학생 한 명이 응답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평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79개 평가문항으로부터 라쉬(Rasch) 모형을 사용하여 ICCS 인지 척도(cognitive scale)를 만들었

다. 산출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84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최종 산출된 학생 성취도 

통계치(summary student achievement statistics)는 전체 조건을 고려한 능력추정치 산출법

(plausible value methodology with full conditioning)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선 각 

학생에게서 5개의 개별 능력 추정치(separate plausible values)를 산출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종 보고서의 성취도 점수는 각국의 

표본에 공평한 가중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평균 500(ICCS 평균 점수), 표준편차 100인 정규분포로 

변환했다. 

2) 정의-행동 영역 척도의 구성

정의-행동영역은 인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4가지 내용영역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기준으로 다시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기초로 그 행동에 대한 자기만의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그 다음에야 그 행동을 할 

의지가 발생하고, 실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논리적인 연쇄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는 대개의 이론들이 전제하는 공통적인 단계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 행동모형의 대표적인 학자 피쉬베인(Fishbein)과 아이젠(Ajzen)은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Fishbein & Ajze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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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동모형(1975)

따라서 이 구분은 영역이나 차원이라기 보다는 행동에 이르는 단계(stag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4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가치-신념’단계로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해 어떤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인지적 차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태도 단계로 그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인 호오와 

적극성을 의미하며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정서적 차원에 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미래 행동 

의도’로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 그대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행동’단계는 지금 현재 응답한 청소년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물어보는 문항들로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는) 실제 행동의 단계에 해당한다. ICCS에서는 인지영역 문항들에 대해서는 내용영역에 

따른 구분을 중시하지만, 정의-행동 영역에 문항에 대해서는 이들 4개 단계에 따른 차이를 더욱 

중시한다. 이 단계 구분은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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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ICCS 2009 영역별 문항배분화

내용 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내용 영역 2:
시민 공동체 원리

내용 영역 3:
시민 참여

내용 영역 4:
시민 정체성

시민
국가 
조직

시민 
조직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
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
자아상

시민 
유대감

인지 영역

지식 14문항 4문항 1문항 0문항

추론과 분석 17문항 22문항 17문항 5문항

계 31문항 26문항 18문항 5문항

정서-행동 영역

가치
신념

12문항 12문항 0문항 0문항

태도 12문항 18문항 18문항 14문항

행동
의도

21문항

행동 14문항

계 24문항 30문항 53문항 14문항

2. ICCS 2009의 평가기준

ICCS에서 설정한 시민지식 수준(achievement scale)은 평가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를 기초로 

한다. 성취도 기준 설정작업은 측정도구에 포함된 79개 문항 각각에 대해서 그 문항의 내용(content)과 

그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요소(cognitive process)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다음 이 문항 기술에 기초해서 각 문항의 난이도 수준을 산정하여 문항의 난이도수준표

(item map)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항별 난이도 수준표에 근거해 시민지식 수준(lev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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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했다. 산출된 시민의식 수준은 395점, 479점, 그리고 563점에서 나뉘는데 각 시민지식 수준의 

범위는 84점씩을 차지한다. 395점 미만인 경우는 이 조사도구가 애초에 전제한 시민성과 시민 

지식의 최저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지식 수준의 내용은 그 수준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기술을 종합해서 기술했다. 원칙적으로 

시민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성에 대한 내용적인 지식과 사고력이 (양적으로) 더 정교해진다. 

그 정교화의 내용은 특정한 인지구조 모형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낮은 레벨은 단순히 알기만 하는 상태이고 높은 레벨은 아는 것을 분석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식의 구분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수준마다 그 수준 나름의 이해와 

분석과 응용능력이 존재한다. 단지 정교함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수준에는 시민성과 시민지식의 각 개별요소들을 종합하는 과제와 그 내용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즉 각 수준마다 그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면 시민지식과 

실제 사회체계와의 상호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참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기술했다. 크게보자면, 시민지식의 낮은 수준에서는 주로 구체적이고 

익숙하고 기계적인 시민성 요소들을 다루지만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형태를 규정하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요소를 다루는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한다. 

시민지식 성취 수준표는 그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시민 지식이 더 정교하다는 점에서 위계적

(hierarchial)이지만 특정 수준으로 평가된 학생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은 다 잘 해낼 수 있다고 

가정된다는 점에서는 발달적(developmenta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취 수준표가 시민지식을 

교육해야 하는 순서(necessary sequence of learning)를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에 따른 

성장은 일반적으로 이 성취수준표에 기술된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Level 1의 특징은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리와 일반적인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준의 학생들은 시민성과 시민의식의“큰 개념”들을 알고 있다. 적어도 자신에게 

익숙한 맥락에서는 무엇이“공정한지, 불공정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 관련 기관들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수준의 학생은 

시민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수준1과 상위 수준들을 구분 짓는 

핵심 요인은 학생이 시민 관련 기관의 기능에 대해 표현하는 지식의 구체성의 정도 및 기계론적 

사고의 양이다.

Level 2의 학생은 일상에서 널리 접하는 시민 관련 기관, 제도, 개념에 대해 얼마간의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학생은 시민 관련 기관들과 그 기관들의 활동 과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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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친숙한 맥락에서 원리 혹은 핵심 

개념과 그것이 정책이나 실행(policy or practice)에서 실현(operationalization)되는 것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공식적인 공공 절차를 자신의 일상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고, 능동적인 시민의 잠재적 영향권은 지역공동체 맥락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수준2와 수준3을 구분 짓는 핵심 요인은 정책과 실행의 평가 및 타당성 증명에 지식과 이해를 

사용하는 정도이다.

Level 3의 학생은 시민성과 시민의식 개념에 대해 파편적인 지식과 이해가 아닌 통합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인다. 이런 학생은 시민 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및 행동의 장점을 

평가하고, 입장이나 계획(positions or propositions)의 타당성을 증명하며, 결과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이 수준의 학생은 일종의 기계적 반응이 아닌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시민지식의 능동적인 

실천을 이해하며, 시민지식의 실천방안들을 그것을 통해 의도한 결과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

ICCS에는 38개국16)에서 총 5,215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각 학교의 학교장 5,215명을 비롯하여 

교사 60,588명, 학생 140,650명이 ICCS의 설문과정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8학

년)의 청소년들로 평균 연령은 14.4세였다.

ICCS 2009의 모집단 대상은 2008년 기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ICCS 

2009의 표집절차에 대해서는 김태준(2009)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150개 

학교가 최종 표집되었다. 표집방법은 유층화된 2단계 군집표집(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층변수는 지역(서울·경기, 충정·강원, 호남·제주, 영남)과 도시

화 정도(도시와 농촌)였다. 일단 유층을 구성한 후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probability proportional 

by size) 학교를 표집하였다. 다음으로 표집된 학교에서 1개의 학급을 무선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표집된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표집대상이었다. 따라서 자료구조상 각 학생들은 학급에 내재(students 

nested with classroom)되어 있는 형태다. 그런데 학교당 1개 학급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학생은 

16)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대만,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

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홍콩, 네덜란

드(김태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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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집 총 사례수는 5,254명이었으며, 다른 

참가국들도 대개 5천명 내외의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IEA에서는 이 표집을 통해 해당 국가의 

모수(population)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 하위표집마다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중치를 전체 자료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IEA에서는 국제데이터베이스 분석툴(IDB 

Aanlyzer)를 개발하여 ICCS 조사데이터와 함께 공개했다. 공개 시점은 2011년 11월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ICCS 조사분석 자료도 이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4. 조사결과

1) 인지 영역 조사 결과

인지영역의 조사결과는 평가문항 점수의 총합인 시민지식 점수(civic knowledge score) 로 표기된

다. <표 Ⅳ-2>은 조사 참여 국가별 학생들의 시민 지식 평균점수를 보여준다. 국가별 시민 지식 

평균점수는 380에서 576점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시민 지식 수준1에 미달하는 수준에서부터 

수준3에 이르는 범위이며 거의 표준편차 2에 해당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연히 국가마다 시민지식 

점수의 평균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중앙의 백분위 그래프를 보면 학생들의 시민 지식 점수 

분포를 알 수 있다. 한국은 평균 565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3위에 해당했다.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평균 576점이었으며 덴마크도 같은 576점이었지만 표준편차가 더 커서 그 다음 

순위가 되었다. 분석결과 한 국가의 평균점수와 그 국가 학생들 점수의 분산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내 점수의 변산이 국가 간 점수 변산보다 컸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위 5퍼센트의 

점수와 상위 5퍼센트의 점수가 약 300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평균점수는 ICCS 평균점수(500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가 

평균점수가 ICCS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은 나라가 14개국이었고 국가 평균점수가 ICCS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나라는 18개국이었다. 

표에서 인접한 국가 간의 평균점수 차이는 대개 10점 미만(표준편차의 1/10)으로, ICCS 참여국들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일관된 기울기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4개 국가, 즉 핀란드, 

덴마크, 한국, 대만만 국가 간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간에는 최대 17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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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국가명

시민지식 Level1 미만(%) Level 1(%) Level 2(%) Level 3(%)

평균 점수 395점 이하 395~479 479~563 563점 이상

덴마크 576 4 (0.5) 13  (0.8) 27  (1.1) 56  (1.6)
핀란드 576  2  (0.3) 10  (0.7) 30  (1.2) 58  (1.3)

대한민국 565  3  (0.3) 12  (0.6) 32  (0.9) 54  (1.1)
대만 559  5  (0.4) 15  (0.8) 29  (1.0) 50  (1.3)

스웨덴 537  8  (0.8) 21  (0.9) 32  (1.1) 40  (1.4)
폴란드 536  9  (1.0) 19  (1.1) 31  (1.0) 41  (2.0)

아일랜드 534 10  (1.1) 20  (1.4) 29  (1.2) 41  (1.8)
이탈리아 531  7  (0.7) 20  (1.0) 35  (1.0) 38  (1.5)

리히텐슈타인 531  8  (1.4) 18  (1.9) 30  (2.4) 45  (2.0)
스위스 531  6  (0.8) 21  (1.5) 37  (1.3) 37  (1.8)

슬로바키아 529  7  (0.9) 22  (1.4) 34  (1.4) 37  (2.2)
에스토니아 525  8  (1.1) 22  (1.3) 34  (1.4) 36  (2.1)

영국 519 13  (1.2) 22  (0.9) 31  (1.2) 34  (1.6)
뉴질랜드 517 14  (1.2) 22  (1.5) 28  (1.4) 35  (2.1)

슬로베니아 516  9  (0.9) 25  (1.1) 36  (1.2) 30  (1.2)
노르웨이 515 11  (0.9) 24  (1.1) 33  (1.1) 32  (1.3)
벨기에 514  8  (1.2) 24  (1.7) 39  (1.6) 29  (2.1)
체코 510 10  (0.7) 27  (1.0) 36  (1.1) 28  (1.1)

러시아 506 10  (0.9) 29  (1.5) 36  (1.2) 26  (1.8)
리투아니아 505  9  (0.8) 28  (1.2) 39  (1.2) 24  (1.3)

스페인 505 11  (1.3) 26  (1.3) 37  (1.5) 26  (1.8)
오스트리아 503 15  (1.4) 25  (1.2) 32  (1.2) 29  (1.4)

몰타 490 17  (1.6) 26  (1.8) 33  (1.9) 24  (2.3)
칠레 483 16  (1.3) 33  (1.2) 32  (1.3) 19  (1.1)

라트비아 482 15  (1.6) 33  (1.3) 35  (1.7) 16  (1.4)
그리스 476 22  (1.7) 28  (1.3) 29  (1.1) 21  (1.4)

룩셈부르크 473 22  (1.2) 30  (1.0) 29  (0.8) 19  (0.6)
불가리아 466 27  (1.8) 26  (1.5) 27  (1.6) 20  (1.9)
콜럼비아 462 21  (1.3) 36  (1.0) 32  (1.1) 11  (0.8)
키프로스 453 28  (1.0) 32  (1.0) 27  (1.0) 13  (0.9)
멕시코 452 26  (1.3) 36  (1.1) 27  (1.0) 10  (0.8)
태국 452 25  (1.6) 38  (1.4) 29  (1.6)  8  (1.1)

과테말라 435 30  (1.7) 42  (1.6) 22  (1.4)  5  (1.2)
인도네시아 433 30  (1.9) 44  (1.5) 22  (1.3)  3  (0.7)
파라과이 424 38  (1.9) 35  (1.6) 20  (1.2)  7  (0.7)

도미니카공화국 380 61  (1.6) 31  (1.3)  7  (0.6)  1  (0.2)

격차가 있었으며 이들 중 가장 아래인 대만과 그 다음 국가인 스웨덴 간의 격차는 22점이었다.

 
표 Ⅳ-2 ICCS 2009 각 국가별 시민지식 점수

*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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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앞서 평균점수의 순위에서와 마찬가지로 Level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핀란드와 덴마크가 1, 2위를 차지했다. 이 표의 국가 순위가 

시민지식 성취도의 평균점수 순으로 제시된 표 3.10의 국가순위와 매우 유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평균점수에서와 순서가 달라진 경우는 시민성 평균 점수가 유사한 국가들이라도 각 수준별 

학생의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Level 1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3퍼센트에 불과했다. 

모든 국가를 통틀어 84퍼센트의 학생이 시민 지식 level 1, 2, 3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대체로 

학생들의 점수가 level 2나 3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 국가에서는 level 

3의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또 다른 13개 국가에서는 level 2의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학생의 60퍼센트 이상이 level 2나 level 3에 해당되는 나라가 22개국이었다. 반면, 

2개 국가에서는 level 1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8개 국가에서는 level 1의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학생의 60퍼센트 이상이 level1 미만인 나라가 7개국이었다. 

이 결과는 ICCS 시민 지식 점수의 분포가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ICCS 시민 지식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4개 국가(핀란드, 덴마크, 한국, 대만)의 경우, 학생의 50퍼센트 이상이 수준3에 

해당하고 80퍼센트 이상(단, 대만은 79퍼센트)이 level 2와 3에 해당했다. 반면에, 시민 지식 평균점수

가 가장 낮은 4개 국가에서는 70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level 1 미만에 해당했다.

2) 정의-행동영역 조사결과

(1) ICCS 2009 시민 기관에 대한 신뢰

최근 50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신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인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Inglehart(1997)는 신뢰를 일반적인 대인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고, 이러한 신뢰가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또한, Klingemann(1999)는 정치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정치적 과도기를 겪은 사회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Hahn(1998)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IEA의 시민교육에 관한 1971년, 1999년 조사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들 간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번 ICCS 2009에서 학생설문조사 문항에서는 중앙정부부처,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대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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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 대중

인도네시아 96 -0.4 66 -1.1 75 -0.9 96 -0.4 77 -0.8

핀란드 82 -0.8 61 -1 80 -0.8 76 -1 76 -0.8

태국 85 -0.8 61 -1 72 -0.9 91 -0.6 63 -0.9

도미니카 공화국 74 -1.3 51 -1.2 76 -1 88 -1.3 61 -1.3

리히텐슈타인 82 -2.1 64 -2.4 57 -2.5 70 -2.4 70 -2.4

이탈리아 74 -0.9 52 -1.1 81 -0.9 82 -0.8 52 -1

덴마크 72 -1 56 -1.2 56 -1 74 -1.1 68 -0.8

스웨덴 73 -1.2 60 -1.3 54 -0.9 64 -1.2 67 -0.8

파라과이 66 -1.3 32 -0.9 74 -1.5 88 -0.8 57 -1

포함한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정도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매우 신뢰함,”“무척 신뢰함,” 

“약간 신뢰함,”“매우 불신함”등 4점 척도로 물었으며 각 국가간 비교 분석은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이루어졌다. 

<표 Ⅳ-3>는 조사 참여 국가별 학생들의 신뢰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당에 

대한 신뢰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평균 41%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 기관, 미디어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60%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학교 기관에 대해 

평균적으로 75%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하여, 학생들이 기관 중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웨덴, 태국이고, 반대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가들은 벨기에, 대만, 키프로스, 그리스, 과테말라, 아일랜드, 대한민국, 라트비아, 

폴란드로 나타났다. 

한국은 각 기관과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에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먼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치는 평균 62%보다 현저히 낮은 20%이었으며, 정당에 대한 신뢰 수치는 평균 41%보다 

낮은 18%를 기록하였다. 미디어는 평균 61%에 비해 낮은 51%이었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는 평균 

75%보다 낮은 45%였다.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역시 평균 58%에 비해 낮은 39%였다.  

표 Ⅳ-3 ICCS 2009 각 국가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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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72 -0.7 48 -0.7 62 -0.6 70 -1 64 -0.8

러시아 88 -0.7 51 -0.9 41 -1 84 -0.7 51 -1

몰타 62 -1.4 55 -1.7 70 -1.1 76 -1.7 50 -1.3

스페인 62 -1.2 40 -0.9 69 -0.9 82 -0.9 59 -1

오스트리아 77 -0.9 48 -1.3 53 -1 67 -1.2 64 -0.9

칠레 65 -1 34 -1 74 -0.7 80 -0.8 52 -0.9

콜롬비아 62 -1.2 35 -1.1 72 -1 87 -0.6 49 -0.9

슬로베니아 56 -1.4 45 -1.3 64 -1.1 68 -1.2 71 -0.9

불가리아 56 -1.3 32 -1.2 70 -1.1 80 -1 64 -1.1

리투아나 54 -0.9 33 -1.1 67 -0.9 80 -0.9 66 -0.8

스위스 69 -1 46 -1 54 -1.1 67 -1.2 64 -1.2

노르웨이 68 -1.1 56 -1 51 -1 72 -1.2 52 -1.1

영국 71 -0.9 43 -1.2 46 -1.2 73 -1 52 -1

체코 55 -0.9 28 -0.8 65 -1 73 -0.9 63 -0.9

뉴질랜드 66 -1 42 -1.2 49 -1.3 68 -1 58 -1.3

아일랜드 52 -1 40 -1.1 48 -1 75 -0.9 64 -1

과테말라 45 -1.4 26 -1 70 -1 88 -1 47 -1.1

멕시코 58 -1 35 -1 57 -0.8 72 -0.9 47 -0.8

에스토니아 62 -1.4 23 -1.3 54 -1 71 -1.2 58 -1

벨기에 51 -1 35 -1.1 48 -1 74 -1.2 57 -1.1

슬로바키아 57 -1.3 31 -1.2 58 -1.1 65 -1.2 51 -1.3

라트비아 32 -1.2 25 -1 65 -1.3 73 -1.2 58 -1.1

그리스 41 -1.2 25 -1.1 48 -1 73 -1 57 -1.1

키프로스 51 -0.9 31 -0.8 57 -1.2 57 -1.1 47 -0.9

대만 44 -0.9 26 -0.8 43 -0.8 71 -1 51 -0.9

폴란드 36 -1.2 23 -1.1 52 -1 63 -1.4 58 -1

대한민국 20 -0.7 18 -0.7 51 -0.8 45 -0.8 39 -0.7

ICCS 평균 62 (0.2) 41 (0.2) 61 (0.2) 75 (0.2) 58 (0.2)

* 자료: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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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CS 2009 성평등에 대한 태도 

성평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1971년 IEA 조사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적인 권한을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이 그리고 1999년도 CivEd 조사에서는 6개 문항 주어졌었고, 이 두 조사에서 

모두 여자 학생들은 여성들의 정치적인 권한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의 결과 또한 

앞의 조사들의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여자 학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왔다.

1999년도 CivEd 조사에서 모든 국가의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양성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또한, GDP가 낮은 국가들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ICCS 2009는“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남성은 여성들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등 7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4점 척도로(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매우 동의하지 않음)하여 

측정하였다.

국가별 양성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만, 덴마크,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리히텐슈

타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불가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멕시코, 러시아, 태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Ⅳ-3> 참조). 

CivEd 연구를 포함한 이전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관하여 더 많은 

지지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6점 정도로 더 많은 지지율을 나타내었고, 

그 편차가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그리스,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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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ICCS 2009 각 국가별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응답비율  

* 자료: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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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서 국가 전체 평균과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은 50으로 국제 평균과 같았으며 여학생의 평균은 전체 평균 53점보다 

1점 높은 54점이었다. 또한, 남학생들은 전체 평균보다 1점 높은 47점이었으며, 성별차이 역시 

6점으로 평균과 동일했다.

(3) ICCS 2009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연구자들은 개인의 심리적인 참여는 정치참여에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관심은 

정치활동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정치 참여에 관한 성 차이가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glehart, 1997). 

1971년 IEA 연구에서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public affairs television)에 대한 

관심은 시민지식과 참여에 긍정적 예측변수임이 나타났다. 

ICCS 2009에서는“지역공동체 정치적 쟁점”,“국가의 정치적 쟁점”,“국가의 사회적 쟁점”, 
“다른 국가들의 정치”,“국제정치”,“환경 이슈 등”6개의 정치·사회 기관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였다. 

<표 Ⅳ-5>을 보면, 국가별 그리고 성별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에서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 낮은 관심을 보였다. 성별차이는 일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에 따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체 평균과 동일한 50점이었으며, 

여학생과 남학생 점수 모두 동일한 5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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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ICCS 2009 각 국가별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응답비율 

* 자료: I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I
C
C
S
 2
0
0
9

결
과
 요
약

제

4
장

84

청소년
단체

환경운동 
단체

인권운동 
단체

지역사회 
자선단체

기부
단체

외국인 
문화단체

도미니카공국 25 -0.9 58 -1.1 50 -1.1 70 -0.9 54 -1 33 -1

태국 23 -1.1 71 -0.8 39 -1 57 -1 56 -1 38 -1.2

과테말라 22 -1 55 -1.3 34 -1.4 64 -1 55 -1.4 28 -1.4

파라과이 19 -1 49 -1.2 31 -1.2 69 -1 52 -1 22 -1.2

콜롬비아 14 -0.6 55 -1.1 36 -1.2 57 -0.8 41 -0.9 17 -0.9

인도네시아 14 -0.7 61 -1 31 -1.2 40 -1 50 -1.1 24 -0.9

(4) ICCS 2009 학교밖 시민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시민참여의 예측변수로서 공동체 그룹과 기관에서

의 멤버쉽(membership) 또는 관여(involvement)를 사용한다. 이런 활동 관여정도(involvement)는 

현재 참여(engagement)뿐만 아니라 미래참여의 예측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1999년 CivEd연구에서, 학생들은 기관과 활동의 참가(participation)에 대해서 응답요청을 받았

다. 그 결과는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청소년 정당 단체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공기관(formal 

organizations)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ICCS 2009는 청소년 정당단체,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등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참여는 대체적으로 낮았다. 정당, 

노동조합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는 전체 평균 10%, 환경운동단체는 29%, 인권운동단체는 16%, 

지역사회자선단체는 34%, 기부단체 참여는 39%, 외국인 문화단체 참여 14%로 전체적으로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표 Ⅳ-6> 참조).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자선단체와 기부단체에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분포는 

가장 낮게 나온 8%(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 60%(벨기에)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은 정당, 노동조합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는 전체 평균 4%, 환경운동단체는 5%, 인권운동단체는 

2%, 지역사회자선단체는 18%, 기부단체 참여는 8%, 외국인 문화단체 참여 2%로 매우 낮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인 지역사회자선단체와 기부단체에 

대한 참여도 또한 저조하여 학교 밖 공동체 참여 결과에서 전체 국가들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표 Ⅳ-6 ICCS 2009 각 국가별 학교밖 시민참여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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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15 -0.7 40 -1.1 25 -0.8 46 -1 44 -1.1 22 -0.9

키프로스 18 -0.7 38 -1 22 -0.9 26 -1 53 -1.1 18 -0.7

폴란드 4 -0.4 50 -1.3 17 -0.9 36 -1.3 47 -1.4 15 -0.6

불가리아 9 -0.7 41 -1.3 21 -1 37 -1.3 40 -1.6 17 -1

뉴질랜드 13 -0.9 21 -1 7 -0.6 40 -1.4 47 -1.2 23 -1.1

러시아 연방 11 -0.8 39 -1.6 23 -1.3 30 -1.5 28 -1.2 18 -1

룩셈부르크 11 -0.4 26 -0.7 17 -0.6 28 -0.7 52 -0.9 14 -0.4

칠레 9 -0.7 31 -1.2 16 -0.9 40 -1.1 40 -0.9 10 -0.6

오스트리아 11 -0.6 19 -0.9 13 -0.8 35 -1.2 51 -1.6 14 -0.8

그리스 8 -0.6 43 -1.6 17 -1.1 21 -0.9 37 -1.2 16 -0.8

영국 15 -0.9 18 -1.1 8 -0.7 39 -1.4 46 -1.3 12 -1

리히텐슈타인 11 -1.6 17 -2.2 14 -1.8 26 -2.4 58 -2.7 11 -1.7

리투아니아 11 -0.6 35 -1.3 15 -0.8 23 -0.9 31 -1.2 17 -0.9

아일랜드 8 -0.6 10 -0.7 9 -0.7 50 -1.1 43 -1.3 10 -0.7

라트비아 9 -0.8 33 -1.5 13 -0.8 38 -1.2 22 -1.3 14 -0.8

몰타 14 -0.9 23 -1 9 -0.7 36 -1.3 28 -1.3 16 -0.9

슬로베니아 6 -0.5 28 -1.3 10 -0.6 24 -1 44 -1.2 13 -0.7

스위스 6 -0.7 21 -1.4 13 -1 26 -1.1 49 -1.4 8 -0.8

벨기에 5 -0.5 15 -0.9 7 -0.5 23 -0.9 60 -1.1 11 -0.6

노르웨이 8 -0.6 13 -0.9 10 -0.7 20 -0.9 52 -1.1 12 -0.7

에스토니아 9 -0.8 19 -1 8 -0.7 44 -1.3 15 -0.6 10 -0.7

이탈리아 5 -0.4 26 -1.2 14 -0.7 23 -1 24 -0.9 11 -0.7

스페인 5 -0.5 18 -0.8 14 -0.8 26 -0.9 32 -1 7 -0.5

슬로바키아 6 -0.6 19 -1.4 12 -1 27 -1.3 26 -1.7 9 -1

체코 4 -0.3 21 -1.2 9 -0.6 13 -0.7 29 -1.1 6 -0.4

스웨덴 7 -0.5 8 -0.5 7 -0.5 14 -0.7 23 -1 6 -0.4

덴마크 4 -0.5 3 -0.3 3 -0.3 12 -0.7 36 -1 6 -0.5

대만 4 -0.3 9 -0.5 3 -0.3 20 -0.7 17 -0.7 10 -0.6

핀란드 3 -0.3 9 -0.5 1 -0.2 14 -0.6 20 -0.9 2 -0.3

대한민국 4 -0.3 5 -0.3 2 -0.2 18 -0.7 8 -0.7 2 -0.2

ICCS 평균 10 (0.1) 29 (0.2) 16 (0.1) 34 (0.2) 39 (0.2) 14 (0.1)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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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프로그램

토론에 적극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학생집회 토론  
 

과테말라¹ 76 -1 56 -2 94 -0.8 63 -1 51 -1.2 56 -1.2

그리스 61 -1.4 40 -1.1 85 -1 57 -1.1 74 -1.4 68 -1.5

노르웨이† 61 -1.3 62 -1.3 90 -0.8 58 -1.6 52 -1.3 62 -1

폴란드 60 -1.3 32 -1.2 95 -0.5 57 -1.1 67 -1.1 59 -0.9

파라과이¹ 73 -0.9 39 -1.3 87 -1 56 -1.2 54 -1.4 58 -1.3

도미니카공
국

62 -1.3 66 -1.5 61 -1.5 59 -1.1 49 -1.2 58 -1.2

(5) ICCS 2009 학교에서 시민 참여  

청소년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민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어떤 형태로 힘을 행사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할 

수는 있다.

기존 문헌 분석 결과, 학교에서 시민관련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시민관련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EA와 CivEd 연구에서 모두 학교의회나 학생회에 학생참여는 

시민지식과 참여에 긍정적인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ICCS 2009는 학교 내 시민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1년 전에 활동하였음”,“전혀 활동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내 활동(<표 Ⅳ-7>참조)에 학교 밖 활동(<표 Ⅳ-6>참조)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는 61%의 

학생들이, 토론에 적극적 참여에는 44%,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는 76%,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에는 40%,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에는 43%, 학생회 토론 참여에는 42%의 학생들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의 학교 내 시민참여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립적 참여는 23%, 토론에 대한 적극 참여는 33%, 반장 및 학생회 임원투표는 26%,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는 33%, 학생집회 토론참여는 26%,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 33%로 참여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표 Ⅳ-7  ICCS 2009 각 국가별 학교 내 시민참여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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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71 -0.9 49 -1.3 90 -0.5 57 -0.9 41 -0.9 44 -0.8

스페인 65 -1 50 -1.5 87 -1 48 -1.2 38 -1.3 55 -1.2

키프로스 69 -0.9 55 -0.9 71 -0.8 35 -1.2 39 -0.9 67 -1

인도네시아 55 -1.4 41 -1.2 72 -1.4 57 -1.3 85 -1 26 -1

슬로바키아² 60 -1.2 49 -1.5 73 -2.3 28 -1.2 81 -1 43 -1.5

스웨덴 59 -1.4 42 -1.6 85 -0.9 54 -1.1 53 -1.1 40 -1

칠레 70 -1 49 -1.7 89 -0.7 39 -1.1 35 -1 47 -1

영국 ‡ 62 -1.3 48 -1.5 79 -1.2 55 -1.5 37 -1.4 40 -1.2

태국 † 64 -1.1 36 -1.3 79 -0.9 46 -1.1 52 -1.1 36 -1

멕시코 59 -0.8 48 -1.1 74 -0.9 54 -0.9 41 -1 36 -0.7

슬로베니아 65 -1.3 41 -1.2 84 -0.8 28 -1.2 35 -1.4 59 -1.1

뉴질랜드† 64 -1.2 42 -1.4 75 -1.4 48 -1.3 43 -1.1 38 -1.1

라트비아 77 -1.2 55 -1.6 67 -2.5 31 -1.3 31 -1.5 39 -1.6

대만 56 -0.8 17 -0.8 67 -0.9 43 -0.7 84 -0.7 32 -0.9

리히텐슈타인 48 -2.9 54 -2.6 74 -2.5 27 -2.6 42 -2.5 49 -2.5

아일랜드 58 -1.2 66 -1.3 76 -2.2 38 -1.3 28 -1.1 25 -0.9

덴마크† 43 -1.4 57 -1.2 73 -1.1 44 -1 20 -0.8 49 -1

오스트리아 52 -1.4 25 -1.1 81 -0.9 30 -1.2 38 -1.1 57 -1.1

러시아 연방 67 -1 34 -1.2 76 -1.4 32 -1.2 45 -1.1 28 -1.1

핀란드 61 -1.2 59 -1.2 83 -1.3 15 -0.7 23 -1 35 -1.4

불가리아 66 -1.2 52 -1.4 52 -1.9 31 -1.2 40 -1.2 34 -1.1

스위스† 56 -1.3 56 -1.5 60 -2 28 -1.3 40 -1.4 34 -1.4

리투아나 63 -1.1 23 -0.9 84 -0.9 35 -1.1 38 -1.2 30 -1.1

에스토니아 73 -1.2 36 -1.2 75 -1.8 24 -1.2 25 -1.3 32 -1.5

체코† 52 -1.2 54 -1 74 -1.9 21 -0.9 29 -0.9 31 -1

몰타 70 -1.3 30 -1.1 62 -1.2 29 -1 * 　 24 -0.9

이탈리아 67 -1.1 50 -1.3 49 -2.3 34 -1.5 24 -1.5 21 -1.3

벨기에† 47 -1.8 31 -1.2 68 -2 36 -1.3 24 -0.9 34 -1.2

대한민국¹ 23 -0.7 33 -0.9 76 -0.7 33 -0.9 26 -0.6 33 -0.7

룩셈부르크 46 -0.7 19 -0.6 63 -0.8 25 -0.6 31 -0.7 36 -0.8

ICCS 평균 61 (0.2) 44 (0.2) 76 (0.2) 40 (0.2) 43 (0.2) 42 (0.2)

*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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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 답한 응답(%)

응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투표×(A) 투표○(B) 차이 (B-A)*

과테말라¹ 94 -0.4 410 -5.3 442 -3.8 32 -4.5
인도네시아 92 -0.6 397 -3.8 439 -3.3 42 -4
콜롬비아 90 -0.5 436 -4.1 476 -2.7 40 -3.8
덴마크 89 -0.6 505 -5.4 590 -3.5 85 -5.7

파라과이 89 -0.9 397 -5.8 451 -3.5 54 -6.5
이탈리아 88 -0.6 470 -5.6 541 -3.1 72 -4.8
리투아나 88 -0.8 455 -4.3 513 -2.7 58 -4.2

태국 88 -0.6 415 -3.9 458 -3.8 43 -3.9

(6) ICCS 2009 기대 시민 참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시민행동을 질문함으로서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시민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영역 참여에 초점을 두었다. Verba et al. 

(1995)은 정치적 활동을 정부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EA와 CivEd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국가수준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시민지식은 미래의 

선거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CivEd 조사에는 학생들의 현재 

정치관심은 미래 국가수준의 투표참여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ICCS 2009는 미래의 시민참여에 대한 질문에“확실히 참여함”,“아마도 참여함”,“아마도 참여하

지 않음”,“확실히 참여함”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질문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수준의 투표를 포함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의 참여를 묻고 있다. 

그 결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국가수준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불가리아, 체코, 스위스의 학생들은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ICCS 2009에서는 미래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더 놓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학생들은 87% 미래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고, 이는 전체 

평균 81%보다 높다. 투표할 것이라 응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수준 평균이 574점으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한 학생 평균 506점보다 높았다. 또한, 투표할 것이라 응답한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관심도 51점으로 6점 더 높았다. 

표 Ⅳ-8 ICCS 2009 각 국가별 기대시민참여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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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87 -0.6 506 -3.1 574 -1.9 68 -3.3
아일랜드 87 -0.7 464 -5.9 550 -4.2 85 -5.8

몰타 86 -1.2 428 -7.1 506 -4.5 78 -8.1
멕시코 86 -0.6 419 -3.6 463 -2.9 44 -3.8

도미니카 공국 86 -0.9 381 -3.9 390 -2.9 10 -4.2
핀란드 85 -0.7 521 -4.4 588 -2.4 67 -4.5
스웨덴 85 -0.9 477 -4.4 551 -3.2 73 -5.2
스페인 85 -0.8 456 -5.8 516 -3.9 60 -5.1

러시아 연방 85 -0.8 470 -4.4 514 -4 44 -4.8
뉴질랜드 84 -0.8 452 -6.5 535 -5.1 83 -6.7
노르웨이 83 -1 451 -4.4 535 -3.3 84 -5.5

대만 82 -0.7 503 -3 572 -2.4 69 -3
오스트리아 82 -0.9 452 -5.2 516 -3.9 63 -5

리히텐슈타인 81 -2 482 -13 544 -4.5 62 -15.1
슬로베니아 81 -0.8 471 -4.4 528 -2.9 57 -4.4

폴란드 77 -1 491 -6.2 550 -4.3 59 -4.9
그리스 77 -1.1 446 -4.5 491 -4.9 45 -4.9

라트비아 77 -1.2 455 -4.7 490 -4.3 36 -5
칠레 76 -1 473 -4.3 490 -3.6 16 -3.6

슬로바키아² 75 -1.2 493 -4.7 542 -4.7 49 -4.8
키프로스 75 -0.8 420 -4.3 472 -2.7 51 -4.9

에스토니아 73 -1.3 487 -6.3 542 -4.4 55 -5.4
룩셈부르크 73 -0.7 435 -3.4 493 -2.4 59 -3

영국 72 -1.1 470 -4 544 -4.9 74 -5.4
벨기에 72 -1.3 476 -4.8 530 -4.6 54 -4.1
스위스 70 -1.4 500 -4.8 547 -3.7 47 -4.5

불가리아 69 -1 447 -5.5 492 -5.5 45 -5.5
체코 50 -1.1 481 -2.1 542 -3 61 -3.3

ICCS 평균 81 (0.2) 458 (0.9) 514 (0.6) 56 (0.9)

*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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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1. ICCS 문항구조 및 타당성 평가

비록 IEA에서 ICCS의 문항을 구성하면서 참가국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치긴 했으나 최종 문항의 

개념구조가 각국에서 전제로 한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조와 일치하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특히 시민의식 

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60년대의 공민교육적 접근과 최근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적 접근이 병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의 교육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의 청소년 시민교육 분야의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ICCS의 조사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ICCS의 문항구성이 전제한 시민교육의 개념 틀과 

우리나라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틀 간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했다. 

1) 연구방법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역량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청소년학, 정치학 

전공 연구자 중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와 NGO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

원에서 청소년 참여분야를 담당해온 담당자, 흥사단 및 교육희망연대 등의 NGO 단체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해온 현장 전문가 15명과 중·고등학교에서 윤리 및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15명 모두 3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조사 대상자들에게 ICCS의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 측정문항 및 ICCS의 영역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문항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각의 문항이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아이템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평가받았다. 그 결과 무응답과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18명의 응답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적으

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9명, 시민성 분야 전공 교수가 5명, NGO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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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현장 전문가가 4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척도로 환산되었다. 

첫 번째는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각 문항별로 배분한 내용영역과 실제 ICCS에서 배분한 내용영역 

간의 일치도로서, 이를 통해 문항을 분류한 영역개념구조의 부합성을 평가했다. 

두 번째는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개별 문항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타당도로서 각각의 문항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를 반영한 

지표였다. 

이 두 지표는 ICCS 문항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민주시민역

량에 대한 개념구조와 ICCS가 상정한 개념구조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ICCS의 개념구조와 우리나라 개념구조가 비교적 부합한다는 의미이며 수치가 낮다는 

것은 민주시민역량의 해당영역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ICCS 인지 영역 문항분석 결과

ICCS에서는 인지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크게 두 차원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차원은 민주시민역

량의 기본요소로 전제한 4개 내용 영역 차원에 따른 구분이다. 두 번째 차원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인 구성요소에 따른 구분이다. 첫 번째 차원에 따른 구분은 시민사회와 체계 

자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1: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2: 시민사회의 원칙),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규범과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3: 시민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의 자각과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 4: 시민정체성)이다. 두 

번째 차원에 따른 구분은 지식(knowing) 요인과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 요인이다. 

인지영역의 문항분석은 이 두 차원에 따른 구분을 기초로 총 8개 하위 영역에 대해 실시하였다. 

(1)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Civic society and systems

① 지식 분야 문항 평가

2009년 ICCS의 인지영역 문항 중,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의 지식부분 문항은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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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에 지고 있는 책임의 기본은 준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역할은 투표권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의 심각성 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 향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을 통한 의사표현은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에 반한다는 사실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부나 국회의 주요 임무가 입법이라는 사실 지식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도했다 구속된 신문기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법은 시민의 공적참여를 보장하는 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는 선진국 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은 기업 간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법을 하는 것은 부정부패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전문가 평가용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이 14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61.1%가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에 따라서 국내 전문가들

의 해석과 ICCS의 분류기준간의 일치율은 큰 편차를 나타냈다.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67번 문항)과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70번)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 응답한 국내전문가 전부가 이 문항들이 시민사회의 체계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해 일치도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을 묻는 68번 

문항에 대해서는 단지 1명의 전문가만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8명(44.4%)은 이 문항을 

시민정체성(내용영역 IV)에 관한 것으로, 5명(27.8%)은 시민공동체의 원리(내용영역 II) 문제로 

평가했다. 이 문항 다음으로 전문가들과 ICCS 분류틀 간에 차이가 컸던 문항은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 향상이라는 문항(일치율 16.7%),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참여관련 

법위반이 폭력과 파괴임을 묻는 문항(일치율 33.3%),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가에 대해 져야할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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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17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성인들이 해야 하는 역
할(선택)

72.2 72.2 0.0 22.2 5.6 

63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에 지고 있는 책임의 기본
은 준법

38.9 38.9 33.3 5.6 16.7 

64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역할은 투표권 55.6 55.6 0.0 27.8 16.7 

65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인권
을 무시하는  지도자

66.7 66.7 27.8 5.6 0.0 

66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향상

16.7 16.7 16.7 61.1 0.0 

67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이해 100.0 100.0 0.0 0.0 0.0 

68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 대한 올바른 사실
인식

5.6 5.6 27.8 11.1 44.4 

69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적 의사표현은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에 반한다는 사실

33.3 33.3 0.0 66.7 0.0 

70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부나 국회의 주요 임무는 
법을 결정하는 것

100.0 100.0 0.0 0.0 0.0 

71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도했다 구속된 신문기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

44.4 44.4 55.6 0.0 0.0 

73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법은 시민의 공적참
여를 보장하는  법

77.8 77.8 0.0 11.1 5.6 

75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는 선진국 기업 83.3 83.3 11.1 0.0 0.0 

76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은 기업 간 활발한 경쟁 94.4 94.4 5.6 0.0 0.0 

79
국회의원의 가장 명백한 부정부패의 사례는 돈
을 받고 입법을  한 것

66.7 66.7 16.7 0.0 11.1 

문 항 평 균 61.11 61.11 13.90 15.09 7.15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문항(일치율 38.9%)으로서 이들 3개 문항은 ICCS 분류기준과의 

일치율이 40% 이하였다.  

표 Ⅴ-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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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17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성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선택) 88.9

63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에 지고 있는 책임의 기본은 준법 88.9

64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역할은 투표권 100

65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지도자 94.4

66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향상 88.9

67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72.2

68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 88.9

69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적 의사표현은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에 반한다는 
사실

94.4

70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부나 국회의 주요 임무는 법을 결정하는  것 100

71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도했다 구속된 신문기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100

73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법은 시민의 공적참여를 보장하는  법 88.9

75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는 선진국 기업 88.9

76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은 기업간 활발한 경쟁 100

79 국회의원의 가장 명백한 부정부패의 사례는 돈을 받고 입법을  한 것 83.3

문 항 평 균 91.26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응답 비율의 평균이 91.3%로서 대부분의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당성이 가장 낮은 문항은“헌법에는 정부와 법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주요 원칙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응답자의 72.2%만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표 Ⅴ-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영역 

 

문항 영역체계에 대한 전문가들과 ICCS의 일치도와 문항별 타당도 평가는 일치하지 않았다(【그림 

Ⅴ-1】). 이러한 결과는 ICCS의 문항 영역 체계가 국내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민주시민역량의 지적 

영역에 대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ICCS의 체계간에 차이가 

많았던 문항을 요약하자면 여성, 노동자, 난민 등 사회소수자나 약자의 사회 참여 자격이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문항이었다. 반면에 가장 일치도가 높은 문항은 헌법의 원칙이나 투표권, 삼권분립의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 문항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ICC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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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한 민주시민역량 영역 체계와 그 체계에 기초해서 산출된 2009년도 ICCS 민주시민역량 평가결과

의 문화간 보편타당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계의 요소들 

중에서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온 

반면 교과서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중시해온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가 

전문가들의 의식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 20 40 60 80 100

헌법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이해

민주주의국가에서입법부나국회의주요임무는…

자유시장경제의본질은기업간활발한경쟁

대부분의다국적기업의소유주는선진국기업

민주주의국가에서필요한법은시민의공적참여를…

민주주의사회에서모든성인들이해야하는…

민주주의를가장심각하게위협하는것은인권을…

국회의원의가장명백한부정부패의사례는돈을…

민주주의국가에서시민의기본역할은투표권

정부의부정부패를보도했다구속된신문기자가…

난민들이자기체류국에지고있는책임의기본은…

민주주의국가에서시민의정치참여에관한법을…

노동조합의주된목적은노동자의근무조건과…

여성의사회참여권리와결과대한올바른사실인식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1】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의 비교

② 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평가

ICCS의 인지영역 문항은 지식 영역과 추론 및 분석 영역으로 분류된다. 추론과 분석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그 자체의 소유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선택하는 일종의 응용문제이다. 내용영역 I 중에서 

추론 및 분석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17개이다. 각 문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를 추론해서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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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가장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기록을 정부의 입장에서 추론하기

지역 내 운동장 건립에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 정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어떤 기업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 추론하기

같은 상황에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추론하기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할 이유를 추론하기

정부로부터 독립된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추론하기

정당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이해하기

실업자들에게 일을 할 때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리적 근거를 추론하기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추론하기

압력단체가 정치적 독립상태로 유지될 때의 장점을 추론하기

특정 국가에서는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그 국가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지도자 비판 집회를 경찰이 해산하는 것이 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 행동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평가용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이 17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74.8%가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내용영역 1의 지식 문항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치했다.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과 ICCS의 분류 기준 간의 일치율이 

40% 이하인 문항은 단 하나였다. 압력단체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52번 문항으로 7명(38.9%)만이 이 문항을 시민사회와 체계의 문항으로 분류했으며, 10명(55.6%)

은 이 문항을 시민참여 영역(내용영역 III)에 관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 문항 다음으로 전문가들과 

ICCS 분류틀 간에 차이가 컸던 문항은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일치율은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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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
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2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
하는 법의  존재이유

83.3 83.3 11.1 0.0 5.6 

6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 94.4 94.4 0.0 5.6 0.0 

9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
해야 하는 이유

83.3 83.3 5.6 11.1 0.0 

10 정부에서 가장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기록 100.0 100.0 0.0 0.0 0.0 

13
지역 내 운동장 건립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법
의 타당성

72.2 72.2 11.1 11.1 0.0 

15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
민들의  이익

77.8 77.8 11.1 0.0 0.0 

16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
민들의  손해

61.1 61.1 16.7 5.6 5.6 

34
시민고충처리기관에게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중
요한 이유

88.9 88.9 5.6 5.6 0.0 

36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에게 제공하는 이익 83.3 83.3 5.6 5.6 5.6 

47 정당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94.4 94.4 5.6 0.0 0.0 

50
실업자들에게 일을 할 때만 정부가 지원금을 지
급하는 논리적  근거

72.2 72.2 11.1 0.0 16.7 

51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0.0 50.0 5.6 44.4 0.0 

52 압력단체가 정치적 독립상태로 유지될 때의 장점 38.9 38.9 5.6 55.6 0.0 

60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이유 72.2 72.2 16.7 5.6 5.6 

61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
는 가장 중요한  이유

61.1 61.1 38.9 0.0 0.0 

72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
하는 행동은  정치지도자 비판 집회를 경찰이 해
산하는 것

61.1 61.1 33.3 0.0 0.0 

78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거제도 인정

77.8 77.8 0.0 5.6 11.1 

문 항 평 균 74.82 74.82 10.80 9.16 2.95

표 Ⅴ-3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사회와 체계×추론과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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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의  존재이유 64.44

6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 66.67

9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 72.22

10 정부에서 가장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기록 83.33

13 지역 내 운동장 건립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법의 타당성 88.89

15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의  이익 83.33

16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의  손해 72.22

34 시민고충처리기관에게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94.44

36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에게 제공하는 이익 83.33

47 정당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94.44

50 실업자들에게 일을 할 때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리적  근거 83.33

51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 88.89

52 압력단체가 정치적 독립상태로 유지될 때의 장점 77.78

60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이유 100

61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00

72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동은  정치지도자 비판 집
회를 경찰이 해산하는 것

100

78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거제도 인정

88.89

문 항 평 균 84.84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응답 비율의 평균이 84.8%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당하다고 평가된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

나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 이유”에 대한 추론 문항으로 64.4%만이 이 문항이 민주시민역량 측정도구로

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를 추론하는 문항으로서 

응답자의 66.7%만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압력단체들의 존재가치나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문항은 타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Ⅴ-4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사회와 체계×추론과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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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영역체계에 대한 전문가들과 ICCS의 일치도와 문항별 타당도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패턴을 나타냈다(【그림 Ⅴ-2】).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ICCS의 체계 

간에 차이가 많았던 문항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압력단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추론능력이었다. 

반면에 전문가들이 가장 덜 타당하다고 평가한 문항은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에 국가가 제한을 

가하는 이유에 대한 추론이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나 로비업체와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와 가치, 그리고 이익단체가 사회적 참여를 할 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항들이 가장 부적절한 문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지도자

를 비판할 권리의 보호나 수감자들의 투표권 보호, 정보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항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요약하면 국내 전문가들은 역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견제를 중시해서,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0 20 40 60 80 100 120

정부에서가장공개하지않을것같은기록
입법권과사법권이분리되어있는이유
정당기부금관련정보를공개하는이유

시민고충처리기관에게 (정부로부터) 독립성이중요한…
기업이미디어를소유하는것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정부기록물을대중에게공개해야…

시민고충처리기관이정부에게제공하는이익
저임금국가로공장을이전시, 이주대상국가…

독재자가민주주의를증진시킬것이라는약속을믿기…
지역내운동장건립에정부가지원을하는방법의…

실업자들에게일을할때만정부가지원금을지급하는…
수감중인죄수들에게투표권을박탈하는이유
저임금국가로공장을이전시, 이주대상국가…

민주주의국가에서죄수에게도투표권을허용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시민의자유를명백하게침해한…

압력단체들이민주주의에기여할수있는것
압력단체가정치적독립상태로유지될때의장점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2】시민사회와 체계×추론 및 분석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2) 내용영역 2: 시민공동체의 원리 Civic principles

① 지식 분야 문항 평가

ICCS의 인지영역 측정문항 중에서 시민공동체의 원리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26개로서 

이 중에서 4문항이 지식 차원을 측정한다. 그 4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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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지식 측정문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에 대한 지식 측정문항

UN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지식 측정문항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측정 문항

구체적인 질문지는 <부록1>에 제시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77.8%가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과 ICCS의 분류기준간의 일치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서 11명(61.1%)만이 이 문항을 시민공동체의 원리 문항으로 분류했

으며, 6명(33.3%)은 이 문항이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내용영역 I)에 관한 것이라 분류했다. 

나머지 3문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83.3%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표 Ⅴ-5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공동체 원리×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48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

83.3 11.1 83.3 0.0 0.0 

6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 61.1 33.3 61.1 0.0 0.0 

74 UN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의 권리 83.3 16.7 83.3 0.0 0.0 

80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83.3 0.0 83.3 0.0 11.1 

문 항 평 균 77.8 15.28 77.75 0.00 2.77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평균 94.4%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타당하다고 평가된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었으나 이 문항의 타당도에 대해서도 16명(88.9%)이 동의하였다.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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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48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 100

6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 94.4

74 UN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의 권리 94.4

80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88.9

문 항 평 균 94.4

0 20 40 60 80 100 120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난민을돕는방법

세계인권선언을통해서보호받을자격의범위

UN협약에포함된어린이의권리

세계인권선언의목적은모두의기본권을보장하는것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3】시민공동체원리×지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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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평가

시민공동체의 원리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22문항이 추론과 분석에 해당한다. 인지 영역에 

해당하는 4개 하위영역 중 가장 많은 문항이 배정되어 있다. 이들 22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의 로고로 공존을 표현한 스티커의 의미를 이해하기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그 민족의 언어가 아닌 공용어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추정하기 

위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적 근거 제시하기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를 추론하기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추론하기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는 왜 민주주의에 위반되는지를 이해하기

대표선수 선발 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추론하기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를 추론하기 

정부가 토지보상금으로 낮은 가격을 댐으로 수몰될 지역의 농부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토지보상

금이 아님을 이해하기 

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자기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학급토론에서 토론 규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추론하기 

토론 규칙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더라도 불공정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의 이익을 추론하기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선택하기

원주민 지도자가 (원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이주민 고유의 축제를 허용한 

이유를 이해하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거 이해하기

그와는 반대로 정부의 영화 검열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 이해하기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이해하기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시하기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에서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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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1
다양한 문화의 로고로 공존을 표현한 스티커의 의
미

38.9 11.1 38.9 0.0 50.0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만을  가르쳐야 한
다고 결정한 이유

16.7 38.9 16.7 22.2 16.7 

4 위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적 근거 44.4 22.2 44.4 0.0 27.8 

5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 11.1 33.3 11.1 50.0 5.6 

14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5.6 16.7 5.6 0.0 72.2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0.0 88.9 5.6 5.6 0.0 

구체적인 질문지는 <부록1>에 제시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28.6%만이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과 분석 영역의 문항들은 

일종의‘응용문제’에 해당하므로 문제해결과제의 특성상 다양한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과 ICCS의 분류 기준 간의 

일치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크게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문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선정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0.0%). 16명의 전문가들은 이 문항이 시민사회

와 체계(내용영역 I) 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다. 그 외에 단 1명(5.6%) 씩만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문항이 3개 있었다. 그 중‘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문항은 13명(77.3%)

이 시민정체성(내용영역 IV)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문항은 17명(94.4%)이 시민사회와 체계(내용 영역 Ⅰ)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9명(50%)이 정체성 영역 문항으로 분류했다.‘보편적인 인간의 권리’(83.3%),‘대표선수 선발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근거’(77.8%),‘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66.7%)에 관한 세 문항만이 일치율 60% 이상이었다.

표 Ⅴ-7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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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표선수 선발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을 지지하
는 가장  좋은 근거

77.8 16.7 77.8 0.0 0.0 

20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38.9 22.2 38.9 22.2 0.0 

22
댐으로 수몰될 지역의 농부들이 토지보상금을 인
상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33.3 16.7 33.3 44.4 0.0 

23
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엽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66.7 27.8 66.7 0.0 5.6 

26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
적 근거

11.1 72.2 11.1 0.0 11.1 

31 학급토론에서 토론 규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33.3 38.9 33.3 22.2 0.0 

33
위의 규칙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더라도 불공
정한 이유

27.8 55.6 27.8 5.6 5.6 

35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
용할 때의  이익

33.3 55.6 33.3 11.1 0.0 

37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선택하기 83.3 16.7 83.3 0.0 0.0 

40
원주민 지도자가  이주민에게 이주민 고유의 축제
를 허용한 이유

27.8 0.0 27.8 0.0 66.7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5.6 94.4 5.6 0.0 0.0 

55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
거

11.1 66.7 11.1 0.0 16.7 

56 정부의 영화 검열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22.2 22.2 22.2 0.0 50.0 

57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16.7 77.8 16.7 0.0 5.6 

58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
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

5.6 38.9 5.6 0.0 50.0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에서 적수정
으로 변경한  이유

16.7 16.7 16.7 0.0 61.1 

문 항 평 균 28.54 38.65 28.80 8.33 20.21

 

문항 영역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일치와는 달리,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81.5%가 동의했다. 

문항의 타당성에 있어 60% 이하의 평가를 받은 문항은 단 두 문항으로서 하나는 ‘국제적십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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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1 다양한 문화의 로고로 공존을 표현한 스티커의 의미 72.22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61.11

4 위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적 근거 77.78

5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 77.78

14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83.33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66.67

19 대표선수 선발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근거 83.33

20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55.56

22 댐으로 수몰될 지역의 농부들이 토지보상금을 인상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83.33

23 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엽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94.44

26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 88.89

31 학급토론에서 토론 규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88.89

33 위의 규칙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더라도 불공정한 이유 88.89

35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의  이익 88.89

37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선택하기 83.33

40 원주민 지도자가  이주민에게 이주민 고유의 축제를 허용한 이유 88.89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94.44

55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거 88.89

56 정부의 영화 검열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88.89

57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94.44

58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 94.44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에서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 50.00

문 항 평 균 81.56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가 아닌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전문가들 중 50% 만이 이 문항의 타당성에 동의했다. 두번째는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를 추론’하는 문항으로 55.6%만이 이를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표 Ⅴ-8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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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내용평가와 타당성 평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타당성은 높았으나 ICCS 영역체계와의 일치율은 매우 낮았다. 이는 본 문항들이 민주시민역량

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질문들이라는 점에는 국내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그 문항이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ICCS의 체계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영역 문항을 선정한 원칙과 의미를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2차 

년도 민주시민역량 조사시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0 50 100

보편적인인간의권리선택하기

징역을마친범죄자가엽집에사는것을허용해야하는가장타당한…

다양한문화의로고로공존을표현한스티커의의미

댐으로수몰될지역의농부들이토지보상금을인상해서얻기를…

국민들이시민고충처리기관의서비스를무료로이용할때의이익

원주민지도자가 (원주민들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정부에서소수민족에게그민족의언어가아닌공용어만을가르쳐야…

국제적십자위로고를십자가나적신월사에서적수정으로변경한이유

각국이자국농업을보호하는것에반대하는논리적근거

민주주의국가에서비밀투표를하는이유

민주주의에가장위반되는행동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4】시민공동체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3) 내용영역 3: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

① 지식 분야 문항 평가

시민참여 영역의 지식분야에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를 묻는 

1문항이 배분되어 있다. 시민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투표임을 고려하면 원칙적인 배분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 중 5명(27.8%)만이 내용영역3 에 해당한다고 

선택했으며, 나머지 13명은 모두 시민사회와 체계영역 문항으로 분류했다. 이는 선거 시스템이 

민주주의 체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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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27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좋은 이유 27.8 72.2 0.0 27.8 0.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7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좋은 이유 100

표 Ⅴ-9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참여×지식 영역  

반면에 이 문항이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즉 이 문항의 타당성 평가와 ICCS의 문항 분류체계와의 일치율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표 Ⅴ-10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참여×지식 영역   

27.8

100

0 20 40 60 80 100 120

일치율

타당성

【그림 Ⅴ-5】시민참여×지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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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평가

시민참여 영역에서 추론과 분석 분야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가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에서 제조한 신발임을 알고 신지 않기로 한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업체의 신발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법)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투표 할 때 친구가 알려준 정보만을 이용할지의 여부와 이유

TV 인터뷰가 농부들이 정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

저가 농산물 수입환경에서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폭력적인 항의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리적 근거

이해당사자들은 반대투표를 했지만 찬성표가 더 많아 새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민주적인 결정인 

이유

두 종교단체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논쟁점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이유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이유

인터넷으로 이런 카드를 만드는 일이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투표가 자발적이라도 투표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의 논리적  근거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교내 환경동아리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위의 사례에서 조언을 얻는 경우의 위험요소

이들 문항에 대해 ICCS의 분류와 국내전문가들의 분류가 일치하는 비율은 평균 27.1%로 매우 

낮았다. 이는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에서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들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가장 일치율이 

낮은 문항은“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에 대한 문항으로 이 문항은 

본 영역이 아니라 시민공동체의 원리 영역(내용영역 2)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또한“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체에서 제조한 신발을 신기를 거부하는 결정의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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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7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 제조신발을 거부 5.6 16.7 50.0 5.6 16.7 

8 노동착취 관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법 44.4 5.6 38.9 44.4 0.0 

11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 알기 16.7 83.3 0.0 16.7 0.0 

12 투표 할 때 친구에게만 정보의존 38.9 50.0 11.1 38.9 0.0 

21 TV 인터뷰와 농부의 토지보상금간 관계 50.0 33.3 16.7 50.0 0.0 

25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농업 보호방법 11.1 44.4 11.1 11.1 27.8 

28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이유 44.4 16.7 22.2 44.4 5.6 

32 다수결의 민주성 11.1 72.2 11.1 11.1 0.0 

38
신념이 달라도 논쟁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
직한 이유

27.8 0.0 27.8 27.8 38.9 

41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 38.9 0.0 11.1 38.9 44.4 

42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의 의미 0.0 11.1 55.6 0.0 22.2 

43 이런 카드 제작과 평화증진의 관계 44.4 22.2 16.7 44.4 5.6 

44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 11.1 88.9 0.0 11.1 0.0 

45 자발적 투표와 투표에 대한 책임간의 관계 11.1 72.2 5.6 11.1 11.1 

49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5.6 66.7 22.2 5.6 0.0 

53 동아리에게 조언자의 자격 55.6 16.7 0.0 55.6 22.2 

54 조언을 얻는 경우의 위험요소 44.4 16.7 5.6 44.4 22.2 

문 항 평 균 27.12 36.28 17.98 27.12 12.75

대한 문항과“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1명씩(5.6%)의 전문가만

이 이 내용영역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또한 저가농산물 수입으로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방법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투표결과를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이유에 대한 문항,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에 대한 2문항에 대해서는 단 2명의 전문가(11.1%) 만이 이것이 

시민참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표 Ⅴ-1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참여×추론과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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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7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 제조신발을 거부 83.3

8 노동착취 관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법 88.9

11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 알기 94.4

12 투표 할 때 친구에게만 정보의존 88.9

21 TV 인터뷰와 농부의 토지보상금간 관계 77.8

25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농업 보호방법 88.9

28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이유 72.2

32 다수결의 민주성 83.3

38 신념이 달라도 논쟁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88.9

41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 83.3

42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의 의미 83.3

43 이런 카드 제작과 평화증진의 관계 88.9

44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 94.4

45 자발적 투표와 투표에 대한 책임간의 관계 94.4

49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94.4

53 동아리에게 조언자의 자격 88.9

54 조언을 얻는 경우의 위험요소 83.3

문 항 평 균 86.91

각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평균 86.9%로 전체적으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60% 이하인 문항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문항의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일치도가 

매우 낮지만 타당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영역2 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Ⅴ-1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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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평화를상징하는두카드중에서하나를선택한이유

미성년자노동착취업체에서제조한신발임을알고신지않기로한이유

언론과출판의자유가중요한이유

저가농산물수입환경에서각국이자국농업을보호할수있는방법

이해당사자들은반대투표를했지만찬성표가더많아서새규칙을도입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투표가의무가아닌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이유

투표가자발적이라도투표할책임이있다는의견의논리적근거

투표하기전에후보자의정책에대해아는것이중요한이유

두종교단체가서로다른신념을가지고있어도논쟁점에대해논의해야하는…

투포할때친구가알려준정보만을이용할지의여부와이유

위사례에서이주민들이원주민들의생각을바꾸기위해가장효과적인행동

다른사람들에게도그업체의신발을구매하지않도록하기위한최선의방법

폭력적인항의에반대하는가장좋은이유

인터넷으로이런카드를만드는일이평화증진에도움이되는이유

위의사례에서조언을얻는경우의위험요소

TV 인터뷰가농부들이정부로부터토지보상금을더많이받는데도움을줄수…

교내환경동아리에게조언을해주는사람이갖추어야하는자격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6】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3) 내용영역 4: 시민정체성 Civic identities

①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평가

시민정체성 영역은 지식 분야에 배분된 문항이 없으며 추론과 분석 분야의 5개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전과자가 자신의 이웃집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원칙과 논리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범위

지역사회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자신이 환경보호단체의 지도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국기와 국가에 대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

이들 5문항에 대한 ICCS 분류체계와 국내전문가 분류간의 일치율은 평균 21.1%로 본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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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
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24 전과자와 이웃하는 것을 허용하기 5.6 16.7 77.8 0.0 5.6 

29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0.0 66.7 22.2 5.6 0.0 

30 자기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5.6 33.3 5.6 44.4 5.6 

39 환경보호단체 지도자의 자질 44.4 11.1 11.1 27.8 44.4 

77 국기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사실과 의견의 구별 50.0 33.3 0.0 0.0 50.0 

문 항 평 균 21.1 32.2 23.3 15.6 21.1

영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인 문항은“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훼손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결국 지역사회와 개인에게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한 추론 문항으로 

이 문항이 시민정체성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고 시민사회와 체계(내용영역 

1)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전문가가 12명(66.7%)이었다. 그 다음은 전과자와 이웃하기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근거에 관한 문항과 개인이 자신의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운동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두 문항 모두 단 1명의 전문가만이 이 문항들이 시민정체성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 Ⅴ-13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정체성×추론과 분석 영역  

반면에 문항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평균 90%로 매우 높았고 타당성을 인정한 비율이 60% 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즉 이들 문항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문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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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정체성×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4 전과자와 이웃하는 것을 허용하기 100

29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94.44

30 자기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88.89

39 환경보호단체 지도자의 자질 94.44

77 국기와 국가에 대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 72.22

문 항 평 균 90.00

0 20 40 60 80 100 120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전과자와이웃하는 것을허용하기

자기지역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환경보호단체 지도자의 자질

국기와국가에 대한 사실과 의견의…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7】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3) ICCS 태도-행동 영역 문항 분석결과

태도-행동영역은 인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4가지 내용영역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기준으로 다시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기초로 그 행동에 대한 자기만의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그 다음에야 그 행동을 할 

의지가 발생하고, 실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논리적인 연쇄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는 대개의 이론들이 전제하는 공통적인 단계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 행동모형의 대표적인 학자 피쉬베인(Fishbein)과 아이젠(Ajzen)은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Fishbein & Ajze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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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동모형(1975)

따라서 이 구분은 영역이나 차원이라기보다는 행동에 이르는 단계(stag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4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가치-신념’단계로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해 어떤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 

인지적 차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태도 단계로 그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인 호오와 적극성을 

의미하며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 정서적 차원에 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미래 행동 의도’로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 그대로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 차원이다. 마지막으로‘행동’단계는 

지금 현재 응답한 청소년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물어보는 문항들로서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는) 

실제 행동의 단계에 해당한다. ICCS에서는 인지영역 문항들에 대해서는 내용영역에 따른 구분을 

중시하지만, 태도-행동 영역 문항에 대해서는 이들 4개 단계에 따른 차이를 더욱 중시한다. 이 

단계 구분은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이들 4개 단계에 따른 분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가치 및 신념 단계 문항평가

가치 및 신념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은 크게“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인식”과“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의 두 문항으로 각각 12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이 가치 

및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고 분류한 전문가는 전체의 61.2%로 전반적으로 ICCS의 분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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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가치 및 신념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9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인식(12문항) 66.7 66.7 22.2 0 0

10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12문항) 55.6 55.6 11.1 27.8 0

문 항 평 균 61.2 61.2 16.7 13.9 0.0

이들 문항이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데 타당한 문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88.9%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표 Ⅴ-16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가치 및 신념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9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인식 88.9

10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 88.9

문 항 평 균 88.9

0 20 40 60 80 100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인식

좋은시민의 조건에 대한인식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9】가치 및 신념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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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도 단계 문항평가

태도 단계의 문항은 크게는 10개의 문항이며 하위문항까지 포함하면 모두 62문항이다. 구체

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태도를 측정하는 5개 하위문항

자기 주변의 정치적 문제들에 얼마나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

자신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 혹은 차별적 태도를 측정하는 7개 하위문항

다문화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5개 하위문항

이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

정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11개 하위문항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8개 하위문항

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7개 하위문항

개인적으로 종교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 및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분류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55.6%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치율이 낮은 문항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문항으로 4명(22.2%)만이 이를 태도 단계 단계의 문항으로 평가한 반면 7명(38.9%)은 

가치 및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6명(33.3%)은 미래 행동 의도에 해당하는 문항이라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일치도가 낮은 문항은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33.3%)를 묻는 

문항이었다.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대한 태도(44.4%)와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55.6%)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일치율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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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태도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8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태도 22.2 38.9 22.2 33.3 0.0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61.1 16.7 61.1 11.1 5.6 

12 자신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인식과 범위 61.1 5.6 61.1 16.7 5.6 

1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55.6 38.9 55.6 0.0 0.0 

14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관한 태도 44.4 44.4 44.4 0.0 5.6 

15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61.1 27.8 61.1 0.0 5.6 

16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77.8 11.1 77.8 0.0 5.6 

17 애국심에 대한 태도 77.8 16.7 77.8 0.0 0.0 

19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33.3 16.7 33.3 38.9 5.6 

25 종교에 대한 태도 61.1 16.7 61.1 0.0 11.1 

문 항 평 균 55.6 23.4 55.6 10.0 4.5

그러나 이들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89.4%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분류체계의 일치도는 높지 않더라도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높은 패턴이 이 영역에서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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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태도 단계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표 Ⅴ-18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태도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8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태도 88.9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94.4 

12 자신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인식과 범위 88.9 

1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94.4 

14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관한 태도 83.3 

15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83.3 

16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88.9 

17 애국심에 대한 태도 88.9 

19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100.0 

25 종교에 대한 태도 100.0

문 항 평 균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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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20 시민의견표현 방법에 대한 인식 83.3 0.0 11.1 83.3 0.0 

21 향후 정치활동 참여 여부 94.4 0.0 0.0 94.4 0.0 

22 향후 시민으로서 의사표현 여부 83.3 0.0 0.0 83.3 11.1 

문 항 평 균 87.0 0.0 3.7 87.0 3.7

(3) 미래 행동의도 단계

미래의 행동의도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3개 문항으로 하위문항을 포함하면 21개 문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에 얼마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9개 하위문항

성인이 된 후 투표에서부터 정당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7개 하위문항

향후 청소년으로서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5개 하위문항

이들 문항에 대한 분류의 일치도는 87.0%로 매우 높았다. 이는 모두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문항들로 시제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들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88.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9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미래행동의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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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0 시민의견표현 방법에 대한 인식 83.3 

21 향후 정치활동 참여 여부 100.0 

22 향후 시민으로서 의사표현 여부 83.3 

문 항 평 균 88.9

표 Ⅴ-20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미래행동의도 영역

0 50 100 150

시민의견표현방법에대한인식

향후시민으로서의사표현여부

향후정치활동참여여부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11】미래행동의도 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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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행동 단계 문항분석

현재 행 동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2개(하위문항 14개)로서 학교 밖의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8개의 하위문항과, 학교 내에서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측정하는 6개의 하위문항이 

그것이다. 이들 문항의 분류 일치도는 평균 86.1%로 매우 높았으며 타당도에 대한 평가 역시 평균 

83.4%로 매우 높았다. 

표 Ⅴ-2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현재 행동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3 학교 밖 단체활동 참여 83.3 0.0 11.1 5.6 83.3 

4 교내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 참여 88.9 0.0 5.6 5.6 88.9 

문 항 평 균 86.1 0.0 8.4 5.6 86.1

표 Ⅴ-2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현재 행동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3 학교 밖 단체활동 참여 77.8 

4 교내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 참여 88.9 

문 항 평 균 83.4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학교밖단체활동 참여

교내단체활동 및정치활동 참여

타당성

일치율

【그림 Ⅴ-12】현재 행동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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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평가는 높으나 분류체계의 일치도는 낮았다. 국내 전문가들이 ICCS 문항의 민주시민역

량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에 동의한 비율은 인지영역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86.9%, 정의-행동 

영역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88.6% 로 나타났으며 타당성 동의율이 70% 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 문항이 ICCS가 의도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

가 있었다. ICCS 영역분류와 국내 전문가들의 영역분류의 일치율은 평균적으로 인지영역 문항에서는 

45.8%, 태도-행동영역 문항에서는 65.4%였다. 특히 인지영역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류와 ICCS

의 분류가 완전히 어긋난 문항도 3개(18번, 29번, 42번)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역량 

평가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내린 명목타당도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ICCS 조사결과의 문화간 타당성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능검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제비교조사가 문화맥락의 차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본 조사는 시민성 혹은 민주시민역량

이라는 특정한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지영역 

문항들이 민주시민 지식점수(knowledge score)라는 단일 지표로 합산되며, 합산과정에서는 난이도 

뿐만 아니라 각 문항들의 영역별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weight)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 인지영역 척도 응답결과의 채점과 평가에 있어 문화간 타당성을 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체계와 IEA에서 전제한 개념체계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치율이 20% 이하인 문항들 중에서 시민사회의 원리(내용영역 

2)문항이 10개로 가장 많았고(해당영역 26문항 중 38.4%), 시민 참여(내용영역 3) 문항이 

8개(해당영역 18문항 중 44.4%), 시민사회의 체계(내용영역 1) 문항이 2개(해당영역 31문항 중 

6.5%), 시민정체성(내용영역 4)이 2개(해당영역 문항 5중 40%)를 차지했다. 지식 차원과 추론과 

분석 차원으로 분류하면 이 22문항 중에서 20문항이 추론과 분석 문항이었으며(해당 차원 61문항 

중 32.7%), 2문항만이 지식에 관한 문항이었다(해당 차원 19문항 중 10.5%)<표 V-23>.  시민 

참여에 관련된 문항 중에서 불일치한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시민참여의 절차나 원칙을 

민주주의 시스템의 원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참여의 

원칙을 투표와 같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고려하려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시민사회의 원리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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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 및 다문화 포용성에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이는 

사회의 개방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ICCS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개념 

사이에 가장 많은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타당도 평가를 받은 문항은 국제 적십자사의 상징을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서 이는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이었다. 그 외에 지역할당제와 공평한 기회의 관계를 

묻는 문항과 견제와 균형, 그리고 독점의 문제를 다룬 문항들이 가장 낮은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표 

V-24>. 문항별 타당도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역량 구성변인 각각의 중요도를 

반영한다고 해석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및 독점 

제한의 중요성이 가장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역량 조사지를 구성할 때 

영역의 분류, 특히 시민 참여 문제와 시민사회의 원리 영역 문항들에 대한 이론적인 합의가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분석은 18명의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사 방법과 표본 대표성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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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3 인지영역 문항 중 내용분류 일치도 20% 이하 문항 

내용영역
하위
구분

번
호

문항내용 일치율

체계 지식 66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근무조건과 급여향상 16.7

원리 추론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 교육 의무의 근거 16.7

원리 추론 57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16.7

원리 추론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 16.7

참여 추론 11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 알기 16.7

원리 추론 5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 11.1

원리 추론 26 각국의 자국 농업 보호정책에 반대하는 근거 11.1

원리 추론 55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거 11.1

참여 추론 25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농업 보호방법 11.1

참여 추론 32 이해당사자가 반대해도 투표결과를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이유 11.1

참여 추론 44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 11.1

참여 추론 45 자발적 투표와 투표에 대한 책임간의 관계 11.1

체계 지식 68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 5.6

원리 추론 14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5.6

원리 추론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5.6

원리 추론 58 국교가 있어도 종교 교육의 의무는 없는 이유 5.6

참여 추론 7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 제조신발을 거부 5.6

참여 추론 49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5.6

정체성 추론 24 전과자와 이웃하는 것을 허용하기 5.6

정체성 추론 30 자기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5.6

원리 추론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0

참여 추론 42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의 의미 0

정체성 추론 29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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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4 인지영역 문항 중 타당도 70% 이하 문항 

내용영역
하위
구분

번
호

문항내용 타당도

원리 추론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 50

원리 추론 20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55.56

원리 추론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 교육 의무의 근거 61.11

체계 추론 2 기업의 미디어 소유를 금지/제한하는 법의 존재이유 64.44

체계 추론 6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 66.67

원리 추론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66.67

정의-행동 영역에서 ICCS 분류체계와 국내전문가들의 분류 간에 일치율은 인지영역에 비해 

높았으나 그래도 일치율 60% 이하의 문항은 5문항(하위문항 포함 30문항)이었다. 그 중 가치/신념에 

해당하는 문항이 1문항(6개 하위문항)이었고, 나머지 24문항은 모두 태도에 관한 문항이었다. 정의-행

동 영역에서 가장 낮은 타당도평가를 받은 문항은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문항(77.8%)이었는

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시민운동 단체나 사회참여 기관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Ⅴ-25 정의-행동 영역 문항 중 일치율 60% 이하 문항 

단계
번
호

문항내용 일치율

태도 8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태도 (5문항) 22.2

태도 19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7문항) 33.3

태도 14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관한 태도 (5문항) 44.4

가치/신념 10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활동 인식(6문항) 55.6

태도 1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7문항)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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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시민역량의 질적 유형 분석

민주시민역량 관련 변인들 중에서 특히 민주시민역량의 정의-행동 영역변인들과 인지영역 변인들간

의 관계는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ICC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8개국의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은 시민성 지식 수준에서는 

참가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핀란드와 스웨덴 뿐이었다. 하지만 국가나 공공기관, 미디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측정결과는 

정 반대였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세상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다. 반대로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시민지식 수준은 가장 

낮았으나 신뢰수준은 매우 높았다. 이렇게 시민성의 지식변인과 태도변인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의-행동 영역 변인들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정의-행동 영역의 특성에 따른 청소년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유형을 기초로 

민주시민역량의 인지영역에서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 정의-행동 영역 문항의 요인구조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행동 영역에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ICCS의 가치신념 및 정의-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121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서 축약했다. 최대 우도 추출법(maximum likelihood 

factor extraction)을 사용하여 설명량이 적은 요인을 제거하고 9개 요인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했다. 그 결과 산출된 9개 요인의 회전후 전체 변인에 대한 설명량은 37.82%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별 항목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0.30이상인 문항들만을 해당 

요인의 평균치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요인구성은 아래 <표 Ⅴ-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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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요인고유값(eigen value) 8.440 6.182 5.739 5.324 4.146 3.646 3.480 3.410 2.380

미래참여-정치관련 기사작성 0.638 
미래참여-각종단체가입 0.629 
미래참여-정치적견해 표현 0.606 
미래참여-정치관련 온라인 포럼 0.588 
항의-선출직 공무원 접촉 0.563 
미래정치참여-정치단체가입 0.562 
미래정치참여-정당지원 0.557 
항의-신문사에 편지쓰기 0.519 
지지-정치이슈 관련 학급연설 0.509 
지지-신문사에 견해 전달 0.502 
항의-서명운동 0.495 
바람직-정치사회이슈 견해피력 0.485 
미래정치참여-지방선거출마 0.480 
지지-국제갈등에 관한 토론 0.477 
지지-학생단체 구성 0.475 
지지-학교선거 후보출마 0.467 
성인이 되면 정치참여 0.464 
지지-이슈에 대한 TV토론참여 0.463 
미래정치참여-후보자정보 수집 0.449 
미래정치참여-지방선거투표 0.431 
항의-평화집회 참여 0.425 
미래참여-자원봉사 0.405 
항의-뱃지나 티셔츠 0.386 
미래정치참여-중앙선거투표 0.381 
미래정치참여-노조가입 0.355 
항의-불매운동 0.341 
신뢰-중앙정부  0.680 
신뢰-국회  0.675 
신뢰-정당  0.639 
신뢰-UN  0.578 
신뢰-지자체  0.577 
신뢰-법원  0.565 
국가관-정치체계 만족  0.547 
국가관-존경  0.547 
신뢰-경찰  0.543 
국가관-자긍심  0.528 
신뢰-군대  0.508 
국가관-자부심  0.493 
신뢰-학교  0.448 
국가관-국기 중요  0.416 
국가관-환경의식  0.391 
국민대표에 대한 존중  0.340 
국가관-상대적 우월  0.331 
시민의식-준법  0.305 

표 Ⅴ-26 정의-행동 영역 변인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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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종-동등한 취업기회   0.799       
다인종-동등한 교육기회   0.778       
다인종-동일권리 동일의무   0.705       
이민자-동등한 교육기회   0.702       
이민자-자국민과 동등권리   0.693       
이민자-투표권   0.607       
다인종-선거출마 장려   0.584       
이민자-고유한 관습유지   0.582       
다인종-학교에서 다인종존중교육   0.579       
이민자-자국어사용   0.522       
이민자-입국제한해야(r) 0.305
관심-국가간 정치    0.800      
관심-국외 정치    0.760      
관심-국가의 정치이슈   0.713      
관심-국가의 사회이유   0.572      
관심-공동체내의 정치이슈   0.557      
자신감-또래보다 많이 안다   0.532      
자신감-국가 정치이슈 이해   0.487      
자신감-의견이 있다   0.481      
자신감-경청할만한 의견이 있다   0.474      
자신감-쉽게 이해한다   0.455      
민주주의-선출권리    0.456     
민주주의-모두의 권리 존중    0.403     
민주주의-정치적 항의권리    0.390     
학생참여-협동과 영향력    0.389     
학생참여-학생과 공조    0.379     
민주주의-표현권리     0.377 
민주주의-정부비판자유     0.366 
학생참여-학생회     0.317 
민주주의-기업의 언론소유배제     0.305 
학생참여-학교 발전     0.303 
학생참여-조직구성     0.301 
양성-여성은 정치 배제      0.689    
양성-남자에게 지도자우선권      0.665    
양성-정부일에 동등참여     0.626    
양성-모든 면에서 동등권리      0.624    
양성-남자에게 취업우선권      0.623    
양성-동일업무 동일임금      0.545    
양성-여자는 아동양육우선      0.488    
인권증진 참여       0.641   
환경보호 참여       0.616   
공동체위한 활동       0.605   
평화적 항의       0.563   
정치적 토론       0.488   
정당가입       0.355   
역사 학습       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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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덕판단 도움        0.822  
종교-중요성        0.795  
종교-법에 우선        0.761  
종교-더 많은 권한        0.726  
종교-실제행동에 영향        0.722  
항의-도로봉쇄         0.820 
항의-건물점거         0.770 
항의-스프레이         0.732 

추출된 요인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요인1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합법적인 항의를 위해서 

불매운동 등에 참여할 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 요인은 전반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요인을‘적극적 참여의지’로 명명했다. 요인2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문항 전체와 

국가에 대한 태도 특히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을 포괄한다. 이 요인의 구성문항들은 

한 사회와 국가의 공공기관과 단체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이 요인을‘공공 신뢰’라고 명명했다. 요인3은 다른 인종과  

이민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지지하는 문항들로서‘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름 붙였다. 요인4는 

국내외의 실제 정치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 그리고 본인이 남들보다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의견이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요인은‘정치적 관심과 자신감’으로 명명했다.

요인5는 민주주의의 공평한 참여원칙에 대한 태도문항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요인은 거시적 영역인 사회 및 국가와 중간적 영역인 학교를 

포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을 얼마나 체화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참여민주주의’로 

명명했다. 요인6은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서‘양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였다. 

요인7은 인권 및 환경보호 활동, 정치적 항의 및 토론활동, 정당가입 등의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서 여기서는‘시민운동 참여’로 이름 붙였다. 

요인8은 종교가 도덕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등의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요인은‘종교적 가치’로 이름 붙였다. 요인9는 

정치적인 항의를 위해서 도로봉쇄나 건물점거, 스프레이 페인팅 등의 과격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의지를 묻는 문항들로서 여기서는‘불법적 정치항의’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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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

부하량
문항수 대표구성문항 

요인1
적극적 참여의지

8.440 26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 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현
재와 미래의 적극적 정치참여 및 항의활동 참여의사 문항

요인2
공공 신뢰

6.182 18
공공기관 신뢰 및 국가에 대한 태도(국가관) 문항
*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제외됨

요인3
다양성 존중

5.739 10 타인종 및 이민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지지하는 문항

요인4
정치적 관심과 자신감

5.324 11
국내 및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 및 정치적 지식에 대한 
자신감 문항

요인5
참여 민주주의

4.146 11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학생참여 원
리에 대한 태도 문항

요인6
양성평등

3.646 7 양성에게 평등한 대우를 지지하는 문항

요인7
시민운동 참여

3.480 7
인권 및 환경보호 활동, 정치적 항의 및 토론활동,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정치 참여

요인8
종교적 가치

3.410 5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문항

요인9
불법적 정치항의

2.380 3
도로봉쇄, 건물점거, 스프레이 등의 불법적인 항의 참여의
사

표 Ⅴ-27 요인별 내용요약 
 

2) 정의-행동 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1) 분석 방법

시민성 태도의 질적인 차이를 구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조사대상자들 내에서 동질적인 집단을 찾아내어 다른 집단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서 현재 한국 학생들의 시민의식관련 태도의 질적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군집분석을 위해서 위에서 산출한 각 요인별 평균과 시민지식 점수 및 학교내/공동체 참여점수를 

표준점수(Z-score)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군집분석의 대상은 ICCS 시민지식 점수평균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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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중위 2개국, 최하위 3개국으로 선정했다. 단, ICCS 조사에서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던 핀란드는 종교에 관련된 문항을 측정하지 않은 이유로 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그 결과, 핀란드를 제외하고 ICCS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최상위인 덴마크(2위), 한국(3위), 대만(4위)의 

3개 국가를 상위권 국가로 선정하였고, 하위권 3개 국가로는 ICCS 시민지식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도미니카 공화국(38개국 중 38위), 파라과이(37위), 인도네시아(36위), 과테말라(35

위), 태국(34위)의 5개국 중에서 대륙간 문화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중남미에 해당하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시아권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의 3개 국가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중위권 

국가로는 13위였던 영국과 14위인 뉴질랜드의 2개국을 포함했다. 최종적으로 8개국의 응답자 36744

명의 조사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학생의 90.3%는 크게 6유형의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분석 결과 추출된 군집별 특성

군집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23.3%을 차지한 군집1은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만 적극적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중간이하로 나타난 집단으로‘정치적 소외자’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공에 대한 신뢰나 적극적 참여의지가 낮고 종교적 가치도 낮게 평가하며 시민참여의사도 

적었다. 

두 번째 군집은 18.6%를 차지한‘종교적 시민’으로 종교적 가치만 높이 평가할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범위에 속했다. 단, 이들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나 국가관은 

0.402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양성평등(-.422)이나 불법적 정치참여(-.408)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공동체나 학교 내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시민참여도를 나타냈으며 시민지식 

점수도 평균수준이었다. 

세 번째 군집은 이민자나 타인종에 대한 포용성이 높고,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하며, 양성평등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시민지식 점수도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단 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지나 

학교 밖 공동체에서의 실제적 참여는 높지 않고 불법적인 정치 항의에 참여할 의사도 없는 집단이지만 

학교 내 시민참여는 적극적이었으며 종교적 가치에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 적절한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조용한 참여자’유형이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네 번째 군집은 불법적인 정치적 항의의 의사만 평균수준일뿐,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집단으로‘총체적 불만자’유형이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인종이나 타문화의 



연
구
결
과

제

5
장

135

다양성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모든 참여영역에서 

가장 낮은 그룹이었다. 이들은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다섯번째 군집은 정치사회적 참여의지가 적극적이고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으며 실제 공동체나 학교 내에서의 시민참여 수준도 

높고 종교적인 가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으로서‘낙천적 참여자’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단, 이들 낙천적 참여자의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실제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현실적인 지식이나 판단보다는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해서 사회·정치

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12.4%를 차지한‘봉건적 참여자’로서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의 의지도 높고 

실제 공동체 참여수준도 높으며 심지어 불법적인 정치항의에 참가할 의사도 높은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타민족이나 이민자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고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이었으며 

참여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시민지식 점수도 가장 낮았다. 민주주의의 가치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적극적인 참여의사만 가진 집단으로 가장 폭력적일 가능성도 높았다. 

이들 군집들간의 시민지식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으며(F(33178.5)=2608.9, p < 0.0001), sheffe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5개 군집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도 0.05수준에서 의미있었다. 시민지식 점수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조용한 참여자(군집3)들로 이 집단의 시민지식 점수 평균은 ICCS의 환산방식으로 

변환하기 이전 기준으로 158.4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군집은 종교적인 가치는 

긍정하되 다양성이나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 종교적 참여자(군집2)들로 152.5점

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정치적 소외자’(군집1)들로 나타났다. 

반면에 태도 요인들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군집 5(낙천적 참여자)는 이보다 낮은 150.48점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성 태도 특히 다문화 허용성이나 양성평등의 인식, 그리고 신뢰 

등이 시민지식수준과는 별개의 변인임을 시사한다. 시민지식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총체적 불만형

(143.5점)과 봉건적 참여형(142.3점)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불만형보다 봉건적 참여형의 시민지식 

점수가 더 낮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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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8 군집분석결과 요약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6 

비율 23.3% 18.6% 18.4% 13.8% 13.5% 12.4% 

시민지식 점수 평균 151.74 152.50 158.40 143.48 150.48 142.31

요인

1 적극적 참여의지 하 하 상상  

2 공공 신뢰 하 하 상상  

3 다양성 수용 상 하하  하

4 정치적 관심과 자신감 하 하 상상 

5 참여민주주의 상 하하 상 하

6 양성평등 상 상 하 하

7 시민운동 하 상 

8 종교적 가치 하 상 하 상상 상 

9 불법적 정치항의 상 상상

시민지식점수 총점 상 하 하

공동체 시민참여 하 하 상상 상 

학교내 시민참여 상 하 상  

【그림 Ⅴ-13】추출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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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군집의 분포를 통한 국가별 특징분석

위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산출한 6가지 시민태도 유형의 분포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높은 국가 순서대로 왼쪽부터 배열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덴마크(2위), 한국(3위), 대만(4위)에서는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정치적 소외자’그룹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또한 

조용한 참여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는데, 조용한 참여자가 가장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유형임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높은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이들 조용한 참여자들에게서 많은 부분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치와 사회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집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단 이들 상위권 국가의 문제는 총체적 

불만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민유형 분포에서 주목할 점은 조용한 참여자

(22.3%)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낙천적 참여자(1.0%)의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25.2%로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었다. 

표 Ⅴ-29 비교대상 국가들의 군집별 분포(%)   

덴마크 한국 대만 영국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전체

정치적 소외자 41.3 41.5 42.6 25.9 25.4 1.4 0.6 2.0 23.3 

종교적 시민 8.7 6.9 6.6 13.2 14.2 
39.
8 

34.9 21.5 18.6 

조용한 참여자 24.6 22.3 31.7 23.7 24.6 7.3 4.4 8.2 18.4 

총제적 불만자 22.1 25.2 12.7 24.6 19.9 3.3 1.9 4.0 13.8 

낙천적 참여자 0.7 1.0 2.6 4.0 5.3 
26.
2 

31.5 40.3 13.5 

봉건적 참여자 2.7 3.1 3.7 8.6 10.6 
22.
0 

26.8 24.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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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비교대상 국가에서 각 군집의 분포 현황

반면에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도미니카(36개국 중 36위), 태국(32위), 인도네시아(34위)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서 종교적 시민들의 시민지식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에서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주류집단이 바로 종교적 시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낙천적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하위권 국가에서는 봉건적 참여자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이들 봉건적 참여자와 낙천적 참여자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작용하는지가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시민지식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영국(13위), 뉴질랜드(14위)는 정치적 소외자 그룹의 비율은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적은 반면,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높고 봉건적 참여자의 

비율은 중간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인‘지식’과 정의적 요소인‘가치 및 

정의-행동’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특히 신뢰(trust)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도미니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신뢰는 마치 

‘무지한 자가 행복하다’(Ignorance is bliss)는 말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시민으

로서의 지식수준이 낮으면서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낙천적 참여자’들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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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는데, 그 결과 공동체의 응집성이나 개인적인 만족도에서도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낮았고, 

신뢰나 참여수준도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수준 이상의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되, 그것이 민주시민역량에 있어서 

지적인 영역의 퇴보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4) 결과 요약 및 논의

시민역량을 구성하는 두 요인인 인지적인 지식변인과 태도 및 행동 변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기초한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군집분석 결과, 인지 영역의 지수와 정의-행동 

영역의 지수 간에는 단순한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시민역량에 

있어서 ICCS 2009에 참여한 각국의 청소년들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인지영역 

지수와 정의-행동 영역 지수가 모두 높은 유형(조용한 참여자)이 존재하는 반면, 인지영역 지수에 

비해서 정의-행동영역 지수는 낮은 유형(정치적 소외자)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전체의 

기술 통계치나 단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 지수간에 역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인지적 영역 지수는 높지 않으나 정의-행동 영역 지수가 매우 

높은 3개 유형(종교적 시민, 봉건적 참여자, 낙천적 참여자)이 전체 응답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이 유형의 분포는 각 국가의 민주시민역량 지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정치적 소외자’유형과‘조용한 참여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조용한 참여자가 가장 시민역량의 지식 점수가 높은 유형임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높은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이들 조용한 참여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임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에서 정치와 사회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참여하거

나 무관심한 집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단 이들 상위권 국가의 문제는 총체적 불만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민지식수준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매우 높은 지식수준과 매우 낮은 태도수준의 격차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도미니카(36개국 중 36위), 태국(32위), 인도네시아(34위)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서 종교적 시민들의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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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높음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에서 그나마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주류집단이 바로 

종교적 시민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낙천적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하위권 국가에서는 봉건적 참여자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이들 봉건적 참여자와 낙천적 참여자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작용하는지가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민역량의 지식점수가 높은 반면 태도/행동 점수가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는 지식수준은 높으면서 태도나 행동의 수준은 부정적인 

정치적 소외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시민 지식수준과 신뢰수준이 고르게 중상위권을 형성해주는‘종

교적 참여자’나 가장 긍정적인 태도/행동 경향을 보인‘낙천적 참여자’유형의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민역량의 모든 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의 전체 평균은 비록 높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시민지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수 있다. 

첫째,‘정치적 소외자’를‘조용한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교과서를 통한 교육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전반의 민주적인 풍토와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정치참여 기회의 제도화,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제 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낮으면서 정치적인 참여의지는 강한‘봉건적 참여자’들을 최소한 

평균이상 수준의 민주시민지식을 갖춘‘종교적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비록 높은 시민지식 점수의 평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은‘총

체적 불만자’들로 이들은 지식도 신뢰도 자신감이나 의지도 모두 낮았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5.2%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연
구
결
과

제

5
장

141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2009년 ICCS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했다. 2011년 9월에 

ICCS의 정의-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17). 그 결과를 기초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시계열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시민참여의 지표 비교

학교 밖 시민참여는 정치사회적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실제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의 인지적인 참여활동과 실제 학교 밖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의 비율이라는 두 

지표로 측정되었다. 

첫 번째 지표인 방과 후에 자기가 사는 공동체와 국가, 혹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TV나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부모나 또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의 비율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치사회적 주제들에 대한 관심은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표의 전체 평균은 55.3%에서 60.05%로 4.75% 

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2011년에 유일하게 낮아진 항목은 신문을 통해서 정치사회 

분야의 정보를 읽는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직접적인 비교대상인 중학교 2학년에서는 

52.4%에서 46.7%로 낮아졌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해서 고등학교 2학년은 53.4%였다. 

반면 2009년에 비해서 가장 비율이 높아진 항목은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었다. 

중학교 2학년 집단에서 이 비율은 2009년의 55.4%에서 2011년에는 74.9%로 19.5% 포인트가 

증가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꾸준히 증가해서 고등학교 2학년 집단에서는 79.7%까지 높아졌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은 TV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정보화와 청소년들의 높아지는 

인터넷 의존도를 반영한 결과로서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관심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2011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분권인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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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0 정치, 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 수준의 차이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한다. 68.1 79.1 77.9 76.9 76.2

2)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 89.5 92.2 90.7 90.0 92.1

3)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52.4 46.7 49.7 51.4 53.4

4) 우리나라 정치사회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56.2 55.8 56.9 60.7 65.4

5)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 55.4 74.9 77.0 78.3 79.7

6)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73.1 78.0 75.6 74.2 75.7

7) 다른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37.9 38.3 41.8 43.1 46.5

8)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여한다 10.0 15.4 17.3 18.3 15.1

평 균 55.3 60.05 60.86 61.61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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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정치, 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수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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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시민참여에 관한 두 번째 지표는 실제로 학교 밖에서 자기가 사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였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내용영역 3)의‘현재 행동’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2011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학교 밖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평균 10.6%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활동은 자원봉사단체 참가였으며, 증가량이 가장 적었던 것은 인권운동단

체였다. 그러나 인권운동단체의 참가율 자체가 2009년에 2%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 

자체는 3배나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문화단체에의 참가율도 1.7%에서 6.5%로 3.8배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참가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반적인 참여율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입시로 인한 학업부담으로 추정된다.

표 Ⅴ-31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다.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환경운동단체 5.1 19.3 12.8 16.9 13.3

2) 인권운동단체 2.0 6.0 4.0 5.2 4.8

3) 자원봉사단체 17.7 38.1 35.1 37.9 35.8

4) 기부단체 8.0 24.5 18.2 20.2 15.6

5) 외국인문화단체 1.7 6.5 3.5 4.1 3.6

6) 종교단체 25.3 29.7 25.8 26.6 22.1

7) 청소년캠페인활동 10.4 20.6 18.0 21.2 16.9

평 균 10.03 20.67 16.77 18.8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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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의 변화

2) 학교 내 시민참여의 지표 비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활동으로는 방과후 교내 활동에의 참여와 각종 학급토론, 

학교 임원 선거에의 투표와 직접 출마, 의사결정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 등이 있다.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이 문항도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내용영역 3)의 ‘현재 행동’ 단계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에 대한 응답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매우 뚜렷한 증가양상이 

발견되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모든 영역에서 2009년에 비해 더 많은 학교 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평균 13.7% 포인트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6.5%에 

달했다. 교과서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 영역과는 달리 민주시민 역량의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인 참여와 이를 장려하는 환경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편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이 평균 참여율이 높았지만 

같은 교급 내에서는 학년 증가에 따른 감소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 역시 학업 부담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중학교 2학년에서 높아진 교내활동 참여율의 원인에 있어서도 입학사정관제도

와 같은 활동지표를 반영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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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2 학교 내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음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방과 후 활동에 자발적 참여 23.1 60.6 54.4 63.1 58.4

2)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32.6 54.0 53.4 61.2 53.3

3) 반장/학생회장 임원 투표 76.3 80.3 84.9 80.4 82.9

4)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33.0 38.7 38.2 46.3 43.4

5) 학생회 토론 참여 26.3 31.5 25.7 34.9 27.3

6) 반장/ 학생회 임원 출마 32.8 40.7 34.9 41.5 37.7

합계 37.35 50.97 48.58 54.57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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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학교 내 시민참여(%)의 변화

3) 시민사회의 원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문항분류체계에 따르면‘시민사회의 원리(Civic principle)’영역(내용영역2)의‘가치와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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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은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에 

대해서 긍정하는 비율이 감소했다(평균 3.76% 감소). 청소년들이 긍정한 비율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한 항목은 정치지도자가 자기 가족을 정부에서 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항으로서 이는 

2009년에 비해서 2011년 현재 변화한 우리 정치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비판의 

자유나, 자유로운 선출의 권리, 정치적 항의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집단에서 급속하게 

더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Ⅴ-33 올바른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 비율(%)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98 94.7 96.0 95.3 96.6

2)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56 62.6 66.0 61.6 67.9

3)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82 80.3 84.1 84.1 86.8

4)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97 90.0 93.7 92.0 94.1

5)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자
유를 가져야 한다.

88 87.2 90.1 87.6 92.0

6)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98 87.7 93.4 91.8 93.1

7)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97 90.6 92.6 91.3 94.3

8)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94 86.8 90.5 89.8 90.4

합계 88.75 84.99 88.30 86.69 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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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85

88.3

86.7

89.4

82

83

84

85

86

87

88

89

90

2009 2011‐중2 2011‐중3 2011‐고1 2011‐고2

【그림 Ⅴ-18】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비율의 변화양상

4) 좋은 시민의 조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시민사회의 조건과 그 구성요건’(내용영역 1)에 관한‘가치와 신념’단계에 해당한

다. 본 지표는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점이다. 비교 결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의 수준이 낮아졌다. 동의지수의 평균은 2009년에 

비해 2.8% 감소한 3.2점이었다. 2009년에 비해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행동은 열심히 일하는 것(0.06포인트 증가) 뿐이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년 

전인 2009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들의 현재 지표를 보면 향상보다는 정체 혹은 

퇴보의 양상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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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4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4점 만점)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7)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참여 3.36 3.12 3.18 3.18 3.18

8)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3.08 3.05 3.11 3.14 3.14

9) 인권증진운동 참여 3.14 3.00 3.06 3.05 3.09

10) 환경보호운동 참여 3.26 3.15 3.18 3.22 3.24

11) 열심히 일하기 3.44 3.50 3.62 3.58 3.64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3.46 3.36 3.49 3.41 3.44

합계 3.29 3.20 3.27 3.26 3.29

3.29

3.2

3.27
3.26

3.29

3.14

3.16

3.18

3.2

3.22

3.24

3.26

3.28

3.3

2009 2011‐중2 2011‐중3 2011‐고1 2011‐고2

【그림 Ⅴ-19】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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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는‘시민으로서의 정체성’Civic identities(내용영역 4)영역의 

‘태도’단계에 해당한다. 자신이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 공동체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들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본 문항은 이러한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측정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4점,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1점이다. 2009년 조사와의 비교 결과, 

2011년의 청소년들은 전에 비해서 시민으로서 자기가 사는 사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관심 지표는 평균 0.24점 (9.9%) 

증가했으며 증가양상은 모든 문항에서 나타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관심 지표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자기가 사는 지역공동체 내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2009년 대비 평균 0.44포인트 (20.2%) 증가했다. 

표 Ⅴ-35 정치적 관심(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내가 사는 지역공동체 내의 정치적 이슈 2.17 2.61 2.67 2.69 2.68

2)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적 이슈 2.55 2.66 2.78 2.80 2.84

3)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 2.70 2.87 2.96 2.99 3.08

4) 다른 나라 내부의 정치문제 2.19 2.42 2.49 2.43 2.37

5)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적 정치문제 2.37 2.55 2.67 2.67 2.66

6) 환경 보호 문제 2.57 2.86 2.83 2.83 2.87

합계 2.42 2.66 2.73 2.7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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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66

2.73 2.73
2.75

2.2

2.3

2.4

2.5

2.6

2.7

2.8

2009 2011‐중2 2011‐중3 2011‐고1 2011‐고2

【그림 Ⅴ-20】정치적 관심(평균)의 변화양상

6)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태도가 2009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했

다. 이 문항은 ICCS의 문항분류 체계에 따르면‘시민사회의 원리’Civic principle(내용영역 2)영역 

중‘태도’단계에 해당한다. 본 지표는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점이지만 문항들 중에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긍정하는 

문항과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문항이 섞여 있어, 이중 후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역산(reverse 

coding)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교결과,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양상은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가장 뚜렷하게 증가한 항목은 동일 노동시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정도로 2009년에 비해 0.42 포인트(13.5%) 증가했다. 또한 여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의견(남자만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반대의견)도 각각 0.17 포인트 (13.1%)와 0.13포인트 (7.7%) 증가해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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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6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3.54 3.48 3.61 3.53 3.57

2)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3.57 3.48 3.60 3.52 3.55

3) 여자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r) 1.29 1.46 1.39 1.38 1.38

4)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
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r).

1.72 1.88 1.79 1.85 1.89

5)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
야 한다.

3.09 3.51 3.52 3.53 3.55

6) 남성은 여성들보다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
다(r).

1.68 1.81 1.75 1.77 1.75

7) 여성의 우선적 책임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다(r). 2.16 2.15 2.06 2.13 2.08

평균 2.44 2.54 2.53 2.53 2.54

* r 표기 항목은 reverse coded

2.44

2.54
2.53 2.53

2.54

2.38

2.4

2.42

2.44

2.46

2.48

2.5

2.52

2.54

2.56

2009 2011‐중2 2011‐중3 2011‐고1 2011‐고2

【그림 Ⅴ-21】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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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와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사회의 구성요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다.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4점,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1점이다. ICCS의 분류체계에서 이 문항은‘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그 체계’(civic society 

and systems)의‘태도’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전체의 평균점수는 0.18점(7.6%)이 증가했으며 2009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은 대중매체인 TV, 신문, 라디오로서 이 항목에 대한 신뢰점수는 0.09포인트

(3.5%) 줄어들었다. 

표 Ⅴ-37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중앙정부 부처 (행정부의 모든 부처) 2.09 2.32 2.23 2.17 2.11

2) 지방자치정부 (도청, 시청 등) 2.16 2.38 2.33 2.29 2.26

3) 법원 2.58 2.73 2.62 2.62 2.53

4) 경찰, 검찰 2.41 2.65 2.52 2.47 2.44

5) 정당 1.94 2.24 2.10 2.06 2.00

6) 국회 1.94 2.23 2.12 2.03 1.99

7) 미디어 (TV,신문,라디오) 2.58 2.49 2.45 2.37 2.34

8) 군대 2.32 2.56 2.43 2.38 2.42

9) 학교 2.44 2.60 2.45 2.48 2.49

10) 국제연합(UN) 2.86 2.97 2.86 2.79 2.80

11) 일반대중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2.39 2.55 2.62 2.57 2.60

합계 2.34 2.52 2.43 2.38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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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52

2.43

2.38
2.36

2.25

2.3

2.35

2.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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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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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의 변화양상

8) 미래 행동의도: 합법적/비합법적 항의

현재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행동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응답결과를 비교했다. 측정은 확실히 참여함(4점)부터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음(1점)까지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4점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내용영역 

3: 시민참여’영역의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sions)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우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항의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합법적인 항의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의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9년 대비 평균 0.08포인트(3.6%) 감소했는데 감소량이 가장 큰 항목은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항의를 하겠다는 문항으로 0.15포인트(6.7%) 감소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은 선출직 

공무원을 만나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항목이었는데 2009년에는 가장 낮았던 이 항목의 점수가 

2011년에는 0.08포인트(3.9%) 증가해서 항의 의사로 뱃지를 달겠다는 의도보다 더 높아졌다. 합법적

인 경로로 자신의 항의의사를 표현할 의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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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8 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2.24 2.09 2.09 2.11 2.06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2.14 2.02 2.03 2.07 1.99

3)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 만나기 2.02 2.10 2.06 2.15 2.04

4) 비폭력 평화 집회에 참여하기 2.40 2.35 2.38 2.50 2.45

5) 진정서 서명 모으기 2.35 2.22 2.31 2.40 2.40

6) 상품 불매 운동하기 2.20 2.15 2.21 2.25 2.23

전체 평균 2.23 2.15 2.18 2.25 2.19

2.23

2.15

2.18

2.25

2.19

2.1

2.12

2.14

2.16

2.18

2.2

2.22

2.24

2.26

2009 2011‐중2 2011‐중3 2011‐고1 2011‐고2

【그림 Ⅴ-23】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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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7) 벽에 항의 표어를 스프레이로 그리기 1.83 1.91 1.88 1.88 1.79

8) 도로를 막고 항의 집회를 하기 1.66 1.81 1.78 1.83 1.75

9) 공공건물 출입을 막고 항의 집회를 하기 1.74 1.79 1.75 1.79 1.73

평균 1.74 1.84 1.80 1.83 1.76

비교한 결과,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보다는 뚜렷하게 

낮았다. 그러나 그 수준은 2009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2009년 대비 평균 0.1포인트(5.74%)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도로를 막고 항의집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에 

비해서 0.15포인트(9.03%) 증가했다. 반면에 공공건물을 점거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증가했다. 

표 Ⅴ-39 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미래참여의도(평균)

1.74

1.84

1.8

1.83

1.76

1.68

1.7

1.72

1.74

1.76

1.78

1.8

1.82

1.84

1.86

2009 2011‐중2 2011‐중3 2011‐고1 2011‐고2

【그림 Ⅴ-24】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미래참여의도의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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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요약하면 2009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이는 합법적인 항의의 기회가 제한되었거나 혹은 합법적 

항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합법적인 항의가 보다 효과적인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일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가 증가할 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적 시민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비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는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민주시민역량 변화라고 

볼 수 있다. 

9) 미래행동의도: 정치활동

ICCS의 분류체계에서‘내용영역 3: 시민참여’영역의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sions)에 

해당하는 또 다른 문항은 성인이 되어 다양한 정치활동에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것이다. 각 문항별로 

해당 정치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한 바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선출직 투표에 참여할 

의사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지방정부 투표 참여의사는 2009년 대비 18.6% 퍼센트 포인트(22.4%) 

감소했고, 중앙정부의 투표에 참여할 의사도 18.6% 포인트(21.4%) 감소했다. 또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겠다는 응답도 10.5% 퍼센트 포인트(16.9%) 감소했다. 즉 

투표의사 자체도 줄었고 선거에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도 감소했다. 

반면에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활동을 돕겠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늘었으며

(9.7% 포인트, 56% 증가) 정치단체(32% 증가)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13% 증가)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17.9% 증가)도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정치참여인 투표에의 

참여의지는 비교적 줄어든 반면에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사는 이전에 비해서 증가했다

고 요약할 수 있다. 단,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항목들이 모두 20% 이하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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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0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지역수준에서의 투표 참여 82.8 64.2 69.7 69.4 76.6

2)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86.9 68.3 73.4 73.8 79.1

3)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61.9 51.4 52.3 53.1 59.6

4)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활동을 돕기 17.3 27.0 23.2 21.6 18.1

5)정치단체가입 15.3 20.2 17.5 16.7 14.1

6) 노동조합 가입 18.4 20.8 20.1 20.5 19.8

7)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16.2 19.1 17.5 15.2 12.1

문항 평균 42.6 38.7 39.1 38.6 39.9

42.6

38.7
39.1

38.6

39.9

36

37

38

39

40

41

42

43

2009 2011‐중2 2011‐중3 2011‐고1 2011‐고2

【그림 Ⅴ-25】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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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과 요약 및 논의

2009년도 ICCS 조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정의-행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향상된 지표와 하락한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참여의 경향은 2009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전에 비해서 TV나 신문보다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뚜렷했지만 청소년들은 

자기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서 학교 내외에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학교 밖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평균 10.6%에서 13.7% 까지 증가했다. 단 이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증가현상이

었을 뿐이며 이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단체 활동 참여율은 모두 낮아졌다. 또한 2011년의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더 인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에 비해서는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은 

대중매체인 TV, 신문, 라디오였다.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늘었다. 정치단체

(32% 증가)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13% 증가)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17.9%)도 

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투표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크게 감소했다. 또한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의지도 감소했다. 

2009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비판의 자유나, 자유로운 선출의 권리, 

정치적 항의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시민이 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감소했다. 2009년에 비해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행동은 열심히 일하는 것(0.06포인트 증가) 뿐이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
구
결
과

제

5
장

159

4.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2009년도 ICCS 조사결과와의 비교 및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측정을 위해서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청소년들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지역 비율 표집을 통해 16개 시·도의 초등학생

(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의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 문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 ICCS 

척도의 정의-행동 영역 문항들이었다. 이 조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로 기술하였

으며, 여기서는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의 가치신념과 태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민주시민적 

태도의 차이였다. 상위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소득격차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4명 가운데 1명은 소득격차 해소가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림 Ⅴ-26】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소득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적 평등(성평등, 인종평등, 이민자평등)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여, 성평등 

의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뚜렷이 낮았으며, 부모 학력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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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7】학년별 성평등 의식의 남녀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애착 정도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83%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7%만이 같은 대답을 하였고 초등학생은 

27%가, 중고등학생들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그림 Ⅴ-28】학년별 국가에 대한 애착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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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3대 헌법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0%정도였으나 입법부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7%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

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절반이상은 학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29】학년별 공공기관(검·경찰, 미디어, 학교)에 대한 신뢰

2) 아동·청소년의 시민참여

스스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해당하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나 시민적 참여가 가능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 확신(self- 

confidence)을 의미하는 시민적 자아효능감이 여학생들은 고등학생 시기에 향상되는 반면 남학생들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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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0】학년별 시민적 자아 효능감에서의 남녀 차이    

청소년들의 교내 활동 참여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학업성적에 따른 격차가 뚜렷해서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의지는 투표 행위나 평화적인 항의 집회에 대해서는 높았으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경 특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참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3)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시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교밖 시민단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특히 시민성 

수준이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과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들 사이의 투표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의지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러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의 참여 의지는 시민성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다양한 학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치사회적인 관심과 정치적 자기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현실 참여적인 성향이 강하며, 반대로 

낮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현실적인 참여 행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능감이 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참여 행위에 대한 의지도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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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1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에 따른 학내 학생활동 참여, (%)

학급토론 학교운영 의사결정 학생회 토론

내적인 
정치 효능감

(백분위)

25% 46 24 22 

50% 59 35 29 

75% 69 47 40 

100% 78 56 52 

F값(유의도) 198.05(0.000) 195.23(0.000) 179.25(0.000)

Effect Size 0.06 0.06 0.05

시민적 
자아 효능감

(백분위)

25% 44 30 23 

50% 59 41 30 

75% 59 46 33 

100% 71 57 42 

F값(유의도) 84.41(0.000) 85.41(0.000) 43.76(0.000)

Effect Size 0.04 0.04 0.02

4)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비교

본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였다. 전반적으로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보다

도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과 이민자 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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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1】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평등 의식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적 신념에 있어서도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은 중학생들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내적인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약 2.5점정도 높았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내적인 정치 효능감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민적 자아 효능감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은 중학생들에 비해 2.8점이 높았으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오히려 

2.3점이 낮았다. 결국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5점 이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유형에 따른 이러한 사회심리적 태도에서의 차이는, 미래에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에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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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2】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정치적 관심과 자기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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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모든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밖 시민단체의 참여 경험에 있어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대적 

참여율은 낮았다. 특히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험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차이는 

15%가 넘었다. 심리적인 측면보다 실제적인 측면의 시민역량에서 학교유형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모든 학내 참여 활동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낮은 참여 활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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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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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3】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밖 시민단체의 참여 경험에 있어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대적 참여율은 낮았다.【그림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학년이 오르면서 증가하는 경향(<표 Ⅲ-11>참조)이 있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중학생들 보다 낮았다. 이들은 기부단체 참여 경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어떠한 단체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중학생 혹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8%가량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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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4】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하락하였

으나 하락의 경향은 특성화고보다는 일반고에서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낮은 신뢰도는 일반고 학생들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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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5】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애착 정도는 학년별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Ⅲ-23>은 학년별로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애국심을 비교하였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오르면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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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애착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반고 1학년 학생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치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이지만 3학년 학생들은 13%로 하락한다. 반면 특성화고 1학년 학생들은 33%이고 3학년 

학생들은 23%로 하락했지만 2학년 학생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았다. 한편, 일반고와 특성화고간의 

차이는 학년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42 학년별 학교 유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애착 정도 비교, (%) 

정치체계는 잘 되어 있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일반고(A) 특성화고(B) B-A 일반고(A) 특성화고(B) B-A 일반고(A) 특성화고(B) B-A

1학년 20 33 13 33 50 17 55 48 -7

2학년 17 20 3 32 41 9 58 48 -10

3학년 13 23 10 26 43 17 61 54 -7

5. 결과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CCS 문항의 분류체계와 타당도 분석 결과

분류체계와 타당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이들 문항이 ICCS가 의도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는 ICCS 조사결과의 문화간 타당성 문제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체계와 IEA에서 전제한 개념체계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민 참여에 관련된 문항 중에서 불일치한 문항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시민 참여의 원칙을 투표와 같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고려하려는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의 원리 문항 중에서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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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보장 및 다문화 포용성 관련 문항의 분류가 가장 불일치 했는데  이는 사회의 개방성과 

민주주의의 원칙간의 관계에 대해 ICCS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개념 사이에  많은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타당도 평가에서는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그리고 독점의 문제를 다룬 문항들이 가장 낮은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및 독점 

제한의 중요성이 가장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의-행동 영역 문항의 타당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시민운동 단체나 사회참여 기관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민주시민역량의 유형분류와 국가간 비교분석

요인추출과 군집분석 방법으로 시민역량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시민역량에 있어서 ICCS 2009에 

참여한 각국의 청소년들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인지영역 지수와 정의-행동 

영역 지수가 모두 높은 유형(조용한 참여자)이 존재하는 반면, 인지영역 지수에 비해서 정의-행동영역 

지수는 낮은 유형(정치적 소외자)도 존재했다. 이 유형의 분포는 각 국가의 민주시민역량 지수의 

특성을 이해하기에도 유용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시민역량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정치적 소외자’유형과‘조용한 참여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국가에서 정치와 사회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집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단 우리나라는 시민지식수준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도미니카(36개국 중 36위), 태국(32위), 인도네시아(34위)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국가에서 그나마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주류집단이 바로 종교적 시민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낙천적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은‘총체적 불만자’들로 이들은 지식도 

신뢰도 자신감이나 의지도 모두 낮았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5.2%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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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정치적 소외자’를‘조용한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교육이 

필요하며,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낮으면서 정치적인 참여의지는 강한‘봉건적 참여자’들을 최소한 

평균이상 수준의 민주시민지식을 갖춘‘종교적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

2009년도 ICCS 조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정의-행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향상된 지표와 하락한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참여의 경향, 학교 내외에의 참여 

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아졌다. 또한 

정치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과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도 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투표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크게 감소했고,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의지도 감소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

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도 퇴보했다. 특히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좋은 시민이 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감소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2011년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ICCS의 정의-행동 척도를 이용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시민역량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높았다. 특히 여학생들

은 성평등 의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혹은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서도 더 높은 공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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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게 나타났다. 애국심, 공공 신뢰, 국가에 대한 애착 등이 모두 낮아졌다. 또한 시민성 및 

시민으로서의 가치 및 태도는 실체 참여 행위 및 미래의 행위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행위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참여에 대한 자기 확신은 실제 참

여 행위와 성인이 되었을 때 참여할 의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실업계고) 학생간에 시민역량의 차이가 두드러

졌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시민적 태도와 행동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학생들과 비교해도 시민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특성화고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져

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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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 현상 대응정책 마련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이다. 민주시민역

량의 불균형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는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간의 불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은 

지식 부문에서는 매우 우수하나 정의-행동 영역에서는 결여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역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민주적 풍토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불균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된 민주시민역량의 양극화 현상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ICCS 조사에 참여한 38개국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민주시민역량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분석 결과, 지식수준과 정의-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반면, 이 두 영역 모두 심각하게 낮은 청소년들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고등학생이라도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실업계고) 학생 간에 시민역량의 

차이가 매우 커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도 시민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총체적 불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실태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이들 총체적 불만자들은 주로 특성화고교(실업계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민주시민역량 측면에서 특성화고교 재학 청소년들이 

취약집단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의 환경적 요소들이 민주시민역량의 저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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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책적 대응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환경 요소에서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근대국가를 형성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국민교육이었다. 국민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가치관과 태도와 이념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유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다. 그리고 근대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국민교육의 가치는 퇴색했다. 

현재는 국민교육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진정한 시민사회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국민교육일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국민교육은 제 2의 국가주의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모든 시민들이 아동·청소년기에 공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의 국민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념의 차이 문제라고 이해하기까지 한다. 강영혜(2011)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복하고자 했던‘훌륭한 공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두고 학교 안과 학교 밖 시민사회 간, 

학교 안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및 나이 든 교사와 젊은 교사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p. 3). 그러나 사실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세우거나 합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항목에 가깝다. ICCS에서 개인의 권리나 공공기관의 책무 등에 관련한 문항들을 정·오답

형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문항의 내용들이 문화나 입장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기본소양이라는 전제에 38개 참여국 전문가들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이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원칙과 실제 사회에서 적용되는 원칙 간의 괴리가 클수록 청소년들은 따라서 공교육 체제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책무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개인들에게는 어떤 

태도와 지식과 신념이 필요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부여된 임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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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민주시민역량 개발 기회의 확대

2011년 조사결과에서 발견된 또 다른 우려할만한 요소는 민주시민역량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키우는 데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문서인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었음에도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실천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 부차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학교의 수업에서는 특정 사회문제를 자신의 실제 

생활에 비추어 생각하고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적으며, 대신 압축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강영혜, 2011, p.3).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청소년들 전체의 민주시민역

량도 저하되거나 퇴보하는 양상이 우려된다. 실제로 2009년과 2011년의 결과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으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도 퇴보했다. 특히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고, 좋은 시민이 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감소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향후 사회정치적 불안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우선은 차년도 민주시민역량의 국제비교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009년과 같은 수준의 민주시민역량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지표들은 그 지표의 하락이 의미하는 것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역량의 퇴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적 시민사회의 퇴보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안정된 

시민사회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함몰된 봉건적이고 위험한 사회로 전락하느냐

는 어쩌면 청소년 세대의 민주시민역량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지식의 실천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과 교과는 

민주시민역량을 실천할 현장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교육이 새로운 

독립 교과목으로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영국의 사례처럼 시민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단체나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과정 안에서 실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관 지어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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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의-행동 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은 이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한 체험과 신념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적 참여와 

표현을 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합법적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방안

1) 청소년 특별회의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강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에서 발견된 또 다른 양상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참여의 기회나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합법적인 

정치참여의 의지가 감소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정치참여의 욕구가 증가하는 위험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우선 정치란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므로 선거권이 

있건 없건,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령 

아동과 청소년 수준에서의 정치참여는 여론형성에의 참여, 캠페인, 집회 참여, 의견 개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입시 같은 사안을 놓고 청소년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야 말로 정치 문해 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운영중인‘청소년특별회의’의 인지도와 대표성 및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2004년 시범개최 이후 매년 전국에서 선발된 

대표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이다(김기헌 외, 2011). 현재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청소년 357명, 

전문가 56명 등 총 413명이 참여하여 6월~10월까지 16개 시·도 지역회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부문 53개의 세부정책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학계, 정계, 단체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협력강화를 통해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였고, 

5년간(̀05년~`09년)의 정책세부추진과제를 모티터링하여 146개 과제 중 130개 과제의 이행을 확인하

는 등 정책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특별회의의 인지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학계, 정계, 단체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로‘청소년특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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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채택의 심의·의결 기능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청소년특별회의 실무추진단’운영을 통해 특별회의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의 정책반영률과 시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Ⅵ-1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연도 의   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 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31 과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 (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92.4%

* 자료: 여성가족부(2011)

또한 청소년특별회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별회의 

자체의 인지도도 높지 않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선정과정도 주로 청소년 기관장이나 

일부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 특별회의가 실제 모든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소년참여를 중앙까지 이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의 연계성 강화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 특별회의가 중앙의 대표회의라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지역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0년 현재 전국 16개 시 도의 3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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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련시설 중 295개 시설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4,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 특별회의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여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부처별로 운영중인 국민제안, 청소년 참여포털(withyouth.go.kr), SNS(특별회의 

facebook) 등도 청소년의 합법적 정치참여를 위한 온라인 창구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청소년들

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기존의 청소년 단체들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제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청소년

특별회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그 의결절차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2) 청소년 투표권의 확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공적 정치참여의 길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투표연령은 만 19세로서 대다수의 OECD 가입국 표준인 만 18세 

보다 1년 더 많다. 따라서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18세라는 연령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판단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범위가 고등학교까지이고, 공교육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역량의 습득임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투표권 연령제한의 조정은 시민으로서의 투표가 바로 자신의 권한임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들

에게 시민으로서의 자각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체계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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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세계 각국의 투표권 부여 연령현황 

연령 국가 비고

16세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임의적), 소말리아 5개국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4개국

18세

아시아
(18)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홍
콩,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몽골, 네
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144개국

중동(7)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예멘 

아 프 리 카
(35)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기
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
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탄
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잔지바르

유럽(39)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
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
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안도라,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중 남 북 미
(32)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
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
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13)

호주,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
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이,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투발
루, 바누아투, 

19세 대한민국 1개국

20세
아르헨티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기
니, 일본, 요르단,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나우루, 페루, 
필리핀, 폴란드, 세네갈, 대만, 토고, 튀니지, 짐바브웨

24개국

21세 싱가포르, 쿠웨이트, 통가, 사모아, 피지, 몰디브, 바레인, 가봉, 파키스탄 9개국

*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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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형 민주시민역량 척도의 개발 및 관련 연구 추진

2009년 ICCS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조와 IEA의 그것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원래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고, 국제비교연

구 자체도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의 고유한 시민성과 정서를 국제적인 비교조사 

체계에 반영시키기는 커녕, 우리 학계 내에서조차 제대로 발굴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가령 한국사회에

서만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노인공경이나 충효사상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중요한 시민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또 시민성 척도는 현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정체성 등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 관련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확대 및 세분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설정했다.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현황조사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함의와 투표권을 포함 실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면 본 조사의 경우에는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대학생(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미래에 정치 참여 의지가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서 의지와 실제 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9년도 ICCS 조사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용 문항과 중·고등학생용 조사문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ICCS 조사결과와의 

비교 및 연령집단별 비교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채용할 수 있는 가장 논란이 적은 방법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초등학생용 문항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교사들에 의해서 평가되었던 일부 문항을 제외하는 정도의 조정만을 거쳤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능력검사가 아니라 정의-태도 문항의 경우에는 각 조사 연령집단에 적합하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생 집단을 포함시키는 경우, 중·고등학

생용 문항과 대학생 문항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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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인기의 민주시민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시민역량 지표가 성인기의 민주시민참여를 얼마나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기초로 삼았던 ICCS는 조사를 주관한 국제교육성취

도평가협의회(IEA)의 연구목적이 민주시민교육의 환경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수준에 미치는 효과

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시민역량이라는 개념의 가치와 의미를 고려한다면, 연구를 통해 

측정된 민주시민역량 지표들이 실제로 미래의 정치참여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민주시민역량 지표의 타당도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정치참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민주시민역량 지표를 선별하여 민주시민역량 지표를 축약하거나

모듈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설계하여 청소년기의 

지표와 성인기의 행동간의 관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국립교육연구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한국도 시민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단 연구와 횡단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를 

짊어지게 될 미래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전담 연구 기관 및 연구자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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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Support system study on Civic 

Competencies of Child and Youth in Korea : General Report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civic competency of child and youth in Korea 

and do international comparison as of 2011 based on the IEA ICCS 2009. In addition, 

to propose policies for nurturing of civic competencies. For this, a total of 9,398 

students (4th-12th graders/both boys and girls) are surveyed in co-operation 

with KEDI, and an white paper on education systems of Korean civic competencies 

are made.

As a result, domestic experts on civic education underestimated multi-cultural 

sensitivity, check and balance, monopoly and citizens’participation in the outside 

of the school. In Korean adolescents’civic competency profile, in addition, the 

ratio of‘generally dissatisfied citizen’and democratic citizenship were high. 

However, the ratio of‘feudal participants’was high. And, ①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nation and the world, ②awareness on gender equality and 

responsibility, ③trust on public organizations, willingness to ④participate in illegal 

politics, ⑤join a political party or labor union and ⑥run for election has increased. 

On the contrary, their willingness to ①vote, ②collect election-related information, 

③participate in legal protest, ④faith on democratic values, ⑤resist against violent 

protest and ⑥become a good citizen has decreased. The students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shown lower values in almost all categories than normal one. 

They were even lower than middle-school students in certain areas. 

This shows that main problem of the Korean youth civic competency is disparity 

by school type and im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 policy to strengthen 

civic competencies and a policy to improve actual participation and practice in 

schoo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it i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nk between the schools, the Youth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Lowering 

the voting age for adolescents to 18 and promotion of adolescents’engagement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were proposed also.

  

Key words: civic competencies, ICCS, IEA, child and youth in Korea, international 

comparison





247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
김인규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
김인규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헌·김창환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
김지영·서우석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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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
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
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억 (자체번호 11-R2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억 (자체번호 11-R23-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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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김영지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조윤오

11-R19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권순용·박일혁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헌·맹영임

수 탁 과 제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헌·최창욱·김형주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오해섭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조남억·손의숙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김경준·성윤숙·이창호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김기헌·모상현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김기헌·모상현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김승경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유명화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조혜영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조혜영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김현철·안선영·최창욱·전명기·이진원·김주희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김현철·안선영·최창욱·전명기·이진원·김주희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최인재·김윤나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최창욱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김영한·김형모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양계민·김승경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김기헌·김가람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백혜정

11-R40 ʻ공정사회 실현' 고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헌·임희진·장근영·김혜영·황옥경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김영지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억·장근영·김형주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이혜연·황옥경·이용교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김경준·모상현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모상현·천정웅·김지혜·김명화·오정아·박경현·방진희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김경준·모상현·김세광·박선영·유가예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경준·오해섭·박정배·진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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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Ⅱ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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